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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출산, 인적자본, 생애소비 

분석을 위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 출산, 교육, 연금 정책 조합의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전계형 

 

본 연구는 부모의 출산,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및 생애소비 등의 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출산, 

교육, 연금 정책 조합이 인구 증가율과 고소득자 비율 및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Pay-as-you-go(이하 PAYG) 방식의 연금 정책 하에서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은 외부효과를 갖는다.(Ehrlich and Lui, 1998; Cremer 

et al., 2011a 등)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비용은 부모가 사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자녀의 소득 증가에 따른 은퇴 세대 부양 효과는 부모 세대 

전체가 나누어 갖기 때문이다. 

PAYG 방식의 연금을 통한 외부효과와는 별개로 부모의 출산과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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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 지출은 다른 종류의 외부효과도 갖는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및 자녀의 교육 수용 효율성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각 부모의 

출산 및 교육 지출의 변화는 장기 인구구조를 변화시킨다.(Cremer et al., 

2011a) 이러한 두 종류의 외부효과 하에서 부모의 선택을 사회적 최적의 

선택으로 유도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은 크게 이타심과 이기심의 두 채널로 

분류할 수 있다. 부모의 이타심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정부가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부모 스스로에게 

자녀를 낳고 교육할 유인을 제공한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과 자녀 소득 

혹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은 두 번째 이기심 채널을 

통해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 

정부가 개별 경제주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면 정부는 부모 소득이 낮더라도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부모 및 자녀 특성에 따른 교육 투자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교육 효율성의 차이에 따른 교육 투자의 차이는 크다. 정부의 출산 

정책은 부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외부효과, 특히 인구구조 변화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출산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는 소득세와 연금을 통해 동일 세대 내에서는 동일 

소비가 실현되도록 정책을 집행한다. 

정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관측할 수 없다면 정부는 대신 

부모가 받을 연금이 자녀의 총소득을 반영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부모가 위험 기피적 성향을 

가진다면 불확실한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은 확실한 교육 지출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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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 연금 정책에 비해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약한 

한계가 있다.(Cigno et al., 2003) 또한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높은 출산율 및 낮은 교육지출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 역시 유사한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시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출산 정책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선택이 출산과 교육 지출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절해줄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면, 

부모 타입 및 자녀 타입에 따라 굳이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효과적으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타입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오는 손실의 크기는 소득이 다른 부모 사이 혹은 

타입이 다른 자녀 사이에 교육 효율성의 차이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어: 저출산, 출산 정책, 연금 정책, 교육 효율성, 세대 간 소득 이동성 

학번: 2011-3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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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낳아 가르치고 이후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부모의 자녀 

출산과 자녀 교육 및 부모의 노후 소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암묵적 계약이 약화되었고, 여러 국가에서 부모 

세대의 노후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 세대로부터 세금을 걷어 은퇴한 

부모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pay-as-you-go(이하 PAYG) 방식의 연금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PAYG 방식 연금 정책은 부모-

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가지고 있던 긍정적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 하에서 부모는 자녀를 더 많이 낳고 많이 

교육할수록 이후 자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

자녀간 암묵적 계약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작용한다. 기존의 

PAYG 방식 연금 정책 하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혜택을 부모 세대 

전체가 나누어 갖게 되므로 암묵적 계약 하에서 존재하던 투자 유인이 크게 

희석된다. Ehrlich and Lui(1998)를 비롯한 여러 연구들에서 이와 같은 PAYG 

방식 연금 정책의 외부효과를 지적하고, 연금 수급액 산정 시 자녀의 소득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과 함께 연금 정책에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모형을 확장하여 제시하고, 선행 

연구들에서 주장한 정책 조합이 갖는 효과를 하나의 확장된 틀 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선택에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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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한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부모의 능력 혹은 소득의 차이에 따라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가능성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정부가 차별적인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의 외부효과는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PAYG 방식 연금 정책 하에서 자녀 세대의 

총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세대 부양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이다. 자녀 

수가 증가하거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이 증가하여 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주어진 연금 수급액 하에서 은퇴 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자녀 세대 1 인당 

세액이 감소한다. 세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은퇴 세대 1 인당 

수급액이 증가하게 된다. 기존의 PAYG 방식 연금 정책 하에서는 자녀 수와 

자녀 소득에 관계 없이 연금 수급액이 결정되므로 부모의 선택에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 

두 번째 외부효과는 교육 효율성에서의 이질성을 갖는 부모들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효과이다. 고소득 부모가 저소득 부모보다 자녀 

교육에서의 효율성이 높을 경우, 고소득자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회 

전체에서의 효율성이 평균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자녀의 배우는 능력에 

이질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능력을 부모로부터 일부 물려받을 경우, 배우는 

능력이 높은 부모의 출산과 배우는 능력이 낮은 부모의 출산은 인구구조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 개별 부모가 자녀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는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데, 정부는 이러한 외부효과를 

부모의 선택에 반영해줌으로써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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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정책과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은 총소득뿐 아니라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도 영향을 준다. 출산 정책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자녀 

수와 교육 지출에 어떻게 배분될지를 조절함으로써 특정 소득 부모의 교육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교육 효율성 차이를 활용한 효율적 자원 

배분과 각 그룹 간 불평등을 줄이는 형평성 사이에서 적절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부모의 소득에 따른 교육 효율성 차이를 고려하여 고소득 

부모의 출산을 상대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자녀 세대가 높은 교육 효율성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절하되, 교육만큼은 저소득 부모의 자녀들도 교육을 받아 

고소득자가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바람직한 

정책 조합이 될 수 있다. 1  이 경우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기존 문헌을 정리하고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3 장과 4 장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타입에 따라 교육 효율성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한 

중첩세대 모형을 통해 부모의 생애소비, 자녀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선택을 분석하는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이용하여 

출산 정책과 자녀 소득 혹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의 

                                           
1 Cigno and Luporini (2006)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효율성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최선의(first best)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교육 효율성이 높은 부모가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지

원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Cremer et al. (2011a)는 부모의 이타심에 따른 효용이 자녀 수만 고

려하는 경우 최선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높은 교육 효율성을 가진 부모가 더 많은 자녀를 낳

고 모든 부모가 동일한 교육 지출을 하는 것이 최적임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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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통해 부모 세대의 출산을 제고하고 교육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5 장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모형의 한계 및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의 한계를 언급한다. 

정부가 개별 경제주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경우(3 장), 

정부는 부모가 소득이 낮더라도 충분히 교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때 부모 특성 및 자녀 특성에 따른 교육 

지출액 차이는 크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교육 효율성이 차이 나는 부모-자녀 

조합간 교육 지출액 차이는 커지는 방향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부모는 본인의 소득 하에서 자녀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적절히 배분한다. 저소득 부모는 자녀의 배우는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고소득 부모에 비해 낮은 교육 투자를 하게 된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기회의 평등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교육 

효율성을 고려한 정부의 교육 정책 하에서 자녀들은 본인 능력과 부모가 

제공하는 교육 환경의 차이에 따라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충분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출산 정책은 부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외부효과를 반영한다. 이때 교육 지출에 비례한 연금 정책 역시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출산 정책 자체는 출산을 억제하는 방향을 

취하게 될 수 있다.(Cremer et al., 2011a) 출산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소득세와 연금을 통해 동일 세대에 속한 

개개인이 동일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한다. 

정부가 개별 경제주체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4장) 

연금에 자녀의 소득을 반영하면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투자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출산 정책은 부모의 투자가 출산과 교육 지출에 사회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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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과거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전통사회에서의 높은 출산율 및 낮은 교육 지출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 역시 유사한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산 정책을 적절히 시행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출산과 교육 지출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절해줄 필요성이 대두된다. 

만약 정부가 교육 지출을 관측할 수 있다면 교육 지출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통해 좀더 효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부모 소득 

및 자녀 타입에 따른 교육 효율성 차이가 클수록 타입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갖는 비효율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을 반영한 모수 가정 

하에서의 모의 실험 결과, 교육지출액을 부모의 연금 수급액에 반영하되 

타입은 고려하지 않을 때의 손실보다 교육 지출이 아닌 자녀 총소득을 

부모의 연금 수급액에 반녕하는 정책이 갖는 손실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2장 선행 연구 

본 장에서는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고, 

나아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약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암묵적 

계약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 중 연금 정책을 통한 접근을 정리한다. 

또한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정책들과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3장 및 4장에서 제시할 분석 모형 및 제반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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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과 자녀에 대한 투자 

대부분의 경제학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노후 준비 방식은 스스로 

저축을 하는 것이다.(Modigliani, 1986) 이 경우 자녀에 대한 투자는 

이타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녀들이 

금전적/비금전적으로 부모의 노후를 지원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자녀들의 부모 노후 지원에서 찾고 있다. 즉, 부모의 노후 

준비에 대한 두 가지 대안으로 저축과 자녀 양육이 논의되어져 왔다.(Cigno, 

1993, 2006) 부모의 자녀 양육과 자녀의 부모 노후 소비 지원은 하나의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암묵적인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암묵적 계약이 타인이 아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타인에 비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로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Cigno and 

Werding, 2007) 

부모-자녀간의 암묵적 계약은 자녀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적자본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Ehrlich and 

Lui(1991)는 중첩세대모형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ⅰ) 

자녀에 대한 이타심과 암묵적 계약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ⅱ) 둘 중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함으로써 이타심 만으로 

자녀에게 투자하고 저축하는 경우보다 암묵적 계약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의 

성장률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였다. Cigno(1993)는 부모의 이타심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암묵적 계약마저 존재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를 

낳을 유인이 없음을 증명하였다. 자녀에 대한 이타심이 함께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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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낳지 않는 극단적 선택은 일어나지 않는다 

암묵적 계약에서 문제는 자녀가 부모의 노후 지원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노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자녀가 부모의 노후 

지원 계약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들은 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로 계약 불이행시의 불이익을 강조한다. 즉,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지 않으면 훗날 자녀의 자녀 역시 자신의 부모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계약을 지킬 유인에 직면하도록 한다.(Cigno, 1993; Cigno 

and Werding, 2007; Anderberg, 2007 등) 

이러한 유인은 외부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약화될 수 있다. 자본시장 

(capital market)이 발달하고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지 가능한 계약이 감소하고 계약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Cigno, 1993; Cigno and Werding, 2007) 부모-

자녀간 암묵적 계약의 약화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 감소로 

이어진다. 

공공 연금 정책 역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킨다.(Cigno 

and Werding, 2007) PAYG 방식의 연금 정책 하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투자의 혜택은 동세대 다른 부모와 

나누어 갖게 되어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Ehrlich and Lui(1998)와 

Sinn(1997, 1998)은 PAYG방식의 연금 정책 하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감소함을 주장하였다. 

연금 정책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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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고 있다. 2  Cigno and Rosati(1996)는 출산의 내생성 여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타심 여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이타심 여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 여부 등 다양한 가정 하에서 출산율과 저축이 연금을 포함한 

여러 환경 요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측하였다. 나아가 어느 모형의 

예측이 가장 잘 맞는지를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시계열 분석 결과, 연금 제도의 확대는 출산율 감소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및 저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

자녀간의 암묵적 계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한 모형이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gno et al.(2003)은 독일 자료를 이용한 VAR(vector 

autoregression) 분석을 통해서도 Cigno and Rosati(1996)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Boldrin et al.(2005)은 104개 국가의 1997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연금 정책의 소득대체율과 자녀 수 사이에 음의 상관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출산율의 감소에 따른 공적 연금 제도의 예산부족 문제는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형태의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부모의 

자녀 출산을 유도하고 공교육 확대를 통해 자녀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나아가 출산/양육 유인을 높이기 위해 연금 크레딧 

제도도 활용되고 있다. 

                                           
2 단,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 대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타심을 가정하더라도 연금 제도의 

확대는 출산율을 감소시킨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Becker and 

Barro(1988)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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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양육 관련 연금 정책: 출산/양육 크레딧 제도
3
 

본 절에서는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크레딧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크레딧 제도를 정리하고 이러한 크레딧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여러 선진국에서 

부모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부모의 출산 

유인을 증가시킨다. 최근에는 연금 수급액 산정 시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출산 유인을 증가시키는 정책적 장치가 

추가로 도입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정책은 일정 횟수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육아, 

군복무 등과 같은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 중 일부를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유호선/이지은(2011)에 

따르면, “자녀 및 노인(혹은 장애인) 돌봄노동으로 인한 여성들의 소득 

단절로 인해 여성들의 연금 수급율 및 연금 수급액이 매우 낮게 나타남에 

따라 여성들의 연금 수급권 강화 및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을 목적으로 

크레딧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3 본 절의 각 국가별 출산/양육 크레딧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유호선/이지은(2011)과 유호선

(2009)의 내용들 중 일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여러 국가의 다양한 연

금 크레딧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호선/이지은(2011)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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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연금 제도 중 양육 크레딧 제도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상해줌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양육 크레딧은 자녀 출생 후 첫 4년이다. 크레딧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ⅰ) 

친부모 혹은 입양한 부모여야 하고, (ⅱ) 자녀 출산 이전에 최소 5년 동안 

연금관련 소득을 가졌어야 하며, (ⅲ) 소득관련 기준액(income-related base 

amounts) 기준 두 배 이상의 소득이 있었어야 한다. 

독일의 연금 제도 중 양육 크레딧은 자녀 당 3년이며, 기간 내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해당 시점부터 다시 3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자녀 출산 전후 약 14주 정도의 휴가 기간을 크레딧으로 인정한다. 또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버는 경우 혹은 10세 이하의 두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 기간(출산 후 3년) 이후부터 자녀가 

10세가 될 때까지의 추가 7년 동안 1년에 최대 0.33점까지 추가로 크레딧을 

인정한다. 

프랑스는 자녀양육을 위한 크레딧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 

(ⅰ) 아동양육 크레딧(MDA), (ⅱ) 추가 아동양육 크레딧(AVPF), (ⅲ) 3자녀 

이상 부모를 위한 크레딧(MP)이다. 아동양육 크레딧은 수급자가 출산 혹은 

입양 시부터 2년간 생애 평균 소득만큼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추가 아동양육 크레딧은 세 살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며 가구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부모(주로 여성)에게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3자녀 이상 

부모에 대한 추가 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들이 16살이 되기 전까지 최소 

9년 이상을 양육하면 받게 되는 크레딧이다. 

영국의 양육 크레딧은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 수급 기간 혹은 

승인된 보모 기간을 크레딧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모성급여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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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급여 수급 기간도 크레딧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최대 3년의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한국도 출산 크레딧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는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기간만을 크레딧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선진국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과 함께 추가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부모의 시간 투자와 이에 따른 소득 감소를 부모에 대한 

연금 수급액에 반영해주는 장치를 연금 정책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육 지원 정책들이 부모의 노동시간 감소라는 간접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모가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을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Cigno et al., 2003) 나아가 현재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은 출산 유인 증가에만 집중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연금 정책에 자녀의 

노동 시장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 즉, 2.1절에서 살펴보았던 부모-자녀간의 

암묵적 계약을 정부가 명시적 계약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모의 

연금 수급액을 산정하는 시점에 자녀의 노동 시장 성과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연금 정책으로의 확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녀의 노동 시장 성과를 부모의 연금 수급액에 반영하면, 부모의 출산 유인 

뿐 아니라 교육 투자 유인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여 부모의 출산/교육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조합 중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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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자녀 소득을 고려한 정책 조합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다. 

 

3. 자녀 수 및 자녀 소득을 반영한 지원 정책 

2.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 정책은 부모의 출산 및 교육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PAYG 방식의 연금 정책 하에서 보험료 납입율이 주어졌을 

때 사회 전체에서의 납입액 총액은 자녀 수(quantity)와 자녀 소득(quality)에 

비례한다. 자녀 수와 소득 모두가 연금 납입 총액에 영향을 줌에도 과거의 

연금 정책은 이러한 자녀 출산/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연금 수급액 산정식에 자녀 수 및 자녀의 생산성(소득)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Cremer et al., 2006)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후생 증가를 고려할 경우, 정부는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을 명시적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의 

출산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선택 각각에도 영향을 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모의 출산 및 자녀 교육의 외부효과를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부 정책을 집행한다고 보자. PAYG 방식 연금 정책 

하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가지는 외부효과는 자신의 자녀가 세금 

납부를 통해 연금 총액에 기여하는 금액과 자신이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해당 부모의 연금 수급액에 

반영되도록 암묵적 계약을 명시적 계약으로 대체하면 외부효과를 내부화 할 

수 있게 된다. PAYG 방식 연금 정책으로 인한 외부효과를 고려할 때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과 자녀 수는 서로 대체관계를 갖는다. 부모의 출산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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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교육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때의 효과는 출산과 교육의 효과가 서로 다르며, 나아가 어떤 

그룹의 출산과 교육인지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뿐 아니라 방향까지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 효과를 추가로 고려할 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 출산과 교육 지출은 대체관계가 약화되거나 혹은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자녀의 양과 질 중 양만을 반영한, 즉 자녀 수만을 

반영한 연금 정책을 제안하였다.4 연금 수급액에 자녀 수를 반영하는 모형은 

출산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자녀 수가 부모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경우(deterministic case), 둘째, 자녀 수가 부모에 

의해 전혀 통제되지 않는 경우(random case), 셋째, 자녀의 수가 어느 정도 

부모에 의해 통제되나 완벽히 통제되지는 않는 경우(partially random case) 

등이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보험도,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자녀 수를 관측할 수 있다면 최적 자녀 수를 벗어날 때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정부는 원하는 자녀 수를 유도할 수 있다.(van Groezen 

et al., 2003) van Groezen et al.(2003)은 PAYG 방식 연금 정책이 주어진 

상황에서 출산지원 정책을 통해 최적 자녀 수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자녀가 없는 부모에 대해 보험의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Sinn, 2004) 이 

경우 Sinn(2004)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 연금 정책이 보험의 

                                           
4 Abio et al.(2004), Bental(1989), Cremer et al.(2006), Cigno et al.(2003), Fenge and Meier 

(2005), Sinn(2004), Kolmar(1997), van Groezen et al.(2000, 2003) 등. 



 14  

역할을 해줄 수 있으나 자녀를 낳은 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게 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함을 보였다. 세 번째 경우, 

Cremer et al.(2006)에 따르면, 정부가 부모의 출산 노력 자체를 관측할 수 

없다면 정부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 수가 적을 수 있으므로 정부 정책은 여전히 보험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최적의 정부 정책에 따르면 연금 수급액은 자녀 수에 

비례하게 되고, 부모의 세금은 자녀 수에 반비례하게 되어 자녀가 많은 

부모의 은퇴 전과 은퇴 후 소비가 자녀가 적은 부모의 각 시점 소비보다 

커지게 된다. 이는 부모의 출산 유인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한다. 하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보험의 역할은 필요하므로 자녀 수에 비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 하에서는 정부가 부모의 출산 노력을 관측할 수 없는 

경우 그 노력을 관측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 

달성된다. 

출산율만을 증가시키는 정책 방향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Cigno(1986)는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족 수당(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오히려 더 많은 가난한 아동을 양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녀의 생산성이나 교육 지출이 아닌 자녀 수에 

비례하는 정책만이 존재할 경우, 부모는 자녀 수를 늘리고 교육 지출을 

줄이는(quantity-quality tradeoff) 선택을 하게 된다. 자녀의 생산성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출산율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최적이나,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몇몇 연구들은 출산과 교육을 모두 고려한 모형을 통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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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함께 교육 혹은 자녀 생산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5  Peters 

(1995)는 연금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주어진 PAYG 방식의 

연금 정책 하에서 출산 지원과 교육 지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조합을 

분석하였다. Peters(1995)는 자녀 수와 자녀 생산성이 부모에 의해 완벽하게 

결정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자녀 교육은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므로 항상 

지원해야 하나 자녀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므로 경우에 따라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Ehrlich and Rui(1998)는 Peters(1995)와 유사하게 자녀 수와 자녀 

생산성이 부모에 의해 완벽하게 결정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PAYG 방식의 

연금 정책 하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선택에 외부효과가 존재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부모의 연금 수급액이 자녀의 생산성에 비례하도록 

확장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반영해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Peters(1995)와 

Ehrlich and Rui(1998)의 연구는 동질적 경제주체를 가정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가져오는 인구구조의 변화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역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Cigno et al.(2003)은 부모의 교육 투자를 관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의 

생산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출산은 

내생적으로 부모에 의해 완벽하게 결정되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는 

                                           
5 Cremer et al.(2003, 2008), Cremer et al.(2006), Cremer et al.(2011a), Cigno et al.(2003), 

Cigno and Luporini(2006, 2011), Ehrlich and Rui(1998) , Gahvari(2009), Meier and Wrede 

(2010), Peters(199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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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측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자녀 수와 자녀 생산성에 따라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회적 총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때 부모가 자녀의 

생산성에 비례하는 효용을 느낀다면, 자녀 1인당 생산성에 따른 지원은 그 

최적의 정책이 U자 형태(U-shaped)를 띄게 될 수 있다. 즉, 부모의 교육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금은 자녀의 생산성에 비례하는 형태를 

가지나 자녀의 생산성이 너무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부모의 

효용 감소를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  

Cigno and Luporini(2011)는 자녀 수와 자녀 생산성 모두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부모의 출산 노력과 교육이 정부에 의해 관측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에 최적의 정부 정책을 제안하였다. Cigno and Luporini(2011)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Cigno et al.(2003)에서와 같이 자녀 1인당 생산성에 

대해 U자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자녀 수에 대해서는 비례하는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최적 정책임을 주장하였다. Cigno et al.(2003)과 Cigno and 

Luporini(2011)는 Peters (1995)에 비해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현실성을 

높였으나 여전히 부모의 소득이나 타입에 대한 이질성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갖는다. 

Barbie et al.(2006)은 소득에서의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자녀의 생산성(임금)을 반영하는 연금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녀 수를 외생적으로 고정하여 자녀의 양과 질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Cigno and Luporini(2006)는 Cigno et al.(2003)을 확장하여 교육 효율성이 

다른 두 타입의 부모가 존재하고, 자녀 수와 자녀의 생산성에 모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최적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때 자녀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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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에 따른 지원은 Cigno et al.(2003)과 Cigno and Luporini(2011)에서와 

같이 (부모 타입에 관계 없이) U자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최적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지원은 high 타입의 부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하 자녀 수에서는 지원금을 증가시키다가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 추가 지원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지원금을 감소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low 타입의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비례하는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최적 정책임을 증명하였다. 이때 low 타입의 부모에 대해서만 자녀 수에 

계속 비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low 타입 부모의 경우 자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여 자녀 수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Meier and Wrede(2010)는 자녀 수와 자녀 생산성에 모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부모의 생산성과 부모의 자녀 교육 효율성이 서로 연결됨을 가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고정된 소득세율 하에서 자녀 수와 자녀 생산성을 반영한 

연금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Meier and Wrede(2010)는 주어진 가정 

하에서 정부가 부모의 출산 노력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관측할 수 없는 

경우, 최적의 연금 정책은 연금 수급액을 자녀 수에 따라 증가시키고 자녀 

생산성에 따라서도 증가시키는 형태임을 증명하였다. Meier and Wrede(2010) 

는 기존의 연구들보다 확장된 형태의 연금 정책을 제안하였으나 출산/교육 

선택이 장기적으로 인구구조를 변경시키는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Meier and Wrede는 자녀 수를 0 혹은 n의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로 가정하고 있고 자녀 교육은 자녀가 n일 때만 가능하므로 

자녀의 양과 질에 대한 교환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도 

직면한다. Meier and Wrede(2010)에 따르면 최적의 정책은 자녀 수와 자녀 



 18  

총소득 모두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자녀의 양과 

질에 교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녀의 수와 자녀의 총소득 모두에 

정비례한 지원 정책은 부모의 노력을 자녀 수에 집중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Cremer et al.(2011a)은 자녀 수는 완벽하게 부모에 의해 결정되나 자녀 

생산성은 불확실하다는 가정, 그리고 부모의 소득(생산성)이 자녀 교육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최적 가족 지원 정책의 조합을 

제안하였다. Cremer et al.(2011a)의 특징은 기존 연구들과 달리 부모의 출산 

및 자녀 교육 선택에 의해 사회 전체에서의 인구구조가 달라짐을 반영한 

점이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 교육 효율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고 

생산성 인구가 증가하면 사회 전체의 평균 교육 효율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Cremer et al.(2011a)은 정부가 부모의 모든 선택을 관측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의 최적 출산 지원/교육 지원/연금 정책 조합만을 

분석하여 현실 적용 가능성이 낮은 정책 제안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렇듯 여러 연구들에서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의 방향 및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모의 교육 능력뿐 아니라 자녀의 배우는 능력(learning 

ability) 타입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배우는 능력 타입에 

대한 이질성이 고려될 경우, Cremer et al.(2011a)에서의 분석 결과, 특히 

인구구조에 대한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부모의 타입과 자녀의 타입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타입에 따라 출산의 외부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배우는 능력이 높은 타입의 부모가 자녀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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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배우는 능력이 높은 타입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나, 배우는 능력이 낮은 타입의 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배우는 능력이 낮은 타입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배우는 능력이 높은 타입의 증가는 사회 전체의 평균 교육 효율성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 정책이 이러한 타입을 직접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타입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큰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부모의 배우는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부모는 본인의 능력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부모의 배우는 능력이 자녀의 배우는 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부모의 배우는 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배우는 능력이 높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동일한 소득 하에서 자녀가 배우는 능력이 높을 것을 

기대하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에 더 집중하기 위해 자녀를 적게 낳는다. 

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배우는 능력이 낮은 

그룹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 경우 정부 정책의 효과와 손실의 크기를 확인하려면 자녀의 타입에 대한 

이질성을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출산 정책과 자녀 수와 

자녀 소득 혹은 자녀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의 다양한 조합이 갖는 

경제적 효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녀의 

배우는 능력 타입에 대한 이질성을 추가하여 장기 균제 상태에서의 

인구구조까지 고려한 출산/자녀 교육/생애소비 선택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출산 정책, 교육 지원 정책, 연금 정책의 다양한 조합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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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특히 자녀 교육 지출에 비례한 지원과 자녀 소득에 

비례한 지원 정책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교육 지출을 관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 소득에 비례한 지원 정책이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나아가 부모의 배우는 능력 및 자녀의 배우는 

능력에 따른 차별적 정책과 무차별적 정책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배우는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4. 세대 간 소득 이동성과 정책 효과 

본 연구는 세대 간 소득이동성(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경제적 지위가 독립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가 기회의 평등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Ichino et al., 2011) 

여러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소득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녀는 자연의 선택에 의해 부모로부터 능력을 물려받고, 부모의 인위적 

선택에 의해 교육을 받음으로써 높은 소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Becker and Tomes, 1979) 따라서 부모의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 지출의 

차이는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소득 이동성은 소득 불평등도와 서로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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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김세움(2014)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소득이동성이 낮아지면서 소득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관측된다. 또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자녀 세대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선행 연구에서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하는 정책은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시점에 바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7 특히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는 공교육 정책은 여러 환경적 차이를 가진 

자녀 세대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 Davies 

et al.(2005)은 학교 교육과 부모가 자녀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자녀의 

생산성이 결정되는 중첩세대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증가시키고 세대 내 소득 격차를 

감소시켜줌을 보였다. Lee and Seshadri(2014)는 중첩세대모형을 통해 

정부의 여러 정책이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Lee 

and Seshadri(2014)는 교육 지원 정책이 직접적으로 자녀들의 교육 수준을 

평균적으로 증진시켜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출산 정책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 혹은 자녀 

소득을 고려한 연금 정책의 조합이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6 Galor and Zeira(1993), Banerjee and Newman(1993), Galor and Moav(2004) 등 

7 Davies et al.(2005), Hassler et al.(2007), Fan and Zhang(2013), Lee and Seshadri(2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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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가 출산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Fan 

and Zhang(2013)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문제를 다루는 연구 중 유일하게 

이질적 특성을 가진 부모가 서로 다른 출산율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한 

연구이다. Fan and Zhang(2013)은 (ⅰ) 숙련 노동자(skilled worker)와 

비숙련 노동자(unskilled worker)를 구분하고, (ⅱ) 각 직업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음을 가정하였다. 또한 (ⅲ) 사회 

전체에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비율에 대한 균제 상태에서의 정책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교육과 사교육의 장기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Fan and 

Zhang(2013)은 이를 통해 숙련 노동자의 소득과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에 큰 

차이가 있거나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효용이 큰 경우 공교육의 도입이 

세대 간 이동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교육은 사교육에 

비해 숙련 노동자의 자녀가 숙련 노동자가 될 가능성을 낮추고, 비숙련 

노동자의 자녀가 숙련 노동자가 될 가능성을 높여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높인다. Fan and Zhang(2013)은 선행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부모 직업별 

출산율 차이를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자녀의 배우는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Fan and Zhang(2013)을 확장하여 자녀의 배우는 능력에 

대한 이질성을 추가로 고려하고, 정부의 출산 정책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을 고려한 연금 정책 혹은 자녀 소득을 고려한 연금 정책이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앞의 각 정책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출산 정책은 부모의 출산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간 대체관계를 이용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출산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에 어떻게 배분될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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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출산, 인적자본, 생애소비 분석을 위한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 

본 장에서는 현실에 적용 가능한 여러 정책 조합들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부모가 생애소비와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선택하는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이용하여 4장에서의 현실 

적용 가능한 정책 조합이 시행되는 경우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점으로서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상황과 

정부가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최선의(first best)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의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교육 효율성에서의 이질성을 갖는 부모들이 어떻게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하는지를 제시한다. 이때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모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암묵적 계약이 부모의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은 정부가 자녀로부터 세금을 걷어 해당 자녀의 부모에게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는 정부 정책을 비교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가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를 분석함으로써 본 모형이 갖는 특징과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이 갖는 외부효과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으며, 

4장에서 분석할 정책 조합이 갖는 손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교육 효율성이다. 자녀 교육의 효율성이 높은 부모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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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에 집중하고, 반대로 자녀 교육의 효율성이 낮은 부모는 자녀 수에 

집중하는 것이 최적 선택이다. 자녀 교육의 효율성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나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다. 고소득 부모는 저소득 부모에 비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교육 지출을 하더라도 저소득 

부모의 자녀보다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Cremer et al., 2011a; Meier and Wrede, 2010) 다른 하나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배우는 능력이다. 부모가 본인의 배우는 능력도 모르고 자녀의 배우는 

능력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다면 Cremer et al.(2011a), Meier and 

Wrede(2010)와 같이 이 요인을 자녀 교육 성과의 불확실성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능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부모는 본인의 능력을 자녀에게 

물려준다.(Becker and Tomes, 1979) 부모는 출산 후 자녀를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자녀의 능력을 파악하여 교육 지출을 결정하며, 본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자녀의 능력을 예측하고 교육 지출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예상하여 

자녀 수를 결정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은 크게 두 가지 채널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이타심 채널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직접적으로 느끼는 효용이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이타심으로 인해 자녀 수나 자녀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큰 효용을 느낀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타심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정부가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부모 

스스로에게 자녀를 낳고 가르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다른 하나는 

이기심 채널이다. 부모의 노후 소비가 자녀의 소득이나 자녀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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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에 따라 달라질 경우, 부모는 노후 소비를 고려하여 자녀에게 얼마나 

투자할지를 결정한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나 정부의 자녀 소득을 

고려한 연금 정책 혹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을 고려한 연금 정책은 

부모의 이기심 채널을 통해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 

정부가 개별 경제주체의 특성과 선택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면, 정부는 부모의 특성 및 자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통해 개별 부모의 출산 및 교육 지출이 갖는 차별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2.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PAYG 

방식의 연금을 통해 은퇴한 노령 인구의 소비를 지원하는 경우, 출산 및 

자녀 교육에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연금 정책과 무관하게 자녀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은 장기적으로 이질적 특성을 갖는 경제주체가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결정함으로써 사회 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때의 외부효과는 부모 및 자녀의 특성에 따라 그 크기 및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소득 부모가 상대적으로 출산을 많이 할수록 고소득 

부모의 좋은 교육 환경을 활용할 수 있어 사회 전체에서의 교육 효율성이 

평균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부모-자녀간 배우는 능력 타입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배우는 능력이 높은 부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을수록 사회 전체에서 배우는 능력이 높은 자녀 비율이 증가하여 사회 

전체에서의 교육 효율성이 평균적으로 증가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 

결과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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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가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3기간 중첩세대 모형이다.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과 은퇴 후 연금을 받아 소비하는 경제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최소 3기간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0기는 부모에게 예속되어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부모의 선택에 의해 교육을 받는다. 1기는 부모가 

되어 출산을 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며 스스로의 소비를 결정한다. 2기는 

은퇴하여 (ⅰ)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자녀로부터 지원받아 

소비하거나 (ⅱ)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기에 스스로 저축한 

것을 소비하거나  (ⅲ)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아 소비한다. 현실에서는 은퇴 

후 소비에 세 요소가 함께 고려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각각을 분리하여 따로 분석하기로 한다. 모형에서 고려하는 모든 선택은 

1기에만 이루어진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부모의 교육 투자를 통한 

사교육만이 존재하고 공교육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임금과 이자율은 국제 시장에서 주어지는 작은 개방 경제를 가정한다. 

또한 2기에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지원 비율 역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모형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부모의 자녀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과 정부 정책 간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함이다.8 

모형에서는 두 종류의 이질성을 고려한다. 첫 번째 이질성은 소득(부모 

소득은 𝑥 , 자녀 소득은 𝑦 로 정의한다)으로, 고소득( H )과 저소득( L )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소득은 자녀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에 

                                           
8 가족 내 암묵적 계약에 대한 기존 연구는 Cigno(2006)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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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나는 소득효과이다. 자녀의 양과 질 

모두 정상재의 특징을 가지면 부모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와 함께 자녀의 

수와 교육을 증가시킨다. 9  다른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교육 

환경에서의 차이이다. 고소득 부모는 저소득 부모에 비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Cremer et al., 2011a) 이는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환경적 요인이므로 사전적으로 자녀 자체에게 유전되는 배우는 능력과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 Meier and Wrede(2010), Cremer et al.(2011a) 

등에서는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을 모두 부모의 사후적 이질성과 관련된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사실상 환경적 요인만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질성은 배우는 능력(learning ability) 타입(부모의 타입은 𝑠 , 

자녀의 타입은 𝑡로 정의한다)으로, 0기에 태어나면서 타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모형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타입은 A타입(A)과 B타입(B)의 둘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동일한 부모 소득과 동일한 교육 지출 하에서 

A타입의 자녀는 B타입 자녀에 비해 고소득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부모와 자녀의 타입은 유전에 의해 연계되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즉, 

A타입 부모 밑에 B타입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 B타입 부모 밑에 A타입 

자녀가 나올 수도 있다. 부모의 타입이 주어졌을 때 자녀가 부모와 동일한 

타입일 확률은 𝑞 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부모의 타입이 

주어졌을 때 자녀가 각 타입을 가질 확률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9 본 모형에서는 자녀에게 부모의 시간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 부모가 저소득 부모에 

비해 기회비용이 크지 않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양과 질을 모두 정상재로 인식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 수와 교육 지출 및 소비를 동시에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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𝐏𝐫[𝒕 = 𝑨|𝒔 = 𝑨] = 𝐏𝐫[𝒕 = 𝑩|𝒔 = 𝑩] = 𝒒 (3.1) 

𝐏𝐫[𝒕 = 𝑩|𝒔 = 𝑨] = 𝐏𝐫[𝒕 = 𝑨|𝒔 = 𝑩] = 𝟏 − 𝒒 (3.2) 

 

이때 𝑞는 0.5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것으로 가정한다. 부모가 출산을 결정할 

때 자녀의 타입을 알 수 없으므로, 부모는 본인의 타입에 비추어 자녀의 

타입에 대한 기대 하에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할지 결정한다. 한 부모의 

자녀들은 모두 동일한 타입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소득은 1기 시작 시점에 확률적으로 결정되며, 부모의 교육 지출이 

증가할수록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부모의 

소득에 따른 교육 환경에서의 차이를 반영하여 동일 교육 지출과 동일 자녀 

타입 하에서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이 저소득 부모의 

자녀보다 더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동일 부모 소득 및 동일 교육 지출 

하에서 자녀의 배우는 능력 타입이 A타입일 경우가 B타입일 경우보다 더 

고소득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을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𝚷(𝒆, 𝒙, 𝒕) = 𝐏𝐫(𝒚 = 𝑯|𝒆, 𝒙, 𝒕)  for 𝒙 ∈ {𝑳,𝑯}, 𝒕 ∈ {𝑨,𝑩} (3.3) 

 

위 식에서 𝑒는 부모의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액을 의미하고, 𝑥는 부모의 소득, 

𝑡는 자녀의 타입, 𝑦는 자녀의 소득을 의미한다. Π(𝑒, 𝑥, 𝑡)는 교육 지출액 𝑒에 

대해 두 번 미분가능하고, ∂Π ∂e⁄ > 0 , ∂2Π ∂e2⁄ < 0 를 만족한다. 즉, 교육 

지출액의 증가는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지만 그 효과는 교육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Π(𝑒, 𝐻, 𝑡) > Π(𝑒, 𝐿, 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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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Π(𝑒, 𝑥, 𝐴) > Π(𝑒, 𝑥, 𝐵)이 성립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 부모의 자녀들은 

모두 동일한 소득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부모의 선택은 후진귀납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자녀의 수와 자녀의 

타입이 주어졌을 때 부모는 소비와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액을 선택한다. 

자녀 수를 결정할 때는 이후 자녀의 타입 각각에서의 교육 지출액과 자녀 

타입에 대한 확률을 고려하여 자녀 수를 결정한다. 이때 부모는 자녀로부터 

직접적으로 효용을 느끼며,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효용이 증가하고, 자녀가 

고소득자가 되는 경우가 저소득자가 되는 경우보다 더 큰 효용을 느끼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질성을 고려하며 각각 두 가지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전체 인구는 배우는 능력 타입이 A타입인지 B타입인지와 소득이 

고소득인지 저소득인지에 따라 총 네 가지로 분류된다. 𝛿𝑇는 T기 부모 세대 

중 A타입의 비율로 정의한다. 𝛿𝐴
𝑇 는 T기 A타입 부모 세대 중 고소득자의 

비율로 정의한다. 𝛿𝐵
𝑇 는 T기 B타입 부모 세대 중 고소득자의 비율로 

정의한다. 각각의 비율은 아래와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𝜹𝑻+𝟏 ≡ (𝐓 + 𝟏)기  𝐀타입 부모(𝒔 = 𝑨)  비율  

         =
𝒒𝜹𝑻(𝜹𝑨

𝑻𝒏𝑨,𝑯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 + (𝟏 − 𝒒)(𝟏 − 𝜹𝑻)(𝜹𝑩

𝑻𝒏𝑩,𝑯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

𝜹𝑻(𝜹𝑨
𝑻𝒏𝑨,𝑯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 + (𝟏 − 𝜹𝑻)(𝜹𝑩
𝑻𝒏𝑩,𝑯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
 

(3.4) 

𝜹𝑨
𝑻+𝟏 = (𝐓 + 𝟏)기  𝐀타입 부모(𝒔 = 𝑨)  중  고소득자(𝒙 = 𝑯) 비율  

          =
𝒒𝜹𝑻 (𝜹𝑨

𝑻𝒏𝑨,𝑯𝚷(𝒆𝑨,𝑯
𝑨 , 𝑯, 𝑨)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𝚷(𝒆𝑨,𝑳
𝑨 , 𝑳, 𝑨))

𝒒𝜹𝑻(𝜹𝑨
𝑻𝒏𝑨,𝑯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 + (𝟏 − 𝒒)(𝟏 − 𝜹𝑻)(𝜹𝑩
𝑻𝒏𝑩,𝑯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
 

           +
(𝟏 − 𝒒)(𝟏 − 𝜹𝑻) (𝜹𝑩

𝑻𝒏𝑩,𝑯𝚷(𝒆𝑩,𝑯
𝑨 , 𝑯, 𝑨)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𝚷(𝒆𝑩,𝑳
𝑨 , 𝑳, 𝑨))

𝒒𝜹𝑻(𝜹𝑨
𝑻𝒏𝑨,𝑯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 + (𝟏 − 𝒒)(𝟏 − 𝜹𝑻)(𝜹𝑩
𝑻𝒏𝑩,𝑯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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𝜹𝑩
𝑻+𝟏 = (𝐓 + 𝟏)기  𝐁타입 부모(𝐬 = 𝑩)  중 고소득자(𝒙 = 𝑯) 비율  

           =
(𝟏 − 𝒒)𝜹𝑻 (𝜹𝑨

𝑻𝒏𝑨,𝑯𝚷(𝒆𝑨,𝑯
𝑩 , 𝑯, 𝑩)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𝚷(𝒆𝑨,𝑳
𝑩 , 𝑳, 𝑩))

(𝟏 − 𝒒)𝜹𝑻(𝜹𝑨
𝑻𝒏𝑨,𝑯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 + 𝒒(𝟏 − 𝜹𝑻)(𝜹𝑩
𝑻𝒏𝑩,𝑯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
 

           +
𝒒(𝟏 − 𝜹𝑻) (𝜹𝑩

𝑻𝒏𝑩,𝑯𝚷(𝒆𝑩,𝑯
𝑩 , 𝑯, 𝑩)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𝚷(𝒆𝑩,𝑳
𝑩 , 𝑳, 𝑩))

(𝟏 − 𝒒)𝜹𝑻(𝜹𝑨
𝑻𝒏𝑨,𝑯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 + 𝒒(𝟏 − 𝜹𝑻)(𝜹𝑩
𝑻𝒏𝑩,𝑯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
 

(3.6) 

 

여기서 𝑛𝑠,𝑥는 타입이 s(∈ {A, B})이고 소득이 𝑥(∈ {L, H})인 부모의 자녀 수를 

의미하고, 𝑒𝑠,𝑥
𝑡 는 타입이 s (∈ {A, B} )이고 소득이 𝑥 (∈ {L,H} )인 부모의 자녀 

타입이 t(∈ {A, B})인 부모의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액을 의미한다. 

위 세 식은 인구구조를 수가 아닌 비율로 표현한 것으로 균제 상태 

(steady state)에서는 δT+1 = 𝛿𝑇 = 𝛿 , δ𝐴
T+1 = 𝛿𝐴

𝑇 = 𝛿𝐴 , δ𝐵
T+1 = 𝛿𝐵

𝑇 = 𝛿𝐵 가 

성립한다. 균제 상태가 유일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명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균제상태에서 인구증가율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𝜹(𝜹𝑨𝒏𝑨,𝑯 + (𝟏 − 𝜹𝑨)𝒏𝑨,𝑳) + (𝟏 − 𝜹)(𝜹𝑩𝒏𝑩,𝑯 + (𝟏 − 𝜹𝑩)𝒏𝑩,𝑳) (3.7) 

 

2.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vs. 존재하지 않는 경우 

2.1 모형 설명 

부모의 출산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은 노후 준비 방식과 자녀로부터 

얻는 효용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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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의 노후 지원을 하는 경우 부모의 출산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은 노후 소비를 위한 투자의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 부모의 노후 

소비는 자녀의 총소득에 비례하게 되므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이타심이 

없더라도 본인의 노후 소비를 위해 자녀를 낳고 가르친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모의 자녀 출산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은 자녀에 대한 이타심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암묵적 계약이 존재할 

때보다 부모가 자녀의 총소득을 증가시킬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Cigno(1993)는 자녀로부터 받는 노후 지원이 감소할수록 자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밝혔다. 

부모의 후진귀납적 선택을 고려하여 우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에 

대해 살펴보자. 자녀 수와 자녀의 타입이 주어졌을 때 타입과 소득이 (𝑠, 𝑥)인 

부모의 효용 극대화 문제는 식 (3.8)과 같다. 본 절에서는 부모의 타입과 

소득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수식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선택변수인 자녀 

수( 𝑛 ≡ 𝑛𝑠,𝑥 ), 자녀 1인당 교육 지출( 𝑒𝑡 ≡ e𝑠,𝑥
𝑡 ), 1기 소비( 𝑐1

𝑡 ≡ 𝑐1,𝑠,𝑥
𝑡 ), 2기 

소비( 𝑐2
𝑡,𝑦

≡ c2,𝑠,𝑥
𝑡,𝑦

) 각각에서 부모 특성을 나타내는 하첨자 𝑠 와 𝑥 를 

생략하기로 한다. 𝑡는 자녀의 타입을 나타내고 𝑦는 자녀의 소득을 나타낸다. 

 

𝑽(𝒏|𝒔, 𝒙, 𝒕) = 𝒎𝒂𝒙{𝐔(𝒄𝟏
𝒕 ) + 𝐄𝒚[𝜷𝐔(𝒄𝟐

𝒕,𝒚
) + 𝐖(𝒏, 𝒚)]} 

  = 𝒎𝒂𝒙{𝐔(𝒄𝟏
𝒕 ) + 𝚷(𝒆𝒕, 𝒙, 𝒕)[𝜷𝐔(𝒄𝟐

𝒕,𝑯) + 𝐖(𝒏,𝑯)]

+ (𝟏 − 𝚷(𝒆𝒕, 𝒙, 𝒕))[𝜷𝐔(𝒄𝟐
𝒕,𝑳) + 𝐖(𝒏, 𝑳)]} (3.8) 

 

이때 부모가 직면하는 예산제약은 암묵적 계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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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𝟏 − 𝛂)𝒙 = 𝒄𝟏
𝒕 + (�̅� + 𝒆𝒕)𝒏 

𝐜𝟐
𝒕,𝒚

= 𝜶𝒏𝒚,      𝒚 ∈ {𝑳,𝑯}                    (3.9)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𝒄𝟐
𝒕,𝑯 = 𝐜𝟐

𝒕,𝑳 = 𝐜𝟐
𝒕 , 

                     𝒙 = 𝒄𝟏
𝒕 +

𝐜𝟐
𝒕

𝟏+𝒓
+ (�̅� + 𝒆𝒕)𝒏                      (3.10) 

 

여기서 𝑥는 부모의 소득, 𝑦는 자녀의 소득을 의미하고, 𝑐1
𝑡는 자녀의 타입이 

𝑡 (∈ {𝐴, 𝐵}) 일 때 부모의 1기 소비, c2
𝑡,𝑦

는 자녀의 타입이 𝑡 (∈ {𝐴, 𝐵}) 이고 

자녀의 소득이 𝑦 (∈ {L, H}) 일 때 부모의 2기 소비를 의미한다. c2
𝑡,𝑦

에서 

상첨자 𝑦가 H이면 자녀가 고소득, L이면 자녀가 저소득임을 의미한다. α는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자녀 소득 중 부모에게 지원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r은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자율을 의미하며 둘 다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10  �̅� 는 자녀 출산 후 발생하는 고정 

양육비용으로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𝑒𝑡는 자녀의 타입이 𝑡 (∈

{𝐴, 𝐵}) 일 때의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을, 𝑛 은 자녀 수를 의미한다. 

예산제약식 (3.9), (3.10) 각각의 첫 번째 식에서 자녀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우변 마지막 항은 (ⅰ) 고정 양육비 지출 �̅� × 𝑛과 (ⅱ) 교육 지출 𝑒𝑡 × 𝑛의 

합이다. W(𝑛, 𝑦) 은 자녀 수( 𝑛 )와 자녀 1인당 소득( 𝑦 )에 따라 부모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효용을 의미하며 Cremer et al.(2011a)에서의 정의 

                                           
10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비율은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예로 Bental(1989), Morand(1999), Fanti and Gori(2012)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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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도입하여 자녀 수에 따른 효용과 자녀 1인당 소득에 따른 효용이 

곱의 형태가 됨을 가정하였다. ( W(𝑛, 𝑦) = 𝛾𝑦ϕ(𝑛), 𝛾𝐻 ≥ 𝛾𝐿) 

주어진 가치함수를 선택 변수인 𝑒𝑡 와 𝑐1
𝑡 , c2

𝑡,𝑦
에 대해 미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𝒏𝐔′(𝒄𝟏
𝒕 ) = {𝜷[𝐔(𝜶𝒏𝑯) − 𝐔(𝜶𝒏𝑳)] + (𝜸𝑯 − 𝜸𝑳)𝛟(𝒏)}

𝝏𝚷

𝝏𝒆
(𝒆𝒕, 𝒙, 𝒕) (3.11)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𝐔′(𝒄𝟐
𝒕 ) = [𝜷(𝟏 + 𝒓)]−𝟏𝐔′(𝒄𝟏

𝒕 ) (3.12) 

𝒏𝐔′(𝒄𝟏
𝒕 ) = (𝜸𝑯 − 𝜸𝑳)𝛟(𝒏)

𝝏𝚷

𝝏𝒆
(𝒆𝒕, 𝒙, 𝒕) (3.13) 

 

자녀 수와 자녀 타입이 주어졌을 때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의 

한계효과와 한계비용이 같아지도록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을 결정한다. 이때 

한계효과는 자녀의 소득에 따른 효용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교육의 

한계생산이 클수록 증가한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부모는 추가로 자녀의 총소득에 따른 2기 소비의 효용 격차를 고려한다. 

경제 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 격차가 커지면 자녀의 소득이 

고소득일 때의 가치가 증가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타심이 자녀 소득에 따라 다른 효용을 느끼는 경우, 

이타심 채널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투자할 유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자녀의 

소득 차이가 이타심 채널을 통해 효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𝛾𝐻 = 𝛾𝐿 )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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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식 (3.11)의 우변 

대괄호 안의 첫째 항이 양의 값을 가져 자녀 교육의 한계효과가 양의 값을 

가진다. 반면,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 

(3.13)의 우변이 0이 되어 자녀 교육의 한계효과가 0이 된다. 자녀 교육의 

한계비용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지므로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이 0이 된다.(corner solution) 반대로 자녀의 소득 

차이가 이타심 채널을 통해 효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𝛾𝐻 > 𝛾𝐿 ), 식 (3.13)의 

우변이 양의 값을 가지게 되어 양의 한계효과를 갖는다. 

교육 효율성도 한계효과에 영향을 준다. 고소득 부모는 저소득 부모에 

비해 더 높은 교육 효율성을 가지므로 동일한 자녀 수와 가처분소득 및 자녀 

타입을 가정할 경우 고소득 부모가 저소득 부모에 비해 더 많은 교육 지출을 

한다. 또한 A타입 자녀가 B타입 자녀에 비해 더 높은 교육 효율성을 

가지므로 동일 자녀 수와 동일 소득 부모 하에서 B타입 자녀보다 A타입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 지출을 한다. 이러한 특징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의 존재 유무와 관계 없이 성립한다. 

타입과 소득이 (𝑠, 𝑥)인 부모의 자녀 수 결정은 아래와 같이 식 (3.14)로 

정의된 각 타입의 자녀에 대한 가치함수의 기대값을 최대화 하는 문제로 

표현할 수 있다.  

 

𝐦𝐚𝐱{𝐏𝐫[𝒕 = 𝑨|𝒔] × 𝑽(𝒏|𝒔, 𝒙, 𝑨) + 𝐏𝐫[𝒕 = 𝑩|𝒔] × 𝑽(𝒏|𝒔, 𝒙, 𝑩)} (3.14) 

 

이를 자녀 수 𝑛으로 편미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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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𝐏𝐫[𝒕 = 𝑨|𝒔] {𝚷(𝒆𝑨, 𝒙, 𝑨)[𝜷𝜶𝑯 × 𝑼′(𝜶𝒏𝑯) + 𝜸𝑯𝝓′(𝒏)]

+ (𝟏 − 𝚷(𝒆𝑨, 𝒙, 𝑨)) [𝜷𝜶𝑳 × 𝑼′(𝜶𝒏𝑳) + 𝜸𝑳𝝓
′(𝒏)]} 

+𝐏𝐫[𝒕 = 𝑩|𝒔] {𝚷(𝒆𝑩, 𝒙, 𝑩)[𝜷𝜶𝑯 × 𝑼′(𝜶𝒏𝑯) + 𝜸𝑯𝝓′(𝒏)]

+ (𝟏 − 𝚷(𝒆𝑩, 𝒙, 𝑩)) [𝜷𝜶𝑳 × 𝑼′(𝜶𝒏𝑳) + 𝜸𝑳𝝓
′(𝒏)]} 

= 𝐏𝐫[𝒕 = 𝑨|𝒔]𝑼′(𝒄𝟏
𝑨)(�̅� + 𝒆𝑨) + 𝐏𝐫[𝒕 = 𝑩|𝒔]𝑼′(𝒄𝟏

𝑩)(�̅� + 𝒆𝑩) (3.15)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𝐏𝐫[𝒕 = 𝑨|𝒔]𝚷(𝒆𝑨, 𝒙, 𝑨) + 𝐏𝐫[𝒕 = 𝑩|𝒔] 𝚷(𝒆𝑩, 𝒙, 𝑩)]}𝝓′(𝒏) 

= 𝐏𝐫[𝒕 = 𝑨|𝒔]𝑼′(𝒄𝟏
𝑨)(�̅� + 𝒆𝑨) + 𝐏𝐫[𝒕 = 𝑩|𝒔]𝑼′(𝒄𝟏

𝑩)(�̅� + 𝒆𝑩) (3.16) 

 

위 두 일계조건에서도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의 존재가 자녀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방정식의 좌변은 자녀 1명을 

추가로 출산하는 것의 한계효과에 대한 기대값이고 우변은 자녀 1명을 

추가로 출산하는 것의 한계비용에 대한 기대값이다. 식 (3.16)의 좌변과 

비교할 때 식 (3.15)의 좌변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2기 소비 증가의 

한계효용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 암묵적 계약은 자녀 출산과 교육의 

한계효과를 증가시켜 자녀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녀 수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부모 타입 및 

소득 차이에 따른 부모의 선택 차이는 일반적인 대소 관계로 표현할 수 없다. 

모수의 가정에 따라 어느 타입의 부모가 자녀 수에 집중할 것인지 혹은 자녀 

교육에 집중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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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경우, 부모가 자녀 소득에 관계 없이 자녀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효용이 

동일하고 (𝛾𝐻 = 𝛾𝐿) A타입 자녀가 B타입 자녀에 비해 더 높은 교육 효율성을 

갖는다면 (Π(𝑒, 𝑥, 𝐴) > Π(𝑒, 𝑥, 𝐵) ) A타입 부모가 B타입 부모에 비해 더 많은 

자녀를 낳고 모든 부모가 교육 투자를 하지 않는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거나 자녀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효용을 갖는 경우에는 앞의 

예와 같이 단순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부모가 자녀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효용을 느끼는 경우( 𝛾𝐻 > 𝛾𝐿 ), 동일 

소득을 가진 부모 중 A타입 부모는 B타입 부모에 비해 자녀를 적게 낳을 수 

있다. 이는 A타입 부모의 자녀가 A타입일 가능성이 B타입 부모의 자녀가 

A타입일 가능성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A타입 부모는 자녀가 A타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많이 하기 위해 자녀를 

상대적으로 적게 낳는다. 반대로 B타입 부모는 자녀가 B타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을 적게 할 것을 고려하여 자녀를 상대적으로 많이 낳는다.11 

                                           
11 이는 항상 성립하는 명제는 아니다. 효용함수와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 및 자녀 소득

에 따른 차별적 효용 등에 대한 가정에 따라 두 타입간 차이가 없거나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부모가 자녀가 저소득일 때는 아무런 효용도 느끼지 못하

고(γL = 0) 자녀가 고소득일 때에만 효용을 느낀다고 하자. 또한 자녀 타입에 따라 교육 효율

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부모는 자녀가 고소득자가 되어야 효용을 느끼므

로 자녀 교육에 충분히 투자를 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A타입의 부모는 자녀가 A 

타입일 것을 예상하고 교육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해도 충분히 자녀를 교육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한다. 반면 B타입의 부모는 자녀가 B타입일 것을 예상하고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많

은 교육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B타입 부모가 A타입 부모

에 비해 자녀를 적게 낳을 수 있다. 다양한 모수 가정 하에서 부모 타입별 선택은 부록 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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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의실험 결과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수치적 

해를 도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나 자녀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효용을 갖는 경우는 

수식만으로는 부모의 특성에 따른 최적 선택의 차이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절에서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모수값을 설정하고 각 부모의 

최적 선택 차이를 서로 비교해보자. 모수에 대한 가정은 [표 1]에 

정리하였다. 

부모의 소비에 대한 효용함수와 자녀 수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CRRA 

효용함수 U(c) = (𝑐1−𝜎𝑐 − 1) (1 − 𝜎𝑐)⁄ , ϕ(𝑛) = ((1 + 𝑛)1−𝜎𝑛 − 1) (1 − 𝜎𝑛)⁄ 를 

가정하고 상대위험기피계수(𝜎𝑐 , σn)는 둘 다 2로 가정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타입이 같을 확률 𝑞 는 0.7로 가정하여 부모와 자녀의 타입이 어느 정도 

연계가 되나 완전한 유전은 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때의 𝑞 = 0.7은 

균제 상태에서 각 타입의 비율이 0.5일 때 부모와 자녀간 타입의 상관계수가 

0.4임을 의미한다.12 이자율은 0%를 가정하고 시간할인요소 𝛽는 0.8(연율 약 

0.9926)을 가정하였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의 부모 

지원 비율은 𝛼 = 0.25 (소득의 25%)로 가정하였다. 저소득 L과 고소득 H는 

각각 5와 10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2014년 기준 소득 10분위 중 3분위의 

                                           
12 부모와 자녀의 지능 간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과거 연구들에서는 0.42

에서 0.72 사이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료의 한계가 있다. (Bouchard and McGue, 1981; 

Plomin et al., 2000, Anger and Heineck, 2010)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상관계수가 약 1/3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난다. (Agee and Crocker, 2002; Black et al., 2009; Bjorklund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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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이 약 3,143만 원, 8분위 연간 소득이 약 6,665만 원으로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소득 1은 

현실에서의 연 소득 약 600만 원 정도를 의미한다. 부모의 소득이 𝑥 이고 

자녀의 타입이 𝑡 인 부모가 자녀 1인당 교육지출을 𝑒 만큼 할 경우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은 Π(𝑒, 𝑥, 𝑡) = 휂𝑡 × 𝜈𝑥 × 0.9 × (1 − 𝑒𝑥𝑝(−휁0 − 휁1𝑒)) 으로 

정의하고 휂𝐵 = 0.7, 휂𝐴 = 1, 𝜈𝐿 = 0.83, 𝜈𝐻 = 1, 휁0 = 0.1, 휁1 = 1로 가정하였다. 

즉, 동일 부모 소득과 동일 교육 지출 하에서 B타입 자녀가 A타입 자녀에 

비해 고소득자가 될 확률이 70% 정도임을 가정하고, 동일 타입 자녀와 동일 

교육 지출 하에서 저소득 부모의 자녀가 고소득 부모의 자녀에 비해 

고소득자가 될 확률이 83% 정도임을 가정하였다. 자녀 타입에 따른 효율성 

차이를 나타내는 휂𝑡 는 Zagorsky(2007)의 연구에서 IQ가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소득이 $2,020~$6,160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13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 효율성 차이를 나타내는 𝜈𝑥의 차이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타심에 따른 효용 중 자녀 소득에 따른 효용 차이를 나타내는 𝛾𝐿 =

0.55 , 𝛾𝐻 = 1.1 는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균제 상태 

인구증가율이 2015년에서의 합계출산율 1.32명을 만족하고 세대 간 

                                           
13 Zagorsky(2007)에서는 인종, 학력 등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IQ 차이에 따른 소

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학력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교육 지출이 동일하지 않아 여전히 

IQ 차이에 따른 소득 차이가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Zagorsky(2007)의 추정치의 하한을 적용하고, A타입과 B타입 간 IQ 차이를 20으로 가정하여 

동일한 교육 지출을 할 경우 A타입 자녀의 평균 소득(𝐻 × Π(𝑒, 𝑥, 𝐴) + L × (1 − Π(𝑒, 𝑥, 𝐴)))과 B

타입 자녀의 평균 소득(H × Π(𝑒, 𝑥, 𝐵) + L × (1 − Π(𝑒, 𝑥, 𝐵)))의 차이가 $4,040에 대응되는 차이

가 나도록 휂𝐵 = Π(𝑒, 𝑥, 𝐵)/Π(𝑒, 𝑥, 𝐴)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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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탄력성이 0.3에 근사하도록 설정하였다.14 휁0 = 0.1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이 0보다 큰 값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확률에 0.9를 곱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교육 지출을 하더라도 자녀가 저소득자가 될 확률이 적어도 10% 이상이 

되도록 가정하였다. 신윤정/김지연(2010)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 교육 비용을 

제외 제외한 자녀 1인당 비용이 약 627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서의 2명이 모형에서 1명에 해당되고, 현실에서 자녀 양육 

기간이 부모가 일을 시작해서 은퇴를 할 때까지의 기간 보다 더 짧은 것을 

고려하여 자녀 고정 양육비용 �̅�를 1.67로 가정하였다.15 

 

[ 표 1 ] 모수에 대한 가정 

모수 값 모수 값 

(𝝈𝒄,𝝈𝒏) (𝟐, 𝟐) 𝛇𝟎 𝟎. 𝟏 

r 𝟎 𝛇𝟏 𝟏 

𝜷 𝟎. 𝟖 (𝛄𝐋, 𝛄𝐇) (𝟎. 𝟓𝟓,𝟏. 𝟏) 

(𝜼𝑩, 𝜼𝑨) (𝟎. 𝟕, 𝟏) (𝐋, 𝐇) (𝟓, 𝟏𝟎) 

(𝝂𝑳,𝝂𝑯) (𝟎. 𝟖𝟑, 𝟏) �̅� 1.67 

𝐪 0.7   

                                           
14  한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추정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0.3 이하로 추정되며, 최근 

양정승(2012)에서 추정한 한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은 0.3~0.4 정도로 나타난다. 

15 다양한 모수값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는 부록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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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 [그림 2]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모의 자녀 수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좌측의 

그림들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의 결과이고 우측의 

그림들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결과이다. [그림 

1]의 각 그림에서 막대그래프는 좌측부터 저소득-B타입 부모, 저소득-

A타입 부모, 고소득-B타입 부모, 고소득-A타입 부모의 최적 자녀 수를 

나타낸다. [그림 2]의 각 그림에서 막대그래프는 좌측부터 저소득-B타입 

부모, 저소득-A타입 부모, 고소득-B타입 부모, 고소득-A타입 부모의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액에 대한 기대값을 나타낸다. 

 

[ 그림 1 ] 부모의 (타입,소득)에 따른 자녀 수 차이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 그림에서의 기호 정의는 기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식에서의 정의와 다르게 

정의하였다. t는 타입을, y는 소득을 의미하며, t가 A이면 A타입, B이면 B타입을 의미하고 y가 

H이면 고소득을, L이면 저소득을 의미한다. 각 그림의 막대그래프는 좌측부터 순서대로 

저소득-B타입, 저소득-A타입, 고소득-B타입, 고소득-A타입 부모의 자녀 수 선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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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부모의 (타입,소득)에 따른 교육 지출액 차이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 그림에서의 기호 정의는 기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식에서의 정의와 다르게 

정의하였다. t는 타입을, y는 소득을 의미하며, t가 A이면 A타입, B이면 B타입을 의미하고 y가 

H이면 고소득, L이면 저소득을 의미한다. 각 그림의 막대그래프는 좌측부터 순서대로 저소득-

B타입, 저소득-A타입, 고소득-B타입, 고소득-A타입 부모의 자녀 1인당 평균 교육 지출액 

선택을 의미한다. 

 

앞의 모수 가정에서 자녀 수 및 자녀 소득에 따라 부모가 느끼는 효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정했음에 유의하자. [그림 1]과 [그림 2]의 우측 

그림들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타심이 존재하면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자녀 교육에 투자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부모는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보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할 때 자녀에게 더 

많이 투자한다. 예를 들어, 고소득-A타입 부모는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할 때 자녀에게 평균적으로 4.378 정도를 지출하는 반면, 부모-

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2.935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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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저소득-B타입 부모도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할 때 자녀에게 평균적으로 2.008 정도를 지출하는 반면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평균적으로 0.633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유인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킴 

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소득과 타입에 따라 자녀에 대한 투자에 차이를 보인다. 우선 

타입에 관계없이 저소득 부모보다 고소득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이 투자한다. 

또한 동일 소득에서 B타입의 부모가 A타입 부모에 비해 자녀를 더 많이 

낳고 교육 지출은 더 적게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타입의 부모는 

자녀가 A타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교육 효율성을 고려하여 교육에 

더 집중하는 선택을 한다. 반대로 B타입의 부모는 자녀가 B타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 수에 더 집중하는 선택을 한다.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중 자녀 수와 교육 

지출간 배분이 달라진다. 본 연구의 가정 하에서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할 때 부모는 과거 전통사회에서와 유사하게 높은 출산율과 낮은 교육 

지출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6  그리고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16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이전에는 합계출산율이 4~5명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1980

년대에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1.23명까지 낮아진 후 최근 1.32명으로 조금 증가

하고 있다.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가 과거 전통사회와 부합하는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모형의 결과로 도출되는 평균 출산율이 2~2.5명이 되어야 하나 주어진 모수 가정 하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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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을 때 부모는 현대사회와 유사하게 낮은 출산율과 높은 교육 

지출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7  주어진 모형의 가정과 모수 가정 

하에서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은 부모가 자녀 수에 집중하고 교육 지출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징은 정책 목표에 따라 출산 정책과 교육 지원 정책의 조합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 총소득을 고려한 연금 정책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즉, 부모의 2기 소비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자녀 총소득에 비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녀 총소득을 고려한 연금 정책을 시행하면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할 때와 유사하게 부모가 교육 지출을 줄이고 출산에 

집중할 수 있다. 부모의 출산에 집중된 지출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출산 정책을 통해 부모의 출산과 교육 지출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균 출산율은 1.275명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과거 전통사회와 현대의 자녀에 대한 투

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변화 중 암묵적 계약의 약화 효과만으로 출산율 감소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추가로 전통사회에서는 현재보다 고정 양육비용이 더 적

었음을 함께 반영하여 고정 양육비용을 0.8로 줄일 경우, 평균 출산율이 2.24명으로 전통사회

의 합계출산율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고정 양육비용 변화에 따른 결과 비교는 

부록 3을 참고. 

17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결과가 현대 사회의 낮은 출산율 및 높은 

교육 지출에 부합하는 것은 모수 가정 시 이를 만족하도록 가정하였기 때문으로 모형의 일반

적인 결과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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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의 소득에 대해 부모가 차별적인 

효용을 느끼는 경우, 부모는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없이도 자녀에게 

투자를 한다. 자녀의 양과 질은 모두 정상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소득 

부모가 저소득 부모에 비해 자녀 수와 교육 지출 모두에서 더 많이 투자한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은 주어진 모형의 가정 하에서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자녀 수에 집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교육 투자의 성과는 불확실성에 직면하나 자녀 수 선택은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위험기피적 성향을 가진 부모가 자녀로부터의 지원으로 노후 

소비를 할 경우 자녀의 총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없는 자녀 수에 더 집중하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의 

효용함수에 대한 위험기피도를 변화시키면 위험기피도가 낮아질수록 부모가 

자녀의 교육 지출을 늘리고 자녀 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3. 출산 정책, 교육 지원 정책, 연금 정책 조합: 최선 해 

(first best solution) 

본 절에서는 정부가 개별 경제주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균제 상태에서 사회 전체의 평균 후생을 최대화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절에서의 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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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부모의 자녀 출산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이 

갖는 외부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정부가 부모와 자녀의 소득 및 타입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집단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면, 정부는 이러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의 외부효과를 내부화 할 수 있다. 정부는 균제 상태에서의 부모 

세대 1인당 평균 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해 1기 소비, 2기 소비, 자녀 수와 

교육 지출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출산의 경우, 부모의 타입과 소득에 따른 출산의 차별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Cremer et 

al.(2011a)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고소득 부모는 저소득 부모에 비해 교육 

효율성이 높아서 고소득 부모의 출산이 저소득 부모의 출산보다 더 큰 

외부효과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달리 추가로 고려하는 특징은 

부모 타입에 따른 출산의 차별적 외부효과이다. 각 타입 부모의 출산은 장기 

균제 상태에서 각 타입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을 결정한다. A타입의 부모는 

A타입인 자녀를, B타입 부모는 B타입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타입에 따른 부모의 출산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다르다.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의 경우, 부모의 소득, 자녀의 타입 및 자녀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교육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때 부모의 소득 차이에 따른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의 차이는 

정부가 없는 경우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가 없는 경우 

저소득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의 효율성이 낮을 뿐 아니라 낮은 소득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교육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소득 부모의 소득 부족으로 인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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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문제가 사라지게 되므로 부모의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 지출액의 

차이가 감소하게 된다. 

3.1절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반영한 사회 전체의 최선의 선택을 

살펴보고, 3.2절에서는 3.1절의 최선의 선택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을 확인한다. 

 

3.1 정부의 선택 

Cremer et al.(2011a)에서와 유사한 정의 방식을 따라 정부가 아래와 같이 

주어진 균제 상태(steady state)에서 1인당 평균 후생을 최대화하는 선택을 

한다고 가정하자. 부모 세대는 본인의 특성 두 가지(타입과 소득)와 자녀의 

특성 두 가지(타입과 소득)에 따라 총 16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아래의 평균 후생은 각 그룹의 효용에 균제 상태에서 전체 부모 세대 중 

해당 그룹의 비율을 곱해서 더해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𝑽 = ∑ ∑ ∑ ∑ 𝜟(𝒆𝒔,𝒙
𝒕 , 𝒏𝒔,𝒙|𝒔, 𝒙, 𝒕, 𝒚)𝐕(𝒄𝟏,𝒔,𝒙

𝒕 , 𝒄𝟐,𝒔,𝒙
𝒕,𝒚

, 𝒏𝒔,𝒙|𝒔, 𝒙, 𝒕, 𝒚)

𝒚∈{𝑳,𝑯}𝒕∈{𝑨,𝑩}𝒙∈{𝑳,𝑯}𝒔∈{𝑨,𝑩}

 

(3.17) 

 

식 (3.17)에서 균제 상태에서 전체 부모 세대 중 해당 그룹의 비율을 

나타내는 𝛥(𝑒𝑠,𝑥
𝑡 , 𝑛𝑠,𝑥|𝑠, 𝑥, 𝑡, 𝑦)는 (ⅰ) 타입이 𝑠인 부모의 비율, (ⅱ) 타입이 𝑠인 

부모 중 소득이 𝑥인 부모의 비율, (ⅲ) 타입이 𝑠인 부모의 자녀 타입이 t일 

확률, 마지막으로 (ⅳ) 부모 타입이 𝑠, 소득이 𝑥이고 자녀 타입이 𝑡인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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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출액 𝑒𝑠,𝑥
𝑡 이 주어졌을 때 자녀의 소득이 y 일 확률을 곱한 값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A타입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A타입이고 고소득인 

부모의 균제 상태에서의 비율 𝛥(𝑒𝐴,𝐻
𝐴 , 𝑛𝐴,𝐻|𝐴, 𝐻, 𝐴, 𝐻) 는 𝛿 × 𝛿𝐴 × 𝑞 ×

Π(𝑒𝐴,𝐻
𝐴 , 𝐻, 𝐴)로 계산된다. A타입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A타입이고 저소득인 

부모의 균제 상태에서의 비율 𝛥(𝑒𝐴,𝐻
𝐴 , 𝑛𝐴,𝐻|𝐴, 𝐻, 𝐴, 𝐻) 는 𝛿 × 𝛿𝐴 × 𝑞 × [1 −

Π(𝑒𝐴,𝐻
𝐴 , 𝐻, 𝐴)]로 계산된다. 다른 그룹들 역시 앞의 두 그룹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모 타입이 𝑠, 소득이 𝑥 이고 자녀 타입이 𝑡, 소득이 𝑦일 때 해당 부모의 

후생을 나타내는 V(𝑐1,𝑠,𝑥
𝑡 , 𝑐2,𝑠,𝑥

𝑡,𝑦
, 𝑛𝑠,𝑥|𝑠, 𝑥, 𝑡, 𝑦) 는 (ⅰ) 부모의 1기 소비로 인한 

효용과 (ⅱ) 2기 소비로 인한 효용, (ⅲ) 자녀의 수 및 자녀 소득에 따른 

효용의 합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A타입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A타입 

고소득일 때 해당 부모의 후생은 V(𝑐1,𝐴,𝐻
𝐴 , 𝑐2,𝐴,𝐻

𝐴,𝐻 , 𝑛𝐴,𝐻|𝐴, 𝐻, 𝐴, 𝐻) = U(𝑐1,𝐴,𝐻
𝐴 ) +

𝛽U(𝑐2,𝐴,𝐻
𝐴,𝐻 ) + 𝛾𝐻ϕ(𝑛𝐴,𝐻)이다. A타입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A타입 저소득일 때 

해당 부모의 후생은 V(𝑐1,𝐴,𝐻
𝐴 , 𝑐2,𝐴,𝐻

𝐴,𝐿 , 𝑛𝐴,𝐻|𝐴, 𝐻, 𝐴, 𝐿) = U(𝑐1,𝐴,𝐻
𝐴 ) + 𝛽U(𝑐2,𝐴,𝐻

𝐴,𝐿 ) +

𝛾𝐿ϕ(𝑛𝐴,𝐻) 이다. 앞의 두 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모의 타입과 소득 및 

자녀의 타입이 동일한 경우 자녀의 소득이 다르더라도 부모의 1기 소비는 

동일하다. 이는 부모의 1기 소비가 결정되는 순간에 자녀의 소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그룹도 이와 유사하게 정의할 수 있다. 

각 그룹의 비율 및 후생에서 기호 및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𝛿는 

균제상태에서 전체 부모세대 중 A타입 부모의 비율을, 𝛿𝐴 는 전체 A타입 

부모 중 고소득 부모의 비율을, 𝛿𝐵 은 전체 B타입 부모 중 고소득 부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𝑞 는 부모와 자녀의 타입이 같을 확률을 의미한다. 𝛽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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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할인요소를 의미한다. 𝑐1,𝑠,𝑥
𝑡 는 타입이 𝑠(∈ {A, B})이고 소득이 𝑥(∈ {𝐿, H})인 

부모가 낳은 자녀의 타입이 𝑡(∈ {A, B})일 때의 1기 소비를 의미하고, 𝑐2,𝑠,𝑥
𝑡,𝑦

는 

타입이 𝑠이고 소득이 𝑥인 부모가 낳은 자녀의 타입이 𝑡이고 자녀가 1기가 

되었을 때의 소득이 𝑦 (∈ {L, H} )일 때 부모의 2기 소비를 의미한다. 𝑛𝑠,𝑥 는 

타입이 𝑠이고 소득이 𝑥인 부모의 자녀 수를 의미하고 𝑒𝑠,𝑥
𝑡 는 타입이 𝑠이고 

소득이 𝑥 인 부모가 낳은 자녀의 타입이 𝑡 일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을 의미한다. Π(𝑒𝑠,𝑥
𝑡 , 𝑥, 𝑡) 는 타입이 𝑠 이고 소득이 𝑥 인 부모가 낳은 

자녀의 타입이 𝑡 인 경우 부모가 𝑒𝑠,𝑥
𝑡 의 교육 지출을 했을 때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을 의미한다. U(. )는 소비에 대한 효용함수이고, ϕ(. )는 

자녀 수에 따른 효용함수이다. 𝛾𝑦 는 자녀 1인당 평균 소득이 고소득인지 

저소득인지에 따라 부모가 느끼는 효용 차이를 나타내는 모수이다. 

정부는 아래와 같은 예산제약 하에서 1인당 평균 후생을 최대화하는 각 

그룹의 1기 소비, 2기 소비, 자녀 수, 교육 지출을 선택한다. 아래의 

예산제약 역시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평균 예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 ∑ ∑ 𝜟(𝒆𝒔,𝒙
𝒕 , 𝒏𝒔,𝒙|𝒔, 𝒙, 𝒕, 𝒚) {𝒙 − (�̅� + 𝒆𝒔,𝒙

𝒕 )𝒏𝒔,𝒙 − 𝒄𝟏,𝒔,𝒙
𝒕 −

𝒄𝟐,𝒔,𝒙
𝒕,𝒚

�̅�
}

𝒚∈{𝑳,𝑯}𝒕∈{𝑨,𝑩}𝒙∈{𝑳,𝑯}𝒔∈{𝑨,𝑩}

= 𝟎 

(3.18) 

 

위 문제의 1기 및 2기 소비에 대한 일계 조건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이때 𝜇는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이다. 아래의 두 방정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가 균제상태에서의 평균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룹의 동일 연령에서의 소비가 같아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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𝐔′(𝒄𝟏,𝒔,𝒙
𝒕 ) = 𝝁 ⇒ 𝒄𝟏,𝒔,𝒙

𝒕 = 𝒄𝟏̅̅ ̅  for 𝒔, 𝒕 ∈ {𝑨,𝑩} and 𝒙 ∈ {𝑳,𝐇} (3.19) 

𝐔′(𝒄𝟐,𝒔,𝒙
𝒕,𝒚

) = 𝐔′(𝒄𝟐̅̅ ̅) = [𝜷�̅�]−𝟏𝑼′(𝒄𝟏̅̅ ̅) for 𝒔, 𝐭 ∈ {𝑨,𝑩} and 𝒙, 𝒚 ∈ {𝐋,𝐇} (3.20) 

 

출산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확인하기에 앞서 아래의 세 기호를 

정의하기로 하자. 𝐷 는 균제 상태에서 전체 인구 중 A타입 인구 비율이 

증가할 때의 후생 변화를 의미한다. 𝐷𝐴 는 균제 상태에서 A타입 인구 중 

고소득자의 비율이 증가할 때의 후생 변화를 의미한다. 비슷하게 𝐷𝐵는 균제 

상태에서 B타입 인구 중 고소득자의 비율이 증가할 때의 후생 변화를 

의미한다. 

 

𝑫 ≡
𝝏𝓛

𝝏𝜹
 

    = {𝜹𝑨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𝑯
𝑨 ] + 𝜹𝑨(𝟏 − 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𝑯

𝑩 ]}𝛟(𝒏𝑨,𝑯) 

     +{(𝟏 − 𝜹𝑨)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𝑳
𝑨 ] + (𝟏 − 𝜹𝑨)(𝟏 − 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𝑳

𝑩 ]}𝛟(𝒏𝑨,𝑳) 

     −{𝜹𝑩(𝟏 − 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𝑯
𝑨 ] + 𝜹𝑩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𝑯

𝑩 ]}𝛟(𝒏𝑩,𝑯) 

     −{(𝟏 − 𝜹𝑩)(𝟏 − 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𝑳
𝑨 ] + (𝟏 − 𝜹𝑩)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𝑳

𝑩 ]}𝛟(𝒏𝑩,𝑳) 

     +𝐔′(𝒄𝟏̅̅ ̅){[𝜹𝑨𝑯 + (𝟏 − 𝜹𝑨)𝑳] − [𝜹𝑩𝑯 + (𝟏 − 𝜹𝑩)𝑳]} 

     −𝐔′(�̅�𝟏) {𝜹𝑨𝒏𝑨,𝑯[�̅� + (𝒒𝒆𝑨,𝑯
𝑨 + (𝟏 − 𝒒)𝒆𝑨,𝑯

𝑩 )]

+ (𝟏 − 𝜹𝑨)𝒏𝑨,𝑳[�̅� + (𝒒𝒆𝑨,𝑳
𝑨 + (𝟏 − 𝒒)𝒆𝑨,𝑳

𝑩 )]

− 𝜹𝑩𝒏𝑩,𝑯 [�̅� + ((𝟏 − 𝒒)𝒆𝑩,𝑯
𝑨 + 𝒒𝒆𝑩,𝑯

𝑩 )]

− (𝟏 − 𝜹𝑩)𝒏𝑩,𝑳 [�̅� + ((𝟏 − 𝒒)𝒆𝑩,𝑳
𝑨 + 𝒒𝒆𝑩,𝑳

𝑩 )]} 

     +𝐔′(𝒄𝟏̅̅ ̅)
𝒄𝟐̅̅ ̅

(�̅�)𝟐
{[𝜹𝑨𝒏𝑨,𝑯 + (𝟏 − 𝜹𝑨)𝒏𝑨,𝑳] − [𝜹𝑩𝒏𝑩,𝑯 + (𝟏 − 𝜹𝑩)𝒏𝑩,𝑳]} (3.21) 

 

균제 상태에서 전체 인구 중 A타입 인구 비율이 증가할 때의 후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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𝐷의 처음 네 항은 A타입 부모 비율의 증가에 따른 평균 효용의 변화이다. 

다섯 번째 항은 평균 소득의 변화, 여섯 번째 항은 자녀에 대한 평균 

지출(고정 양육비용+교육 지출)의 변화, 일곱 번째 항은 A타입 부모 비율 

증가에 따른 인구증가율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 세대 1인당 은퇴 세대 

소비 지원 부담 변화이다. 식 (3.21)에서 일곱 번째 항은 PAYG 방식의 

연금을 통한 은퇴 세대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인구증가율의 변화는 부모 세대와 은퇴 세대 사이의 비율을 변화시킨다. 

은퇴 세대 1인당 소비가 주어졌을 때, 인구증가율이 증가하면 부모 세대 

1인당 은퇴 세대 소비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나머지 

여섯 항은 PAYG 방식 연금과 관계 없이 이질성을 갖는 인구의 장기적 비율 

변화에 따라 후생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𝑫𝑨 ≡
𝝏𝓛

𝝏𝜹𝑨
 

= 𝜹𝛟(𝒏𝑨,𝑯){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𝑯
𝑨 ] + (𝟏 − 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𝑯

𝑩 ]} 

−𝜹𝛟(𝒏𝑨,𝑳){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𝑳
𝑨 ] + (𝟏 − 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𝑳

𝑨 ]} 

+𝐔′(𝒄𝟏̅̅ ̅)𝜹(𝑯 − 𝑳) 

−𝐔′(𝒄𝟏̅̅ ̅)𝜹{[�̅� + (𝒒𝒆𝑨,𝑯
𝑨 + (𝟏 − 𝒒)𝒆𝑨,𝑯

𝑩 )]𝒏𝑨,𝑯 − [�̅� + (𝒒𝒆𝑨,𝑳
𝑨 + (𝟏 − 𝒒)𝒆𝑨,𝑳

𝑩 )]𝒏𝑨,𝑳} 

+𝐔′(𝒄𝟏̅̅ ̅)
𝒄𝟐̅̅ ̅

(�̅�)𝟐
𝜹(𝒏𝑨,𝑯 − 𝒏𝑨,𝑳) (3.22) 

 

균제상태에서 A타입 인구 중 고소득 인구의 비율이 증가할 때의 후생 

변화인 𝐷𝐴의 처음 두 항은 A타입 부모 중 고소득 부모의 비율 증가에 따른 

평균 효용 변화를 의미하고, 세 번째 항은 평균 소득 변화, 네 번째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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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평균 지출 변화, 다섯 번째 항은 A타입 부모 중 고소득 부모 

비율 증가에 따른 인구증가율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세대 1인당 

은퇴세대 부양 부담 변화를 나타낸다. 

 

𝑫𝑩 ≡
𝝏𝓛

𝝏𝜹𝑩
 

= (𝟏 − 𝜹)𝛟(𝒏𝑩,𝑯){(𝟏 − 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𝑯
𝑨 ] + 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𝑯

𝑩 ]} 

−(𝟏 − 𝜹)𝛟(𝒏𝑩,𝑳){(𝟏 − 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𝑳
𝑨 ] + 𝒒[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𝑳

𝑩 ]} 

+𝐔′(𝒄𝟏̅̅ ̅)(𝟏 − 𝜹)(𝑯 − 𝑳) 

−𝐔′(𝒄𝟏̅̅ ̅)(𝟏 − 𝜹) {[�̅� + ((𝟏 − 𝒒)𝒆𝑩,𝑯
𝑨 + 𝒒𝒆𝑩,𝑯

𝑩 )]𝒏𝑩,𝑯

− [�̅� + ((𝟏 − 𝒒)𝒆𝑩,𝑳
𝑨 + 𝒒𝒆𝑩,𝑳

𝑩 )]𝒏𝑩,𝑳} 

+𝐔′(𝒄𝟏̅̅ ̅)
𝒄𝟐̅̅ ̅

(�̅�)𝟐
(𝟏 − 𝜹)(𝒏𝑩,𝑯 − 𝒏𝑩,𝑳) (3.23) 

 

균제상태에서 B타입 인구 중 고소득 인구의 비율이 증가할 때의 후생 

변화인 𝐷𝐵의 처음 두 항은 B타입 부모 중 고소득 부모의 비율 증가에 따른 

평균효용 변화를 의미하고, 세 번째 항은 평균소득 변화, 네 번째 항은 

자녀에 대한 평균 지출 변화, 다섯 번째 항은 B타입 부모 중 고소득 부모 

비율 증가에 따른 인구증가율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인구 1인당 

은퇴세대 부양 부담 변화이다. 

1기, 2기 소비에 대한 일계조건과 균제상태의 변화에 따른 후생 변화 𝐷 , 

𝐷𝐴 , 𝐷𝐵를 이용하여 평균 후생을 극대화 하기 위한 타입이 𝑠 (𝑠 ∈ {𝐴, 𝐵})이고 

소득이 𝑥  (𝑥 ∈ {𝐿, 𝐻})인 부모의 자녀 타입이 t (𝑡 ∈ {𝐴, 𝐵})일 때 해당 부모의 

자녀에 대한 최적 교육 지출의 일계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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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𝓛

𝝏𝒆𝒔,𝒙
𝒕 = {(𝜸𝑯 − 𝜸𝑳)𝝓(𝒏𝒔,𝒙)

𝝏𝚷(𝒆𝒔,𝒙
𝒕 , 𝒙, 𝒕)

𝝏𝒆
− 𝒏𝒔,𝒙𝑼

′(𝒄𝟏̅̅ ̅)} ∑ 𝚫(𝒔, 𝒙, 𝒕, 𝒚)

𝒚∈{𝑳,𝑯}

 

           + {𝑫
𝝏𝜹

𝝏𝒆𝒔,𝒙
𝒕 + 𝑫𝑨

𝝏𝜹𝑨

𝝏𝒆𝒔,𝒙
𝒕 + 𝑫𝑩

𝝏𝜹𝑩

𝝏𝒆𝒔,𝒙
𝒕 } = 𝟎 

(3.24)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은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부모가 자녀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효용을 느끼는 경우 부모의 특성이 

( 𝑠, 𝑥 )이고 자녀의 타입이 𝑡 인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이 1단위 

증가하면 (𝛾𝐻 − 𝛾𝐿)𝜙(𝑛𝑠,𝑥) × 𝜕𝛱𝑠,𝑥
𝑡 𝜕𝑒⁄  만큼의 효용 증가를 가져온다. 동시에 

교육 투자의 증가에 따라 그만큼의 소비 감소라는 비용( 𝑛𝑠,𝑥𝑈
′(𝑐̅) )이 

발생한다. 위 방정식에서 첫 번째 항의 대괄호 안의 식은 이와 같은 추가 

교육 지출에 따른 해당 부모의 순 이득을 의미한다. 

방정식의 두 번째 대괄호 안의 식 𝐷 × 𝜕𝛿 𝜕𝑒𝑠,𝑥
𝑡⁄ + 𝐷𝐴 × 𝜕𝛿𝐴 𝜕𝑒𝑠,𝑥

𝑡⁄ + 𝐷𝐵 ×

𝜕𝛿𝐵 𝜕𝑒𝑠,𝑥
𝑡⁄  은 개별 부모의 선택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외부효과이다. 본 

연구에서 반영되는 외부효과는 Cremer et al.(2011a)에서 고려하는 외부 

효과가 확장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18  Cremer et al.(2011a)은 타입이 

라는 이질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에서 고소득자의 비율이 달라짐에 

따른 효과( 𝐷𝐴 × 𝜕𝛿𝐴 𝜕𝑒𝑠,𝑥
𝑡⁄  혹은 𝐷𝐵 × 𝜕𝛿𝐵 𝜕𝑒𝑠,𝑥

𝑡⁄  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만이 존재한다. 추가 교육 지출은 고소득자의 비율을 증가 시킨다. 교육 

지출이 직접적으로 A타입 인구 비율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부모 특성에 

                                           
18 Cremer et al.(2011a)에서와 같이 각 요소는 다시 각 비율의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

와 평균 출산율 변화를 통한 간접적 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적인 효과는 PAYG 연금 정

책이 없이도 존재하는 효과, 간접적 효과는 PAYG 연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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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녀 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 타입 내 고소득자 비율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체 인구 중 A타입의 비율 역시 변화시킨다. 이때 변화의 

방향은 어느 부모가 더 출산율이 높은지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의 식은 자녀 출산의 일계 조건이다. 

 

𝝏𝓛

𝝏𝒏𝒔,𝒙
= ∑ ∑ 𝜟(𝒔, 𝒙, 𝒕, 𝒚){𝜸𝒚𝝓

′(𝒏𝒔,𝒙) − 𝑼′(𝒄𝟏̅̅ ̅)(�̅� + 𝒆𝒔,𝒙
𝒕 )}

𝒚∈{𝑳,𝑯}𝒕∈{𝑨,𝑩}

 

            +𝑼′(𝒄𝟏̅̅ ̅)
𝒄𝟐̅̅ ̅

(�̅�)𝟐
∑ ∑ 𝜟(𝒔, 𝒙, 𝒕, 𝒚)

𝒚∈{𝑳,𝑯}𝒕∈{𝑨,𝑩}

 

            + {𝑫
𝝏𝜹

𝝏𝒏𝒔,𝒙
+ 𝑫𝑨

𝝏𝜹𝑨

𝝏𝒏𝒔,𝒙
+ 𝑫𝑩

𝝏𝜹𝑩

𝝏𝒏𝒔,𝒙
} = 𝟎 

(3.25) 

 

자녀 수에 대한 일계조건식 (3.25)에서 첫 번째 대괄호 안의 식은 개별 

부모의 자녀 추가 출산에 따른 해당 부모의 순이익을 표현하고 있다.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기대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 첫 번째 대괄호 안의 첫 

번째 항은 이러한 기대 효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자녀 수 증가는 자녀 

양육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때의 양육 비용은 고정 양육 비용과 교육 

지출의 합으로 표현되며, 교육 지출은 자녀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다시 자녀 타입에 대한 평균을 취하게 된다. 

방정식의 세 번째 항인 대괄호 안의 식은 추가 자녀 출산의 외부효과를 

표현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의 외부효과와 동일하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후생 변화라는 세 요소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때 특정 특성을 

가진 부모의 자녀가 고소득일 확률이 전체 평균적인 확률보다 높다면 해당 

부모의 추가 출산은 고소득자 비율을 증가시키게 된다. 반대로 특정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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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부모의 자녀가 고소득일 확률이 전체 평균적인 확률보다 낮다면 해당 

부모의 추가 출산은 고소득자 비율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특성 

(𝑠, 𝑥 ) 중 일부는 𝜕𝛿𝐴 𝜕𝑛𝑠,𝑥⁄ > 0이고 일부는 𝜕𝛿𝐴 𝜕𝑛𝑠,𝑥⁄ < 0가 된다. 𝜕𝛿𝐵 𝜕𝑛𝑠,𝑥⁄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특성의 부모는 양의 값을 갖고 일부 특성의 부모는 

음의 값을 갖는다. 𝜕𝛿 𝜕𝑛𝑠,𝑥⁄ 의 경우, 부모의 타입이 A타입이면 자녀가 

A타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A타입 부모의 추가 출산은 전체 인구 중 

A타입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B타입 부모는 자녀가 B타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B타입 부모의 추가 출산은 전체 인구 중 B타입의 비율을 

증가시킨다. 추가 출산으로 각 타입 내에서의 고소득자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A타입의 비율이 달라지는 간접적인 효과가 존재하므로 𝜕𝛿 𝜕𝑛𝑠,𝑥⁄ 의 

부호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동일 소득의 부모 중 A타입 부모의 추가 출산에 

따른 A타입 비율 증가율이 B타입 부모의 추가 출산에 따른 A타입 비율 

증가율보다 더 클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추가 출산은 이 외에도 직접 평균 출산율을 증가시켜 후생을 증가시킨다. 

PAYG 연금 정책 하에서 평균 출산율의 증가는 부모 특성에 관계 없이 은퇴 

세대 부양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이는 Cigno(1993), 

Michel and Pestieau(1993), Cremer et al.(2011a, b) 등과 같은 내생적 출산 

모형에서 자주 언급되는 외부효과이다. 

 

3.2 최선 해를 만족하는 정부 정책(decentralization) 

3.1절의 최선 해(first best solution)를 만족하기 위한 정부 정책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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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 과정은 부록 2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본 절에서는 최선 해를 

만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 최선 해를 만족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세, 출산 정책,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의 

조합을 활용하여 각 부모의 타입 및 소득, 자녀 타입에 따라 차별적인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우선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은 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에 교육 지출의 외부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정부가 연금 

수급액을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하도록 하면, 부모는 이타심 

채널과 이기심 채널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 

지출을 많이 할수록 은퇴 후 2기 소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부모는 이를 

고려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을 선택한다. 연금 수급액이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더 많이 한다.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부모의 타입 및 소득, 자녀 수 및 자녀 

타입이 주어졌을 때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의 외부효과를 해당 부모에게 

내부화할 수 있다. 

출산 정책은 출산의 외부효과를 각 부모의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출산 정책은 출산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부모의 출산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의 출산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은 부모의 관점에서 대체관계를 갖는다. 

부모는 주어진 출산과 교육의 가격 하에서 부모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자녀 

수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한다. 출산 정책이 출산의 가격을 낮추면 

부모는 상대적으로 자녀 수를 늘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줄인다. 

반대로 출산 정책이 출산의 가격을 높이면 부모는 상대적으로 자녀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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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늘린다. 정부는 부모의 타입 및 소득, 

그리고 출산 정책 하에서 자녀 수가 결정되었을 때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과 교육 지원 정책(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출산 정책의 수준을 결정한다. 

정부가 출산 정책을 결정할 때 교육 지원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 지원 정책 역시 부모의 출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은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액과 자녀 수의 곱으로 

결정된다. 연금 수급액이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하면 부모가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액 혹은 자녀 수를 증가시킬수록 해당 부모가 받을 연금 

수급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 지원 정책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과 출산 모두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교육 지원 정책이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와 출산 정책이 출산을 장려 혹은 억제하는 효과의 합이 해당 

부모의 출산이 갖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였을 때의 출산 증가 효과와 같도록 

출산 정책을 결정한다. 

출산 정책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통해 부모의 

출산과 교육 지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소득세와 연금의 

고정항을 통해 동일 세대에 속한 개개인이 동일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한다. 

 

4. 모의실험 결과: 정부가 없는 경우(laissez faire)와 최선의 

(first best)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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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3.2절에서의 모수들에 대한 가정 하에 3.3절의 정부가 

최선의(first best)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3.2절의 정부가 없는 경우(laissez faire)의 결과들과 비교한다. 

주어진 모수 가정 하에서, 최선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자녀에 대한 투자(고정 양육 비용 + 

교육 지출액의 기대값)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소득-A타입 부모의 경우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없을 때 자녀에 대한 

평균 투자액이 2.935인 반면 최선의 정책이 시행될 때는 4.936로 크게 

증가한다. 저소득-B타입 부모의 경우에도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없을 

때 자녀에 대한 평균 투자액이 0.633인 반면 최선의 정책이 시행될 때는 

1.669로 크게 증가한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와 최선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의 자녀에 대한 투자를 비교하면, 최선의 정책이 시행될 때가 부모-

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할 때보다 A타입 부모의 투자는 증가하고 B타입 

부모의 투자는 감소한다. 이때 저소득-A타입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고소득-A타입 부모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저소득-B타입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고소득-B타입 부모보다 더 작게 감소한다. 

[그림 3]과 [그림 4]는 최선의 정책이 시행될 때 각 특성 부모의 자녀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정부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고 있다. [그림 

3]은 정부가 없이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최선의 정책을 시행할 때의 부모 

특성에 따른 자녀 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 3]에서 각 그림의 막대그 

래프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저소득-B타입 부모, 저소득-A타입 부모, 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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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부모 (타입, 소득)별 자녀 수 차이 비교: 정부가 없는 경우 vs. 

정부가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주: 그림에서의 기호 정의는 기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식에서의 정의와 다르게 

정의하였다. t는 타입을, y는 소득을 의미하며, t가 A이면 A타입, B이면 B타입을 의미하고 y가 

H이면 고소득을, L이면 저소득을 의미한다. 각 그림의 막대그래프는 좌측부터 순서대로 

부모의 특성이 저소득-B타입, 저소득-A타입, 고소득-B타입, 고소득-A타입인 부모의 자녀 수 

선택을 의미한다. 

 

B타입 부모, 고소득-A타입 부모의 자녀 수를 의미한다. [그림 4]는 정부가 

없이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최선의 정책이 시행될 때의 부모 특성에 따른 

자녀 1인당 평균 교육 지출액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그림 4]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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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막대그래프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저소득-B타입 부모, 저소득-A타입 

부모, 고소득-B타입 부모, 고소득-A타입 부모의 자녀 1인당 평균 교육 

지출액을 의미한다. 

정책을 통해 부모 타입에 따른 자녀 출산의 외부효과를 반영하게 되면 

A타입 부모가 B타입 부모에 비해 자녀를 더 많이 낳는다. [그림 3]을 보면 

동일 소득 내에서 정부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B타입 부모가 A타입 부모에 

비해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 반면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결과를 

보면 A타입 부모가 B타입 부모에 비해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 이는 

3.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타입 부모 출산의 외부효과가 B타입 부모 

출산의 외부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큼을 의미한다. 

정부가 없을 때보다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이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부모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의 차이가 크게 감소한다. [그림 4]를 보면 정부가 최선의 정책을 

시행할 때 정부가 없는 경우보다 모든 부모의 교육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모 소득에 따른 평균 교육 지출액의 차이가 

정부가 없을 때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9 정부가 없을 때   

                                           
19 부모 특성별 교육 지출의 차이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동일 타입과 동일 소득을 가진 부모

라도 자녀의 타입에 따른 교육 지출은 큰 차이를 보인다.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에 따

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A타입 자녀의 교육 지출을 상대적으로 더 장려하기 때문

이다. 또한 [그림 4] 에서 최선의 정책이 시행될 때 A타입 부모의 교육 지출이 B타입 부모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각 자녀 타입별로 살펴보면 오히려 B타입 부모의 교육 

지출이 A타입 부모의 교육 지출보다 크게 나타난다. Cremer et al. (2011a)에서도 유사한 결과

를 도출하고 있는데, 최선의 정책이 시행될 때 특정 소득의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낳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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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부모 (타입, 소득)별 자녀 1인당 평균 교육 지출 차이 비교: 

정부가 없는 경우 vs. 정부가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주: 그림에서의 기호 정의는 기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식에서의 정의와 다르게 

정의하였다. t는 타입을, y는 소득을 의미하며, t가 A이면 A타입, B이면 B타입을 의미하고 y가 

H이면 고소득을, L이면 저소득을 의미한다. 각 그림의 막대그래프는 좌측부터 순서대로 

부모의 특성이 저소득-B타입, 저소득-A타입, 고소득-B타입, 고소득-A타입인 부모의 자녀 

1인당 평균 교육 지출액 선택을 의미한다. 

 

저소득 부모는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소득의 

                                           

해당 부모의 교육 지출이 자녀를 적게 낳은 부모에 비해 더 적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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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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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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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최선의 정책을 시행할 때 정부는 저소득 부모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자녀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시킨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와 최선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자녀에 대한 투자와 단기적 관점에서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은 정부가 자녀로부터 세금을 

걷어 해당 자녀의 은퇴한 부모에게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PAYG 방식의 연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그대로 부모의 선택에 반영해줄 수 있다. 이때 부모는 

단기적으로 자녀의 소득 및 자녀 수 증가 시의 직접적인 효용 증가와 2기 

소비 증가만을 고려하게 된다.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구조와 교육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는 고소득 자녀의 증가가 부모의 효용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 효율성도 함께 증가시키는 효과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어진 가정 하에서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녀 수에 집중된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선의 정책 

하에서는 교육 지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자녀 수를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정책 변수들의 크기를 통해 각 부모의 특성 및 자녀의 특성 조합이 갖는 

출산과 교육의 외부효과의 크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를 살펴보자. [표 2]는 아래의 식 (3.54), (3.55)와 같이 세율과 연금 

수급액 산정식의 정책변수들을 각 부모 소득(x), 타입(s) 및 자녀 타입(t)에 

따라 따로 계산한 것이다. 



 62  

𝝉𝒔,𝒙
𝒕 = 𝐓𝒔,𝒙

𝒕 − 𝐒𝒔,𝒙 × "자녀  수" (3.54) 

𝐏𝒔,𝒙
𝒕 = 𝐩𝟎,𝒔,𝒙

𝒕 + 𝐩𝟏,𝒔,𝒙
𝒕 × "자녀 𝟏인당 교육 지출액" × "자녀  수" (3.55) 

 

[표 2]를 보면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의 비례항(p1,𝑠,𝑥
𝑡 )이 부모 소득 및 

부모 타입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값이 부모의 

소득과 타입 및 자녀 타입에 따른 자녀 1인당 교육의 외부효과이다. [표 

2]의 마지막 열을 보면 저소득 부모에 비해 고소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이 갖는 외부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타입 자녀에 

비해 A타입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이 갖는 외부효과가 더 크다. 

세율 중 자녀 수 비례항( S𝑠,𝑥 )을 보면 A타입 부모가 B타입 부모에 비해 

커서 A타입 부모 출산의 외부효과가 B타입 부모 출산의 외부효과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 부모와 저소득 부모의 세율 중 자녀 수 

비례항을 비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두 그룹의 소득이 다르기 

때문이다. 외부효과의 크기는 화폐단위로 비교하여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며, 고소득 부모의 소득이 저소득 부모의 두 배이므로 역시 고소득 

부모의 출산이 갖는 외부효과가 저소득 부모의 출산이 갖는 외부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 수 비례항의 크기로 

부모의 출산이 갖는 외부효과 의 크기를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다. 3.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산 정책뿐 아니라 교육 지원 정책인 연금의 교육 지출액 

비례항도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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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부모/자녀 특성별 정책: 최선의(first best)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부모 

소득 

부모 

타입 

자녀 

타입 

세율 연금 수급액 

고정세율 

(𝑻) 

자녀 수 

비례항(𝑺) 

상수항 

(𝒑𝟎) 

교육 지출 

비례항(𝒑𝟏) 

저 

소 

득 

B 

타 

입 

B타입 0.184 

0.003 

1.790 0.750 

A타입 0.139 1.605 0.767 

A 

타 

입 

B타입 0.099 

0.111 

1.477 0.791 

A타입 0.026 1.167 0.807 

고 

소 

득 

B 

타 

입 

B타입 0.538 

0.047 

1.403 0.786 

A타입 0.503 0.110 0.802 

A 

타 

입 

B타입 0.467 

0.109 

0.632 0.847 

A타입 0.404 0.062 0.861 

주: 세율은 부모 소득, 타입 및 자녀 타입별로 1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출산 정책의 합을 

의미하며, 𝜏𝑠,𝑥
𝑡 = Ts,x

t − Ss,x × "자녀  수" 중 고정세율 T𝑠,𝑥
t 와 자녀 수 비례항 S𝑠,𝑥으로 표현하였다. 

연금 수급액 산정식은 P𝑠,𝑥
t = p0,𝑠,𝑥

𝑡 + p1,𝑠,𝑥
𝑡 ×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액" × "자녀  수" 이다. 

 

 [표 3]은 정부가 없는 경우와 정부가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모든 결과는 균제 

상태에서의 결과이다. 비교의 대상은 1인당 평균 후생, 고소득자의 비율, 부 

모 소득별로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 인구 증가율이다. 

정책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면 단순히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을 통해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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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후생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정책을 통해 교육의 외부효과를 

반영함으로써 고소득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없는 경우 

부모 소득에 따라 자녀 교육에 큰 차이가 났던 것과 달리 정부 정책을 통해 

모든 자녀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지원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암묵적 계약이 없는 경우와 최선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의 결과가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더 큰 1인당 평균 후생을 갖는 것은 암묵적 

계약이 부모로 하여금 본인의 노후 소득 증가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부모의 은퇴 후 효용을 증가시키나 

장기적으로 1인당 평균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표 3 ]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정부가 없는 경우와 최선의(first best)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결과 비교 

 
정부가 없는 경우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정부가 없는 경우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있는 경우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1인당 

평균 후생 
1.096 1.379 1.489 

고소득자 비율 10.66% 40.33% 61.46% 

저소득 부모의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 
4.98% 16.47% 50.18%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 
41.08% 51.38% 65.19% 

인구증가율 

(연율) 
0.81% -1.40% 0.23% 

주: 인구증가율의 경우 연율로 표현하였다. 이때 1기간은 30년으로 계산하였다. 



 65  

5. 정책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부모의 생애소비, 출산 및 교육 지출 선택을 고려하는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가 없고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각각에서 소득 및 배우는 능력 

타입에서의 이질성을 가진 부모들의 최적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선택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부가 부모 및 자녀의 특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최적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의 특징을 이해하고,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선택이 갖는 외부효과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정부가 없을 때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으로 작용한다. 이때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은 주어진 모형 가정 

하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자녀 수에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중요한 노후 소비 

수단이었던 과거 전통사회의 높은 출산율-낮은 교육지출과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약화된 현대 사회의 낮은 출산율-높은 교육 지출 선택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PAGY 방식의 연금 정책을 통해 은퇴 세대의 소비를 지원하는 

경우 부모의 출산/교육 지출 선택은 외부효과를 갖는다. 이때의 외부효과는 

연금 정책의 특성으로 인한 효과와 이질적 교육 효율성을 갖는 경제 

주체들의 사회 전체에서의 비율이 결정되는 효과가 함께 존재한다. 두 번째 

외부효과로 인해 정부가 암묵적 계약을 대체할 명시적 계약을 연금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외부효과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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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모와 자녀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소득세, 출산 정책과 자녀 교육 

지출에 비례한 연금 정책의 조합을 통해 이질적 특성을 갖는 부모의 출산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이 갖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이때 사회는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은 1인당 평균 후생과 높은 고소득자 비율, 높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달성할 수 있다. 

정책은 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타입에 따라 차별적인 외부효과를 반영한다.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의 경우,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타입에 따라 교육 

효율성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산의 경우, 자녀의 타입에 따라 교육 

효율성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타입이 부모의 타입과 서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부모 타입에 따라 서로 다른 외부효과를 가진다. B타입의 부모가 

자녀 수를 늘리면 사회 전체에서 B타입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A타입의 

부모가 자녀 수를 늘리면 사회 전체에서 A타입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사회 전체에서 A타입의 비율이 높을수록 적은 비용으로 높은 평균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출산 정책은 이를 반영하여 부모 소득 및 타입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출산 정책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즉, 자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이 교육과 출산 

모두에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은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액과 자녀 수의 곱으로 결정되므로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은 자녀 1인당 교육 지출과 자녀 수 모두에 비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과 자녀 수 결정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교육 지원 정책이 출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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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하는 효과와 출산 정책이 출산을 장려 혹은 억제하는 효과의 합이 해당 

부모의 출산이 갖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였을 때의 출산 증가 효과와 같도록 

출산 정책을 결정한다. 

부모의 소득 격차는 자녀의 교육 기회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자녀의 

타입이 A타입이어서 교육 효율성이 높더라도 소득이 낮은 부모는 자녀에게 

충분히 교육 지출을 할 여력이 없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와 같이 

부모의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증가시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제4장 출산 정책, 교육 지원 정책, 연금 정책 조합의 

효과: 정보 제약 하에서의 정책 

이번 장에서는 3장에서의 가정을 완화하여 좀더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정책 

조합들을 고려해보자. 현실적으로 정부가 개별 경제주체의 타입을 관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경제주체의 타입을 직접 반영한 정책적 접근은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자녀 수는 쉽게 관측되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은 쉽게 관측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변수는 

부모의 소득, 자녀 수, 자녀의 소득이다. 자녀 수와 자녀 소득은 관측 

시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녀 수는 일반적으로 부모 세대의 시작 시점에 

관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의 소득은 부모 세대가 은퇴를 할 시점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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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이 가능하다. 20  이에 본 장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를 고려한 

출산 정책을 부모 세대(1기)에게 적용하고, 부모 소득과 자녀 총소득을 

고려한 연금 정책을 은퇴 세대(2기)에게 적용하는 정책 집합을 고려하기로 

한다. 또한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를 관측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자녀 교육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으로 

대체할 때의 결과를 함께 비교한다. 

 

1. 출산 정책과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 조합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연금 수급액이 자녀 총소득에 비례하게 됨에 

따라 부모의 은퇴 후 소비가 자녀 총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는 

부모가 스스로의 은퇴 후 소비를 위해 자녀에게 투자할 유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목적에 맞게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의 특징을 확장하여 총소득을 

고려한 연금 정책을 두 개의 항으로 구성할 수 있다. (ⅰ) 모든 은퇴 

세대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정액부분과 (ⅱ) 자녀 총소득에 대한 

                                           
20 현실적으로 자녀의 소득 역시 정확한 소득을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모가 은퇴할 시

점에 자녀가 노동시장에 참여한지 오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 고학력 자녀

의 경우는 부모가 은퇴할 시점에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전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자녀의 해당 시점까지의 생산성(소득 혹은 학력 등)을 이용하여 미래 소득에 대한 예측을 하

여 예측치에 따라 정책을 진행한 뒤 추후 자녀 소득이 확정되면 실제치와 예측치의 차이에 

따라 필요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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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항이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𝐏(𝒏, 𝒚) = 𝛃𝟎 + 𝛃𝟏 × 𝒏 × 𝒚 (4.1) 

 

소득세율 및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출산 정책을 반영한 총 세율은 

τ𝑥 = T𝑥 − S𝑥 × 𝑛 으로 표현한다. 이때 𝑥 는 부모의 소득이 고소득인지 

저소득인지를 의미하고 𝑦 는 자녀 1인당 (평균)소득이 고소득인지 

저소득인지를, 𝑛 은 자녀 수를 의미한다. T𝑥 는 소득세율로,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설정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만족하면서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평균 후생 (4.7)을 최대화 하는 정책 

변수 𝛽0 , 𝛽1 , 𝑆𝐿 , 𝑆𝐻 , 𝑇𝐿 , 𝑇𝐻 를 결정한다. 먼저 개별 경제주체의 선택을 

살펴보자. 

 

1.1 개별 경제주체의 선택 

위와 같이 정책이 주어졌을 때 타입과 소득이 각각 (𝑠, 𝑥)인 부모는 정책과 

본인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 수를 결정하고, 이후 자녀의 타입을 고려하여 

교육 지출을 결정한다. 부모의 선택은 후진귀납적으로 이루어진다. 자녀 

수와 자녀의 타입이 주어졌을 때 부모의 최적 교육 지출 선택은 식 (4.2)로 

표현되는 효용 극대화 문제를 통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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𝐕(𝒏𝒔,𝒙|𝒔, 𝒙, 𝒕, 𝐓𝒙, 𝐒𝒙, 𝛃𝟎, 𝛃𝟏)  

= 𝐦𝐚𝐱 {𝐔(𝒄𝟏,𝒔,𝒙
𝒕 ) + 𝜷 [𝚷(𝒆𝒔,𝒙

𝒕 , 𝒙, 𝒕)𝐔 (𝐏(𝒏𝒔,𝒙, 𝑯)) + (𝟏 − 𝚷(𝒆𝒔,𝒙
𝒕 , 𝒙, 𝒕)) 𝐔 (𝐏(𝒏𝒔,𝒙, 𝑳))]

+ 𝛟(𝒏𝒔,𝒙)[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𝒆𝒔,𝒙
𝒕 , 𝒙, 𝒕)]} 

 (4.2) 

이때 부모가 직면하는 예산제약은 아래와 같다. 

 

𝒄𝟏,𝒔,𝒙
𝒕 = (𝟏 − 𝐓𝒙 + 𝐒𝒙𝒏𝒔,𝒙)𝒙 − (�̅� + 𝒆𝒔,𝒙

𝒕 )𝒏𝒔,𝒙 (4.3) 

 

식 (4.2)의 첫 번째 항은 부모의 1기 소비(𝑐1,𝑠,𝑥
𝑡 )에 따른 효용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자녀 소득에 따른 연금 수급액으로 인한 소비 차이를 고려한 

2기 소비의 기대 효용을 나타내며, 세 번째 항은 자녀의 수(𝑛𝑠,𝑥 ) 및 자녀 

1인당 소득(𝑦 ∈ {𝐿, 𝐻})에 따라 직접적으로 얻는 효용 차이를 고려한 자녀에 

대한 기대 효용을 나타낸다. Π(𝑒𝑠,𝑥
𝑡 , 𝑥, 𝑡)는 자녀의 타입이 𝑡(∈ {𝐴, 𝐵})로 주어 

졌을 때 자녀 1인당 교육 지출 𝑒𝑠,𝑥
𝑡 에 따라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을 

나타낸다. 예산제약 (4.3)에서 자녀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우변 두 번째 항은 

(ⅰ) 고정 양육비용 지출 �̅� × 𝑛𝑠,𝑥, (ⅱ) 교육 지출 𝑒𝑠,𝑥
𝑡 × 𝑛𝑠,𝑥의 합이다. 

위 효용최대화 문제의 일계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𝜷 [𝐔(𝐏(𝒏𝒔,𝒙, 𝑯)) − 𝐔(𝐏(𝒏𝒔,𝒙, 𝑳))] + 𝛟(𝒏𝒔,𝒙)(𝜸𝑯 − 𝜸𝑳)}
𝝏𝚷(𝒆𝒔,𝒙

𝒕 , 𝒙, 𝒕)

𝝏𝒆
 

−𝒏𝒔,𝒙𝐔
′(𝒄𝟏,𝒔,𝒙

𝒕 ) = 𝟎 (4.4) 

 

부모의 교육 지출은 교육의 한계효과와 한계비용이 같아지지는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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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식 (4.4)에서 좌변 첫 번째 항의 대괄호 안의 첫 번째 항은 교육 

지출 증가 시 받을 연금 수급액의 기대값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대괄호 안의 두 번째 항은 교육 지출 증가에 따라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기대 효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좌변의 두 번째 항은 교육 지출 증가의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주어진 자녀 수와 자녀 타입 하에서 자녀 소득에 따른 연금 수급액 차이가 

증가하면 교육의 한계효과가 증가하여 교육 지출이 증가한다. 

이제 부모 타입과 자녀 수 및 자녀 타입이 정해진 상황에서 식 (4.4)를 

만족하도록 교육 지출과 소비를 결정할 것임을 고려하여 최적 자녀 수를 

결정한다. 부모는 자녀의 타입에 대한 불확실성 하에서 본인의 타입을 

예측의 도구로 삼아 기대 가치함수 (4.5)를 최대화 하는 자녀 수를 선택한다. 

 

𝐦𝐚𝐱 {𝐏𝐫(𝒕 = 𝑨|𝒔) 𝐕 (𝒏𝒔,𝒙|(𝒔, 𝒙), 𝑨, (𝐓𝒙, 𝐒𝒙, 𝛃𝟎, 𝛃𝟏))

+ 𝐏𝐫(𝒕 = 𝑩|𝒔) 𝐕 (𝒏𝒔,𝒙|(𝒔, 𝒙), 𝑩, (𝐓𝒙, 𝐒𝒙, 𝛃𝟎, 𝛃𝟏))} (4.5) 

 

식 (4.5)를 자녀 수 𝑛𝑠,𝑥에 대해 미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𝐏𝐫(𝒕 = 𝑨|𝒔) (�̅� − 𝐒𝒙𝒙 + 𝒆𝒔,𝒙
𝑨 )𝐔′(𝒄𝟏,𝒔,𝒙

𝑨 ) + 𝐏𝐫(𝒕 = 𝑩|𝒔) (�̅� − 𝐒𝒙𝒙 + 𝒆𝒔,𝒙
𝑩 )𝐔′(𝒄𝟏,𝒔,𝒙

𝑩 )} 

+𝜷{𝐏𝐫(𝒕 = 𝑨|𝒔) [𝚷(𝒆𝒔,𝒙
𝑨 , 𝒔, 𝑨)𝐔′ (𝐏(𝒏𝒔,𝒙, 𝑯))𝛃𝟏𝑯 + (𝟏 − 𝚷(𝒆𝒔,𝒙

𝑨 , 𝒔, 𝑨))𝐔′ (𝐏(𝒏𝒔,𝒙, 𝑳)) 𝛃𝟏𝑳]} 

+𝜷{𝐏𝐫(𝒕 = 𝑩|𝒔) [𝚷(𝒆𝒔,𝒙
𝑩 , 𝒔, 𝑩)𝐔′ (𝐏(𝒏𝒔,𝒙, 𝑯))𝛃𝟏𝑯 + (𝟏 − 𝚷(𝒆𝒔,𝒙

𝑩 , 𝒔, 𝑩))𝐔′ (𝐏(𝒏𝒔,𝒙, 𝑳)) 𝛃𝟏𝑳]} 

+𝛟′(𝒏𝒔,𝒙){𝐏𝐫(𝒕 = 𝑨|𝒔)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𝒆𝒔,𝒙
𝑨 , 𝒔, 𝑨)] + 𝐏𝐫(𝒕 = 𝑩|𝒔)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𝒆𝒔,𝒙

𝑩 , 𝒔, 𝑩)]} 

= 𝟎 (4.6) 



 72  

위 방정식에서 첫 번째 항은 자녀 수 증가의 기대 한계비용을 효용단위로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항은 자녀 수 증가 시 얻게 되는 연금 

수급액 변화에 따른 기대 효용 변화를 의미하며, 네 번째 항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자녀로부터의 직접적인 기대 효용 증가를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연금 수급액에 자녀의 총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녀 

수가 증가하더라도 연금 수급액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액 중 자녀 총소득에 대한 비례항을 나타내는 정책 변수 β1이 증가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항상 교육 지출을 증가시킨 

다고 할 수 없다. 부모는 경우에 따라 자녀 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자녀 

총소득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자녀 교육 지출을 늘림으로써 자녀 총소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출산 정책은 자녀 출산의 가격을 낮추거나 높여 부모의 자녀 출산 및 교육 

지출 선택에 영향을 준다. 출산 지원율 S𝑥 이 양의 값을 가지면 부모는 

자녀를 낳을 때의 비용이 감소하므로 정책이 없는 경우보다 더 자녀 수를 

늘리고 교육 지출을 줄인다. 반대로 출산 지원율 S𝑥 이 음의 값을 가지면 

자녀 출산 비용이 증가하므로 자녀 수를 줄이고 교육 지출을 늘린다. 정부는 

이러한 자녀의 양과 질 간의 교환관계(quantity-quality tradeoff)를 이용하여 

부모의 출산과 교육 지출 선택을 사회 최적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1.2 정부의 선택 

정부는 식 (4.7)로 표현되는 균제상태에서의 1인당 평균 효용을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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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정책 변수를 선택한다. 전체 인구는 (ⅰ) 부모의 타입에 따라, (ⅱ) 

부모의 소득에 따라, (ⅲ) 자녀의 타입에 따라, 그리고 (ⅳ) 자녀의 소득에 

따라 각각 두 그룹으로 분류되어 전체가 총 16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각 

그룹의 1기 소비에 대한 효용과 2기 소비에 대한 효용, 그리고 자녀로부터의 

직접적인 효용의 합을 그룹의 전체에서의 비율을 곱해서 더한 것이 식 

(4.7)이다. 

 

𝐕 = ∑ ∑ ∑ ∑ 𝜟(𝒆𝒔,𝒙
𝒕 , 𝒏𝒔,𝒙|𝒔, 𝒙, 𝒕, 𝒚)𝐕(𝐜𝟏,𝒔,𝐱

𝐭 , 𝒏𝒔,𝒙|𝒔, 𝒙, 𝒕, 𝒚)

𝒚∈{𝑳,𝑯}𝒕∈{𝑨,𝑩}𝒙∈{𝑳,𝑯}𝒔∈{𝑨,𝑩}

 (4.7) 

 

이때 균제 상태에서 전체 부모 세대 중 해당 그룹의 비율을 나타내는 

𝛥(𝑒𝑠,𝑥
𝑡 , 𝑛𝑠,x|𝑠, x, 𝑡, y)는 (ⅰ) 타입이 s인 부모의 비율, (ⅱ) 타입이 s인 부모 중 

소득이 𝑥 인 부모의 비율, (ⅲ) 타입이 s인 부모의 자녀 타입이 t일 확률, 

마지막으로 (ⅳ) 부모 타입이 s, 소득이 𝑥이고 자녀 타입이 t인 경우의 교육 

지출액 𝑒𝑠,𝑥
𝑡 이 주어졌을 때 자녀의 소득이 𝑦일 확률을 곱한 값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A타입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A타입이고 고소득인 부모의 균제 

상태에서의 비율 𝛥(𝑒𝐴,𝐻
𝐴 , 𝑛𝐴,𝐻|𝐴, 𝐻, 𝐴, 𝐻)는 𝛿 × 𝛿𝐴 × 𝑞 × Π(𝑒𝐴,𝐻

𝐴 , 𝐻, 𝐴)로 계산된다. 

A타입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A타입이고 저소득인 부모의 균제 상태에서의 

비율 𝛥(𝑒𝐴,𝐻
𝐴 , 𝑛𝐴,𝐻|𝐴, 𝐻, 𝐴, 𝐻)는 𝛿 × 𝛿𝐴 × 𝑞 × [1 − Π(𝑒𝐴,𝐻

𝐴 , 𝐻, 𝐴)]로 계산된다. 다른 

그룹들 역시 앞의 두 그룹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당 그룹의 후생을 나타내는 V(𝑐1,𝑠,𝑥
𝑡 , 𝑛𝑠,𝑥|𝑠, 𝑥, 𝑡, 𝑦) 는 (ⅰ) 부모의 1기 

소비로 인한 효용과 (ⅱ) 2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 소비로 인한 효용, 

(ⅲ) 자녀의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효용의 합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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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타입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A타입 고소득일 때 해당 부모의 후생은 

V(𝑐1,𝐴,𝐻
𝐴 , 𝑛𝐴,𝐻|𝐴, 𝐻, 𝐴, 𝐻) = U(𝑐1,𝐴,𝐻

𝐴 ) + 𝛽U(P(𝑛𝐴,𝐻 , 𝐻)) + 𝛾𝐻ϕ(𝑛𝐴,𝐻) 이다. A타입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A타입 저소득일 때 해당 부모의 후생은 

V(𝑐1,𝐴,𝐻
𝐴 , 𝑛𝐴,𝐻|𝐴, 𝐻, 𝐴, 𝐿) = U(𝑐1,𝐴,𝐻

𝐴 ) + 𝛽U(P(𝑛𝐴,𝐻 , 𝐿)) + 𝛾𝐿ϕ(𝑛𝐴,𝐻) 이다. 앞의 두 

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모의 타입과 소득 및 자녀의 타입이 동일한 경우 

자녀의 소득이 다르더라도 부모의 1기 소비는 동일하다. 이는 부모의 1기 

소비가 결정되는 순간에 자녀의 소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그룹도 이와 유사하게 정의할 수 있다. 

3.3절에서와 달리 정부는 사회 전체의 자원이 아닌 정부 예산을 고려한다.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식 (4.8)과 같이 각 그룹의 세금에 출산지원금과 연금 

수급액을 뺀 값을 각 그룹 비율을 곱해 더한 것이다. 이때 연금 수급액은 

부모세대와 은퇴세대의 인구 수 차이를 반영하여 1 �̅�⁄ 을 곱한다. 

 

   ∑ ∑ ∑ ∑ 𝜟(𝒆𝒔,𝒙
𝒕 , 𝒏𝒔,𝒙|𝒔, 𝒙, 𝒕, 𝒚) {(𝐓𝒙 − 𝐒𝒙𝒏𝒔,𝒙)𝒙 −

𝐏(𝒏𝒔,𝒙, 𝒚)

�̅�
}

𝒚∈{𝑳,𝑯}𝒕∈{𝑨,𝑩}𝒙∈{𝑳,𝑯}𝒔∈{𝑨,𝑩}

= 𝟎 

 (4.8) 

    

정부는 정책 변수들을 이용하여 개별 경제주체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정부 정책에 따른 개별 경제주체들의 선택 제약 역시 고려해야 한다. 타입과 

소득이 ( 𝑠, 𝑥 )인 부모의 자녀 수와 교육 지출 선택에는 세금( T𝑥 ), 출산 

정책(S𝑥 ), 자녀 총소득에 따른 연금 정책 변수(β0 , β1 )이 영향을 주며, 다른 

소득의 부모에게 적용되는 정책 변수들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동일한 부모는 타입이 다르더라도 동일 정책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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𝒏𝒔,𝒙 = 𝒏𝒔,𝒙(𝐓𝐱, 𝐒𝐱, 𝛃𝟎, 𝛃𝟏)  for  𝒔 ∈ {𝑨,𝑩}, 𝒙 ∈ {𝑳,𝑯} (4.9) 

𝒆𝒔,𝒙
𝒕 = 𝒆𝒔,𝒙

𝒕 (𝐓𝐱, 𝐒𝐱, 𝛃𝟎, 𝛃𝟏)  for  𝒔, 𝒕 ∈ {𝑨,𝑩}, 𝒙 ∈ {𝑳,𝑯} (4.10) 

 

주어진 제약 조건 (4.8)-(4.10) 하에서 식 (4.7)로 표현되는 균제 

상태에서의 부모 세대 1인당 평균 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한 일계조건의 

계산은 부록 4에 자세히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정부 최적 정책의 특징과 

최선의 정책과의 차이를 살펴보자. 

최선의 정책과 본 절에서의 정책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정책이 부모-자녀 그룹을 구분 방식에서의 차이이다. 3.3절의 최선의 

정책의 경우는 부모의 타입과 소득 및 자녀 타입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본 절에서의 정책은 부모의 소득만을 고려하고 부모 

타입 및 자녀 타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소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나 출산 정책은 고소득 A타입 부모와 고소득 B타입 부모의 출산 

및 교육 지출 선택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저소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나 출산 정책은 저소득 A타입 부모와 저소득 B타입 부모의 출산 및 

교육 지출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 변수를 결정할 때 

해당 정책 변수에 영향을 받는 여러 부모-자녀 그룹의 선택을 고려한다. 이 

경우 동일 소득 내에 각 타입 부모 및 각 타입 자녀가 가지는 차별적 

외부효과를 충분히 반영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4절의 최선의 정책의 

결과를 보면 동일 소득에서 B타입 부모보다 A타입 부모의 출산에 대한 

외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본 절에서의 정책과 같이 타입을 고려 

하지 않고 타입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만을 반영하게 되면 B타입 부모는 

최적수준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고 A타입 부모는 최적 수준보다 더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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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게 된다.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의 경우, 연금 정책 변수를 부모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부모의 소득, 타입 및 자녀의 타입에 

따른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투자 선택을 한다. 즉, 자녀에 대한 

투자 효율성이 높은 부모는 동일 연금 정책 하에서도 교육 지출을 더 많이 

한다. 따라서 정부가 부모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지 

여부는 부모 및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의 차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선의 정책과의 다른 주요한 차이는 정부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이 

아닌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통해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금 수급액이 자녀 총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가질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Cigno et 

al.(2003)에 따르면 위험 기피적 성향을 가진 부모의 경우 불확실한 자녀 

소득에 비례한 지원 정책은 자녀 소득이 낮을 때 보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불확실성이 없는 자녀에 대한 투자액에 비례한 지원 

정책보다 유인 제공 효과가 약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타입을 고려하지 않는 출산 정책과 타입 및 부모 소득을 

모두 고려하지 않는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 조합은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최선의 정책에 비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타입에 

따른 차별적 외부효과를 적절히 반영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출산 정책과 자녀 교육 지출에 비례한 연금 정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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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1절의 정책은 3.3절의 최선의(first best) 

정책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하나는 그룹에 따른 차별적 정책의 

여부이다. 두 번째는 연금 정책에서 고려하는 요소에서의 차이이다. 

3.3절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총 교육 지출액에 비례하여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1절에서는 자녀 교육 지출을 정부가 

관측할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하고 자녀 총소득에 비례하여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차이에 따른 효과를 분리하여 정부 정책이 부모 및 

자녀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 자녀 

총소득을 활용하는 정책이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정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관측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자녀에 대한 총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시행하되 부모 특성 및 자녀 특성에 따른 정책의 구분 방식은 

4.1절에서와 동일하게 시행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즉, 정부는 부모 소득에 

따른 차별적 소득세와 출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총 교육 지출액에 비례하는 연금 정책을 모든 부모에게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3.3절의 최선의 정책 및 4.1절의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의 결과들과 비교한다. 

연금 정책은 4.1절에서와 동일하게 부모 및 자녀 특성에 관계 없이 동일한 

정책 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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𝐏(𝒆, 𝒏) = 𝐩𝟎 + 𝐩𝟏 × 𝒆 × 𝒏  (4.11) 

 

여기서 𝑒는 부모의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이고 𝑛은 자녀 수이다. 정책 변수는 

3.3절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호 p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변수는 세율(T𝐿, T𝐻), 출산지원율(S𝐿, S𝐻), 연금 정책 변수 (p0, p1)이다. 

 

2.1 개별 경제주체의 선택 

주어진 정책 하에서 부모의 최적 선택 문제는 3.3.2절과 동일하다. 21 

부모는 본인의 소득과 타입 및 자녀의 타입에 따라 결정되는 교육 효율성과 

자녀 수, 그리고 정책을 고려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결정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교육 효율성이 높은 부모는 교육 효율성이 낮은 부모보다 

교육 지출을 많이 한다.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은 2기 소비를 통해 

부모의 자녀 교육 지출 증가의 한계효과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자녀 수를 

늘려도 2기 소비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은 자녀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지만 항상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출산 정책은 출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어 부모의 자녀 수 및 교육 지출을 

사회 최적 수준으로 조절한다. 출산 정책 S𝑥 가 양의 값을 가지면 출산의 

가격을 감소시켜 부모의 출산을 장려하고 교육 지출을 억제한다. 반대로 

                                           
21 자세한 수식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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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𝑥 가 음의 값을 가지면 출산의 가격을 증가시켜 부모의 출산을 억제하고 

교육 지출을 장려한다. 

 

2.2 정부의 선택 

정부는 4.1절의 식 (4.7)과 유사하게 정의되는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평균 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책 변수를 선택한다. 전체 인구는 (ⅰ) 

부모의 타입에 따라, (ⅱ) 부모의 소득에 따라, (ⅲ) 자녀의 타입에 따라, 

그리고 (ⅳ) 자녀 소득에 따라 각각 두 그룹으로 분류되어 전체가 총 16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식 (4.7)과의 차이는 자녀의 소득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자녀 소득에 따른 2기 소비의 구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각 그룹의 1기 소비에 대한 효용과 2기 소비에 대한 효용, 그리고 

자녀로부터의 직접적인 효용의 합에 각 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더한 것이 식 (4.12)이다. 

 

𝐕 = ∑ ∑ ∑ ∑ 𝜟(𝒆𝒔,𝒙
𝒕 , 𝒏𝒔,𝒙|𝒔, 𝒙, 𝒕, 𝒚)𝐕(𝒄𝟏,𝒔,𝒙

𝒕 , 𝒏𝒔,𝒙, 𝒆𝒔,𝒙
𝒕 |𝒔, 𝒙, 𝒕, 𝒚)

𝒚∈{𝑳,𝑯}𝒕∈{𝑨,𝑩}𝒙∈{𝑳,𝑯}𝒔∈{𝑨,𝑩}

 

(4.12) 

 

이때 균제 상태에서 전체 부모 세대 중 부모 타입이 𝑠, 소득이 𝑥이고 자녀 

타입이 𝑡 , 소득이 𝑦 인 부모의 비율을 나타내는 𝛥(𝑒𝑠,𝑥
𝑡 , 𝑛𝑠,𝑥|𝑠, 𝑥, 𝑡, 𝑦) 는 (ⅰ) 

타입이 s인 부모의 비율, (ⅱ) 타입이 s인 부모 중 소득이 x인 부모의 비율, 

(ⅲ) 타입이 s인 부모의 자녀 타입이 t일 확률, 마지막으로 (ⅳ) 부모 타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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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소득이 𝑥 이고 자녀 타입이 t인 경우의 교육 지출액 𝑒𝑠,𝑥
𝑡 이 주어졌을 때 

자녀의 소득이 𝑦일 확률을 곱한 값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A타입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A타입이고 고소득인 부모의 균제 상태에서의 비율 

𝛥(𝑒𝐴,𝐻
𝐴 , 𝑛𝐴,𝐻|𝐴, 𝐻, 𝐴, 𝐻)는 𝛿 × 𝛿𝐴 × 𝑞 × Π(𝑒𝐴,𝐻

𝐴 , 𝐻, 𝐴)로 계산된다. A타입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A타입이고 저소득인 부모의 균제 상태에서의 비율 

𝛥(𝑒𝐴,𝐻
𝐴 , 𝑛𝐴,𝐻|𝐴, 𝐻, 𝐴, 𝐻) 는 𝛿 × 𝛿𝐴 × 𝑞 × [1 − Π(𝑒𝐴,𝐻

𝐴 , 𝐻, 𝐴)] 로 계산된다. 다른 

그룹들 역시 앞의 두 그룹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모 타입이 𝑠 소득이 𝑥이고 자녀 타입이 𝑡, 소득이 𝑦인 부모의 의 후생을 

나타내는 V(𝑐1,𝑠,𝑥
𝑡 , 𝑛𝑠,𝑥 , 𝑒𝑠,𝑥

𝑡 |𝑠, 𝑥, 𝑡, 𝑦)는 (ⅰ) 부모의 1기 소비로 인한 효용과 (ⅱ) 

2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 소비로 인한 효용, (ⅲ) 자녀의 수와 자녀 

소득에 따른 효용의 합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A타입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A타입 고소득일 때 해당 부모의 후생은 V(𝑐1,𝐴,𝐻
𝐴 , 𝑛𝐴,𝐻|𝐴, 𝐻, 𝐴, 𝐻) =

U(𝑐1,𝐴,𝐻
𝐴 ) + 𝛽U(P(𝑒𝐴,𝐻

𝐴 ,𝑛𝐴,𝐻)) + 𝛾𝐻ϕ(𝑛𝐴,𝐻) 이다. A타입 고소득 부모의 자녀가 

A타입 저소득일 때 해당 부모의 후생은 V(𝑐1,𝐴,𝐻
𝐴 , 𝑛𝐴,𝐻|𝐴, 𝐻, 𝐴, 𝐿) = U(𝑐1,𝐴,𝐻

𝐴 ) +

𝛽U(P(𝑒𝐴,𝐻
𝐴 ,𝑛𝐴,𝐻)) + 𝛾𝐿ϕ(𝑛𝐴,𝐻)이다. 앞의 두 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모의 

타입과 소득 및 자녀의 타입이 동일한 경우 자녀의 소득이 다르더라도 

부모의 1기, 2기 소비는 동일하다. 나머지 그룹도 이와 유사하게 정의할 수 

있다. 

4.1절에서와 같이 정부는 정부예산제약 하에서 정책을 결정한다.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각 그룹의 세금에 출산지원금과 연금 수급액을 뺀 값을 각 

그룹 비율을 곱해 더함으로써 계산된다. 이때 연금 수급액은 부모세대와 

은퇴세대의 인구 수 차이를 반영하여 1 �̅�⁄ 이 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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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𝜟(𝒆𝒔,𝒙
𝒕 , 𝒏𝒔,𝒙|𝒔, 𝒙, 𝒕, 𝒚) {(𝐓𝒙 − 𝐒𝒙𝒏𝒔,𝒙)𝒙 −

𝐏(𝒆𝒔,𝒙
𝒕 , 𝒏𝒔,𝒙)

�̅�
}

𝒚∈{𝑳,𝑯}𝒕∈{𝑨,𝑩}𝒙∈{𝑳,𝑯}𝒔∈{𝑨,𝑩}

= 𝟎 

 (4.13) 

 

4.1절에서와 같이 정부는 정책 변수들을 이용하여 개별 경제주체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정부 정책에 따른 개별 경제주체들의 선택 제약 역시 

고려해야 한다. 타입과 소득이 (𝑠, 𝑥)인 부모의 자녀 수와 교육 지출 선택에는 

세율(T𝑥 ), 출산지원율(S𝑥 ), 연금 정책 변수(p0 , p1 )이 영향을 준다. 소득이 

동일한 부모는 타입이 다르더라도 동일 정책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다. 

 

𝒏𝒔,𝒙 = 𝒏𝒔,𝒙(𝐓𝒙, 𝐒𝒙, 𝐩𝟎, 𝐩𝟏) for 𝒔 ∈ {𝑨,𝑩}, 𝒙 ∈ {𝑳,𝑯} (4.14) 

𝒆𝒔,𝒙
𝒕 = 𝒆𝒔,𝒙

𝒕 (𝐓𝒙, 𝐒𝒙, 𝐩𝟎, 𝐩𝟏) for 𝒔, 𝒕 ∈ {𝑨,𝑩}, 𝒙 ∈ {𝑳,𝑯} (4.15) 

 

정부는 정부 예산제약식 (4.13)과 개별 경제주체의 선택 제약 (4.14), 

(4.15) 하에서 식 (4.12)로 표현되는 균제 상태에서의 부모 세대 1인당 평균 

후생을 최대화 하기 위한 세율( T𝐿 , T𝐻 ), 출산지원율( S𝐿 , S𝐻 ), 연금 정책 

변수( p0 , p1 )를 결정한다. 정부의 소득세와 출산 정책의 결정에 대한 

일계조건은 4.1절과 동일하다. 4.1절과의 차이점은 연금 정책의 차이이다. 

연금 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정부가 유도하는 자녀에 대한 투자액이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각 소득별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자녀 수와 교육 

지출에 사용되는 비율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최적 정책에 대한 

일계조건은 부록 4에서 자세히 정리하였다. 최적 정책 하에서 개별 부모의 

선택 차이와 정책의 차이는 4.3절의 모의실험 결과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82  

한다. 

 

3. 모의실험 결과: 여러 정책 조합의 효과 비교 

4.1절과 4.2절의 정책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3장에서와 같은 모수 가정 

하에서의 모의실험 결과를 살펴보자.22 

[표 4]는 정부가 없고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1열)부터 

정부가 누진소득세와 베버리지 연금 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경우(2열), 추가로 출산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3열)와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4열), 마지막으로 출산 정책과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5열)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각 

정책 조합이 시행되는 경우의 1인당 평균 후생은 정부가 없고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의 1인당 평균 후생에 대한 증감률로 

표현하였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는 정부가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걷은 후 각 부모들에게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부가 정책 변수를 점차 추가 혹은 

다른 정책 조합을 활용함에 따라 얼마나 1인당 평균 후생을 변화시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 방법으로 적합하다. 

[표 4]의 두 번째 열은 정부가 자녀 세대로부터 세금을 걷어 모든 부모 

                                           
22 다양한 모수 가정 하에서의 결과 비교는 부록 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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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게 동일한 연금 수급액을 지급하는 베버리지 방식의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부모의 선택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A타입-고소득 부모는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자녀에게 

평균적으로 약 4.378의 투자를 하는 반면 정부가 베버리지 방식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3.581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B타입-저소득 부모의 경우에도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약 2.008의 투자를 하는 반면 정부가 베버리지 방식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0.887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특성의 부모들 역시 이와 유사하게 감소한다. 이때의 투자 감소는 자녀 

수에서 크게 나타난다. 이는 3.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어진 가정 

하에서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으로 인한 투자 증가 효과가 자녀 수에 

집중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고소득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 이는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유사한 결과로, 현대의 저출산-높은 

교육 지출 현상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고소득자 비율의 증가는 두 번째 

외부효과인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 효과의 측면에서 1인당 평균 후생을 크게 

증가시킨다. 또한 소득 재분배 및 보험 기능의 수행을 통해 특히 저소득 

부모들의 후생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PAYG 방식 연금 정책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갖는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1인당 

평균 후생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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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베버리지 방식의 연금 정책에 추가로 출산 정책을 통해 부모의 

출산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사회 최적 수준으로 배분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표 4]의 세 번째 열) 베버리지 방식의 연금 정책만 시행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구증가율은 조금 감소하고 고소득자 비율은 조금 

증가한다. 이때의 결과는 모수 가정에 따라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이타심 채널 하에서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에 대한 투자 

방식이 사회 최적 수준과 비교할 때 어느 방향으로 더 집중되고 있는지에 

따라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 정책은 그 

자체로 자녀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1인당 평균 

후생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베버리지 방식의 연금 정책을 확장하여 자녀 총소득에 비례하는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표 4]의 네 번째 열)에도 1인당 평균 후생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는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이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과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시행할 경우 부모의 이기심 채널이 자녀에 대한 투자의 추가 

유인으로 작용하지만 투자의 방향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와 같이 자녀 수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율은 크게 증가하고 고소득자 비율은 오히려 조금 감소한다. 3장의 

최선의(first best) 정책에서의 결과를 고려할 때 정부의 최적 정책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 지출을 통한 고소득자 비율 증가와 적절한 인구 

증가율 달성이다.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자녀 수에 집중하고 오히려 교육 지출을 감소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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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정부의 정책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는 약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표 4]의 네 번째 열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출산 정책과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표 4]의 다섯 번째 열) 연금 정책을 통해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증진시킨다. 또한 출산 정책을 통해 자녀에 대한 투자가 출산과 교육 지출에 

사회 최적 수준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높은 고소득자 비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증가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모수 

가정 하에서는 여전히 인구증가율이 음의 값을 가지는 한계가 있다. 이때 

정부가 출산 정책을 통해 인구증가율이 양의 값을 갖도록 조절하지 않은 

것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통해 높은 고소득자 비율을 달성함으로써 

은퇴 세대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고소득자 비율은 은퇴 

세대 부양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녀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의 목표를 1인당 평균 후생의 최대화로 

설정한 것 역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1인당 

평균 후생을 고려할 때 인구증가율의 증가는 은퇴 세대 부양 부담을 

완화해주는 측면에서만 의미가 부여된다. 

[표 5]는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과 출산 정책의 조합을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과 출산 정책의 조합 및 3장에서의 

결과들과 비교하고 있다. [표 5]의 각 열은 차례대로 3.1절의 정부가 없는 

경우 중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없는 경우(1열),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있는 경우(2열), 그리고 4.1절의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과 

출산 정책 조합(3열), 4.2절의 총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과 출산 

정책 조합(4열), 마지막으로 3.3절의 최선의(first best) 정책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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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5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도 [표 4]와 마찬가지로 1인당 평균 

후생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의 1인당 평균 후생을 

기준으로 증감률로 표현하였다. 

[표 5]의 세 번째 열부터 다섯 번째 열까지를 비교함으로써 4.1절과 

3.3절의 정책이 갖는 두 종류의 차이 중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대신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활용함에 따른 손실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열을 보면, 정부가 출산 정책과 함께 자녀에 대한 총 교육 지출액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할 때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보다 더 높은 고소득자 

비율을 달성할 뿐 아니라 더 높은 인구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다. 

주어진 모수 가정 하에서 정부가 소득세, 출산 정책과 자녀에 대한 투자 

증진 정책(자녀 총소득 혹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의 조합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며 투자의 배분을 사회 최적 수준으로 달성하면 정부가 없는 두 

경우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인당 평균 후생이 증가할 뿐 아니라 적절한 인구증가율과 

함께 높은 세대간 소득 이동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부록 5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정부가 출산 정책 및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누진세를 통해 부모의 가처분소득을 조절하여 부모의 소득 차이에 

따른 1기의 소비 차이를 줄이고 저소득 부모도 자녀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높은 1인당 평균 효용뿐 아니라 

낮은 불평등도를 함께 달성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효용이 가장 낮은 



 87  

그룹과 가장 높은 그룹 간 효용의 차이를 1인당 평균 후생으로 나눈 것을 

지표로 활용하기로 한다. 정부가 없을 때,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대 효용 차이가 1인당 평균 후생 대비 44.68%이고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최대 효용 차이가 1인당 평균 

후생 대비 66.75%로 매우 높은 차이를 보인다. 반면 정부가 부모 소득에 

따른 차별적 소득세율과 출산 정책 및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 

조합을 시행하는 경우 최대 효용 차이는 1인당 평균 후생 대비 19.52%로 

크게 감소한다. 정부가 부모 소득에 따른 차별적 소득세와 베버리지 타입 

연금 정책(표 4의 두 번째 열)을 시행할 때의 최적 소득세율을 고정한 

상태에서 출산 정책과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정부는 소득세율의 조정을 통해 저소득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되므로 최대 효용 차이가 

1인당 평균 후생 대비 45.50%로 높은 차이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8  

[ 
표

 4
 ]

 정
책

 조
합

의
 경

제
적

 효
과

 비
교

 1
: 

출
산

 정
책

과
 자

녀
 총

소
득

에
 비

례
한

 연
금

 정
책

 조
합

 

 

정
부

가
 없

는
 경

우
 

(암
묵

적
 계

약
이

 있
는

 

경
우

) 

정
부

가
 있

는
 경

우
 

(베
버

리
지

 연
금

) 

정
부

가
 있

는
 경

우
 

(베
버

리
지

 연
금

 

+
 

출
산

 정
책

) 

정
부

가
 있

는
 경

우
 

(자
녀

 총
소

득
에

 

비
례

한
 연

금
) 

정
부

가
 있

는
 경

우
 

(자
녀

 총
소

득
에

 

비
례

한
 연

금
 

+
 

출
산

 정
책

) 

1
인

당
 

평
균

 후
생

 
0
%

 
1
7
.5

2
%

 
1
9
.0

7
%

 
2
0
.0

7
%

 
2
6
.1

0
%

 

고
소

득
자

 

비
율

 
1
0
.6

6
%

 
4
3
.4

8
%

 
4
6
.5

6
%

 
3
7
.8

4
%

 
4
8
.9

8
%

 

저
소

득
 부

모
의

 

자
녀

가
 고

소
득

자
가

 

될
 확

률
 

4
.9

8
%

 
2
0
.6

3
%

 
2
9
.0

0
%

 
2
1
.2

1
%

 
4
1
.4

2
%

 

고
소

득
 부

모
의

 

자
녀

가
 고

소
득

자
가

 

될
 확

률
 

4
1
.0

8
%

 
5
3
.9

6
%

 
5
1
.4

4
%

 
4
9
.3

6
%

 
5
5
.4

2
%

 

인
구

증
가

율
 

(연
율

) 
0
.8

1
%

 
-
0
.6

3
%

 
-
0
.6

5
%

 
-
0
.1

1
%

 
-
0
.2

8
%

 

주
: 

1
인

당
 
평

균
 
후

생
은

 
정

부
가

 
없

는
 
경

우
(암

묵
적

 
계

약
이

 
존

재
하

는
 
경

우
)를

 
기

준
으

로
 
증

감
률

로
 
표

현
하

였
다

. 
이

를
 
통

해
 
정

부
가

 
없

는
 

경
우

에
 

비
해

 
정

부
 

정
책

의
 

조
합

이
 

1
인

당
 

평
균

 
후

생
을

 
얼

마
나

 
증

가
 

혹
은

 
감

소
시

키
는

지
를

 
비

교
하

였
다

. 
인

구
증

가
율

의
 

경
우

 
연

율
로

 

표
현

하
였

다
. 

이
때

 
1
기

간
은

 
3
0
년

으
로

 
계

산
하

였
다

. 



 89  

[ 
표

 5
 ]

 정
책

 조
합

의
 경

제
적

 효
과

 비
교

 2
: 

정
부

가
 없

는
 경

우
 v

s
. 

출
산

 정
책

과
 연

금
 정

책
 조

합
 

 

정
부

가
 없

는
 경

우
 

(암
묵

적
 계

약
이

 없
는

 

경
우

) 

정
부

가
 없

는
 경

우
 

(암
묵

적
 계

약
이

 있
는

 

경
우

) 

자
녀

 소
득

에
 비

례
한

 

연
금

 정
책

 

+
 

출
산

 정
책

 

교
육

 지
출

에
 비

례
한

 

연
금

 정
책

 

+
 

출
산

 정
책

 

교
육

 지
출

에
 비

례
한

 

연
금

 정
책

 +
 출

산
 

정
책

 

(타
입

 추
가

 고
려

) 

1
인

당
 

평
균

 후
생

 
2
5
.8

2
%

 
0
%

 
2
6
.1

0
%

 
3
3
.9

6
%

 
3
5
.8

6
%

 

고
소

득
자

 

비
율

 
4
0
.3

3
%

 
1
0
.6

6
%

 
4
8
.9

8
%

 
5
6
.8

7
%

 
6
1
.4

6
%

 

저
소

득
 부

모
의

 

자
녀

가
 고

소
득

자
가

 

될
 확

률
 

1
6
.4

7
%

 
4
.9

8
%

 
4
1
.4

2
%

 
5
0
.3

5
%

 
5
0
.1

8
%

 

고
소

득
 부

모
의

 

자
녀

가
 고

소
득

자
가

 

될
 확

률
 

5
1
.3

8
%

 
4
1
.0

8
%

 
5
5
.4

2
%

 
6
0
.4

1
%

 
6
5
.1

9
%

 

인
구

증
가

율
 

(연
율

) 
-
1
.4

0
%

 
0
.8

1
%

 
-
0
.2

8
%

 
0
.1

8
%

 
0
.2

3
%

 

주
: 

1
인

당
 
평

균
 
후

생
은

 
정

부
가

 
없

는
 
경

우
(암

묵
적

 
계

약
이

 
존

재
하

는
 
경

우
)를

 
기

준
으

로
 
증

감
률

로
 
표

현
하

였
다

. 
이

를
 
통

해
 
정

부
가

 
없

는
 

경
우

에
 

비
해

 
정

부
 

정
책

의
 

조
합

이
 

1
인

당
 

평
균

 
후

생
을

 
얼

마
나

 
증

가
 

혹
은

 
감

소
시

키
는

지
를

 
비

교
하

였
다

. 
인

구
증

가
율

의
 

경
우

 
연

율
로

 

표
현

하
였

다
. 

이
때

 
1
기

간
은

 
3
0
년

으
로

 
계

산
하

였
다

. 



 90  

4. 정책적 시사점 

낮은 출산율과 낮은 세대 간 소득이동성의 문제는 여러 선진국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여러 국가에서 낮은 출산율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지원 정책과 자녀 양육 크레딧을 포함한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낮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교육과 학자금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 정책과 자녀 소득을 고려한 연금 정책을 

통해서도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가 개별 부모의 타입 및 자녀의 타입을 직접 정책에 반영할 수 없고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 및 자녀 수에 대한 정보만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고 출산 정책을 통해 자녀에 대한 투자를 출산과 교육 

지출에 사회 최적 수준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때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과 유사한 특징을 

가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과거 

전통사회에서 부모들의 높은 출산율 및 낮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에 

영향을 주었다면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 역시 유사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출산 정책을 통해 자녀에 대한 투자 증진 

효과가 적절히 출산과 교육 지출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소득세와 출산 정책 및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의 조합을 

적절히 시행하면 베버리지 타입 연금 정책만을 시행할 때보다 높은 고소득자 

비율과 인구증가율, 그리고 높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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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높은 1인당 평균 후생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모수 가정 하에서는 앞의 정책 조합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인구증가율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정부의 

목적이 균제상태에서 1인당 평균 후생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려하는 인구 증가율 증가의 효과는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뿐이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총 

후생 증가 효과는 배제하고 있다. 은퇴 세대 부양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인구 

증가율을 높임으로써도 가능하지만, 평균 소득을 높임으로써도 가능하다. 

정부가 자녀 교육 지출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경우, 정부는 부모 및 

자녀의 타입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보다 더 높은 고소득자 

비율과 인구증가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주어진 모수 가정 하에서 

양의 인구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관측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한 정책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을 

정부가 관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으나 

여전히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혹은 일부 정책만을 시행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1인당 평균 후생과 더 높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빠른 인구 감소 속도를 크게 완화시켜 줄 수 있다. 3.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없을 때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낮은 것은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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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와 출산/교육 지출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경우, 각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의 차이는 교육 효율성에서의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나 정부가 없는 경우의 부모 소득에 따른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차이보다는 크게 감소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최적 정책 하에서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에 대한 이질성과 자녀의 배우는 능력에 대한 

이질성을 고려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균제 상태에서의 인구구조를 고려한 

중첩세대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정책 조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3장에서는 

모형을 제시하고 정책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점(benchmark)으로 정부가 

없는 경우(laissez faire)와 정부가 개별 경제주체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최선 해, first best solution)에서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가정 하에 정부가 소득세와 출산 

정책, 그리고 자녀 총소득 혹은 총 교육지출액을 고려한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가정하고, 최적 정책 변수를 모의실험을 통해 도출하여 여러 

정책 조합의 경제적 효과를 상호 비교하였다.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배우는 능력 타입에 따라 교육 효율성에 차이가 



 93  

존재하고, 정부가 PAGY 방식의 연금 정책을 통해 은퇴 세대의 소비를 

지원하는 경우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은 두 종류의 

외부효과를 갖는다. 은퇴 세대 부양 부담이 완화하는 효과와 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평균 교육 효율성 변화 효과이다. 가정 내에서의 교육을 고려할 

때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배우는 능력 타입에 따라 교육 효율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 경우 이질적 특성을 갖는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은 장기적으로 각 특성을 가진 부모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결정한다. 

자녀의 타입에 따라 교육 효율성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타입이 부모의 

타입과 서로 연계하는 경우, 부모의 출산은 부모 타입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와 방향의 외부효과를 가진다. 사회 전체에서 A타입의 비율이 높을수록 

적은 교육 비용으로 높은 평균 소득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출산 정책은 이를 

반영하여 부모 타입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또한 고소득 부모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고소득 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고소득 부모의 높은 교육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고소득 부모가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출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출산 정책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즉, 자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교육 지원 자체가 출산 지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Cremer et 

al., 2011a) 교육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포함한 양육 비용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는 교육 지출과 자녀 수를 동시에 증가시킨다. 이를 고려하여 교육 

지원 정책이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와 출산 정책이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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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외부효과를 반영했을 때의 자녀 수 증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출산 

정책을 결정한다. 만약 교육 지원 정책의 출산 장려 효과가 커서 그 

자체만으로 출산의 외부효과를 반영했을 때의 자녀 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 

출산 정책을 이용하여 출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 및 자녀 수만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정부는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때의 투자 유인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과거 전통사회에서 

부모들의 높은 출산율과 낮은 교육 지출 선택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이었을 

경우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 역시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출산 정책을 추가로 시행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가 출산과 교육 지출에 사회 최적 수준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높은 1인당 평균 후생과 높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달성하고 나아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빠른 

인구 감소 속도를 크게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정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관측할 수 있다면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 이는 위험기피적 성향을 

갖는 부모에게 불확실한 자녀 소득에 비례한 지원 정책이 갖는 투자 유인 

제공 효과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 자녀에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지원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Cigno et al., 2003) 그러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직접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의 대안으로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과 출산 정책 조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부모의 시간이 모두 노동에 투입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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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를 모두 금전적 투자의 형태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 효과에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시간을 투입할 경우 고소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커서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이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예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이 없는 경우 고소득 부모가 자녀 수도 더 많고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더 크다. 그러나 많은 실증 연구23에서 확인된 

결과는 고소득 부모가 자녀 수는 더 적고 교육 투자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한계가 최적 정책의 설정 및 정책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이후 연구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 역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녀 총소득에 대한 예측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부모가 은퇴할 시점에 관측 가능한 자녀의 소득은 자녀의 생애 

소득 중 극히 일부분이다. 따라서 자녀의 미래 소득에 대한 예측을 해야 

하며 예측한 미래 소득과 실현된 소득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정산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방법은 추가 연구 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비해 현실을 더 반영하였다는 장점을 

갖는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자녀의 배우는 능력 타입을 

추가로 고려하여 부모의 출산 및 교육 지출이 갖는 외부효과를 확장하였으며, 

                                           
23 예로, Kremer and Chen(2002)에서는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합계출산율 차이를 여러 국

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가 자녀 수

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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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의 손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출산 정책과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 조합이 1인당 평균 후생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기존의 

공교육 정책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보완하여 출산과 교육 지출 간의 대체 

관계를 적절히 활용한 정책적 방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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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균제 상태의 인구구조가 유일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명 

 

본 모형에서 전체 부모 세대는 A타입-고소득, A타입-저소득, B타입-

고소득, B타입-저소득 부모로 분류할 수 있다. 이때 T+1시점에서 전체 부모 

세대 중 각 타입 및 소득을 가진 부모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은 T시점에서 

부모들의 자녀 수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선택을 통해 결정된다. 

T+1시점에서 전체 부모 세대 중 각 타입 및 소득을 가진 부모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의 식 (A1.1)-(A1.3)으로 나타나는 세 비율 𝛿𝑇+1, 𝛿𝐴
𝑇+1, 

𝛿𝐵
𝑇+1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Π𝑠,𝑥

𝑡 ≡ Π(e𝑠,𝑥
𝑡 , 𝑥, 𝑡)는 타입이 𝑠이고 소득이 𝑥인 

부모의 자녀가 𝑡 인 경우 부모의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이 e𝑠,𝑥
𝑡 일 때 해당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을 의미한다. 

 

𝜹𝑻+𝟏 ≡ (𝐓 + 𝟏)기  𝐀타입 부모(𝐬 = 𝐀)  비율  

         =
𝒒𝜹𝑻(𝜹𝑨

𝑻𝒏𝑨,𝑯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 + (𝟏 − 𝒒)(𝟏 − 𝜹𝑻)(𝜹𝑩

𝑻𝒏𝑩,𝑯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

𝜹𝑻(𝜹𝑨
𝑻𝒏𝑨,𝑯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 + (𝟏 − 𝜹𝑻)(𝜹𝑩
𝑻𝒏𝑩,𝑯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
 (A1.1) 

 

𝜹𝑨
𝑻+𝟏 = (𝐓 + 𝟏)기  𝐀타입 부모(𝐬 = 𝐀)  중  고소득자(𝒙 = 𝐇) 비율 

 

          =
𝒒𝜹𝑻 (𝜹𝑨

𝑻𝒏𝑨,𝑯𝜫(𝒆𝑨,𝑯
𝑨 , 𝑯, 𝑨)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𝜫(𝒆𝑨,𝑳
𝑨 , 𝑳, 𝑨))

𝒒𝜹𝑻(𝜹𝑨
𝑻𝒏𝑨,𝑯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 + (𝟏 − 𝒒)(𝟏 − 𝜹𝑻)(𝜹𝑩
𝑻𝒏𝑩,𝑯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
 

           +
(𝟏 − 𝒒)(𝟏 − 𝜹𝑻) (𝜹𝑩

𝑻𝒏𝑩,𝑯𝜫(𝒆𝑩,𝑯
𝑨 , 𝑯, 𝑨)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𝜫(𝒆𝑩,𝑳
𝑨 , 𝑳, 𝑨))

𝒒𝜹𝑻(𝜹𝑨
𝑻𝒏𝑨,𝑯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 + (𝟏 − 𝒒)(𝟏 − 𝜹𝑻)(𝜹𝑩
𝑻𝒏𝑩,𝑯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
 (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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𝜹𝑩
𝑻+𝟏 = (𝐓 + 𝟏)기  𝐁타입 부모(𝐬 = 𝐁)  중 고소득자( 𝒙 = 𝐇) 비율  

           =
(𝟏 − 𝒒)𝜹𝑻 (𝜹𝑨

𝑻𝒏𝑨,𝑯𝜫(𝒆𝑨,𝑯
𝑩 , 𝑯, 𝑩)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𝜫(𝒆𝑨,𝑳
𝑩 , 𝑳, 𝑩))

(𝟏 − 𝒒)𝜹𝑻(𝜹𝑨
𝑻𝒏𝑨,𝑯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 + 𝒒(𝟏 − 𝜹𝑻)(𝜹𝑩
𝑻𝒏𝑩,𝑯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
 

           +
𝒒(𝟏 − 𝜹𝑻) (𝜹𝑩

𝑻𝒏𝑩,𝑯𝜫(𝒆𝑩,𝑯
𝑩 , 𝑯, 𝑩)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𝜫(𝒆𝑩,𝑳
𝑩 , 𝑳, 𝑩))

(𝟏 − 𝒒)𝜹𝑻(𝜹𝑨
𝑻𝒏𝑨,𝑯 + (𝟏 − 𝜹𝑨

𝑻)𝒏𝑨,𝑳) + 𝒒(𝟏 − 𝜹𝑻)(𝜹𝑩
𝑻𝒏𝑩,𝑯 + (𝟏 − 𝜹𝑩

𝑻)𝒏𝑩,𝑳)
 (A1.3) 

 

이제 균제상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𝛿𝑇+1 = 𝛿𝑇 = 𝛿 , 𝛿𝐴
𝑇+1 = 𝛿𝐴

𝑇 = 𝛿𝐴 , 

𝛿𝐵
𝑇+1 = 𝛿𝐵

𝑇 = 𝛿𝐵 가 성립한다. 이를 식 (A1,1)-(A1,3)에 대입하고 각 식 

우변의 분모를 양변에 곱한 후 모든 항을 좌변에 정리한 것을 각각 𝐹(𝛿) , 

𝐹𝐴(𝛿𝐴), 𝐹𝐵(𝛿𝐵)로 정의하자. 𝐹(𝛿), 𝐹𝐴(𝛿𝐴), 𝐹𝐵(𝛿𝐵)는 아래와 같다. 

 

𝑭(𝜹) = 𝜹[𝜹(𝜹𝑨𝒏𝑨,𝑯 + (𝟏 − 𝜹𝑨)𝒏𝑨,𝑳) + (𝟏 − 𝜹)(𝜹𝑩𝒏𝑩,𝑯 + (𝟏 − 𝜹𝑩)𝒏𝑩,𝑳)] 

             −[𝒒𝜹(𝜹𝑨𝒏𝑨,𝑯 + (𝟏 − 𝜹𝑨)𝒏𝑨,𝑳) + (𝟏 − 𝒒)(𝟏 − 𝜹)(𝜹𝑩𝒏𝑩,𝑯 + (𝟏 − 𝜹𝑩)𝒏𝑩,𝑳)] (A1.4) 

 

𝑭𝑨(𝜹𝑨) = 𝜹𝑨[𝒒𝜹(𝜹𝑨𝒏𝑨,𝑯 + (𝟏 − 𝜹𝑨)𝒏𝑨,𝑳) + (𝟏 − 𝒒)(𝟏 − 𝜹)(𝜹𝑩𝒏𝑩,𝑯 + (𝟏 − 𝜹𝑩)𝒏𝑩,𝑳)] 

                   −[𝒒𝜹(𝜹𝑨𝒏𝑨,𝑯𝜫𝑨,𝑯
𝑨 + (𝟏 − 𝜹𝑨)𝒏𝑨,𝑳𝜫𝑨,𝑳

𝑨 )

+ (𝟏 − 𝒒)(𝟏 − 𝜹)(𝜹𝑩𝒏𝑩,𝑯𝜫𝑩,𝑯
𝑨 + (𝟏 − 𝜹𝑩)𝒏𝑩,𝑳𝜫𝑩,𝑳

𝑨 )] (A1.5) 

 

𝑭𝑩(𝜹𝑩) = 𝜹𝑩[(𝟏 − 𝒒)𝜹(𝜹𝑨𝒏𝑨,𝑯 + (𝟏 − 𝜹𝑨)𝒏𝑨,𝑳) + 𝒒(𝟏 − 𝜹)(𝜹𝑩𝒏𝑩,𝑯 + (𝟏 − 𝜹𝑩)𝒏𝑩,𝑳)] 

                    −[(𝟏 − 𝒒)𝜹(𝜹𝑨𝒏𝑨,𝑯𝜫𝑨,𝑯
𝑩 + (𝟏 − 𝜹𝑨)𝒏𝑨,𝑳𝜫𝑨,𝑳

𝑩 )

+ 𝒒(𝟏 − 𝜹)(𝜹𝑩𝒏𝑩,𝑯𝜫𝑩,𝑯
𝑩 + (𝟏 − 𝜹𝑩)𝒏𝑩,𝑳𝜫𝑩,𝑳

𝑩 )] (A1.6) 

 

𝐹(𝛿)에서 𝛿𝐴와 𝛿𝐵가 각각 0에서 1사이의 어떤 값으로 고정되고 𝑛𝐴,𝐻, 𝑛𝐴,𝐿, 

𝑛𝐵,𝐻 , 𝑛𝐵,𝐿  각각이 양의 값으로 고정되었다고 가정하자. 또한 0.5 < q < 1로 

q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𝛿 = 0 일 때와 𝛿 = 1 일 때의 F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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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𝐅(𝟎) = −(𝟏 − 𝐪)(𝜹𝑩𝒏𝑩,𝑯 + (𝟏 − 𝜹𝑩)𝒏𝑩,𝑳) < 𝟎 (A1.7) 

𝐅(𝟏) = (𝟏 − 𝐪)(𝜹𝑨𝒏𝑨,𝑯 + (𝟏 − 𝜹𝑨)𝒏𝑨,𝑳) > 𝟎 (A1.8) 

 

함수 𝐹(𝛿)는 𝛿에 대한 2차함수로 𝛿 = 0일 때 음의 값을 갖고 𝛿 = 1일 때 

양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임의의 0 ≤ 𝛿𝐴, 𝛿𝐵 ≤ 1 와 임의의 𝑛𝐴,𝐻 , 𝑛𝐴,𝐿 ,

𝑛𝐵,𝐻 ,   𝑛𝐵,𝐿 > 0 및 임의의 0.5 < 𝑞 < 1에서 F(𝛿) = 0이 되는 𝛿가 0과 1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한다. 

같은 방식으로 𝐹𝐴(𝛿𝐴)에서는 δ , 𝛿𝐵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자녀 수 

𝑛𝐴,𝐻, 𝑛𝐴,𝐿, 𝑛𝐵,𝐻, 𝑛𝐵,𝐿가 0보다 큰 값, 교육지출 𝑒𝐴,𝐻
𝐴 , 𝑒𝐴,𝐻

𝐵 , 𝑒𝐴,𝐿
𝐴 , 𝑒𝐴,𝐿

𝐵 , 𝑒𝐵,𝐻
𝐴 , 𝑒𝐵,𝐻

𝐵 , 

𝑒𝐵,𝐿
𝐴 , 𝑒𝐵,𝐿

𝐵  가 비음의 값을 가지며 q가 0.5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𝛿𝐴 = 0 일 때와 𝛿𝐴 = 1 일 때의 F𝐴 값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𝐅𝑨(𝟎) = −[𝒒𝜹(𝒏𝑨,𝑳𝚷𝑨,𝑳
𝑨 ) + (𝟏 − 𝒒)(𝟏 − 𝜹)(𝜹𝑩𝒏𝑩,𝑯𝚷𝑩,𝑯

𝑨 + (𝟏 − 𝜹𝑩)𝒏𝑩,𝑳𝚷𝑩,𝑳
𝑨 )] 

            < 𝟎 (A1.9) 

𝐅𝐀(𝟏) = [𝒒𝜹𝒏𝑨,𝑯 + (𝟏 − 𝒒)(𝟏 − 𝜹)(𝜹𝑩𝒏𝑩,𝑯 + (𝟏 − 𝜹𝑩)𝒏𝑩,𝑳)] 

             −[𝒒𝜹𝒏𝑨,𝑯𝚷𝑨,𝑯
𝑨 + (𝟏 − 𝒒)(𝟏 − 𝜹)(𝜹𝑩𝒏𝑩,𝑯𝚷𝑩,𝑯

𝑨 + (𝟏 − 𝜹𝑩)𝒏𝑩,𝑳𝚷𝑩,𝑳
𝑨 )] 

             = 𝒒𝜹𝒏𝑨,𝑯(𝟏 − 𝚷𝑨,𝑯
𝑨 ) 

             +(𝟏 − 𝒒)(𝟏 − 𝜹){𝜹𝑩𝒏𝑩,𝑯(𝟏 − 𝚷𝑩,𝑯
𝑨 ) + (𝟏 − 𝜹𝑩)𝒏𝑩,𝑳(𝟏 − 𝚷𝑩,𝑳

𝑨 )} 

             > 𝟎 (A1.10) 

 

함수 FA(δA) 역시 δA에 대한 2차함수로 δA = 0일 때 음의 값을 갖고 δ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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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때 양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임의의 0 < 𝛿, 𝛿𝐵 < 1, 𝑛𝐴,𝐻 , 𝑛𝐴,𝐿 , 𝑛𝐵,𝐻 , 𝑛𝐵,𝐿 >

0, 𝑒𝐴,𝐻
𝐴 , 𝑒𝐴,𝐻

𝐵 , 𝑒𝐴,𝐿
𝐴 , 𝑒𝐴,𝐿

𝐵 , 𝑒𝐵,𝐻
𝐴 , 𝑒𝐵,𝐻

𝐵 , 𝑒𝐵,𝐿
𝐴 , 𝑒𝐵,𝐿

𝐵 ≥ 0, 0.5 < 𝑞 < 1에서 𝐹𝐴(𝛿𝐴) = 0이 되는 

𝛿𝐴가 0과 1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한다. 

𝐹𝐵(𝛿𝐵)에 대해서도 𝐹(𝛿), 𝐹𝐴(𝛿𝐴)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균제 상태에서의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𝛿 , 𝛿𝐴 , 𝛿𝐵 는 양의 값을 갖는 

자녀 수 및 비음의 값을 갖는 교육 지출 및 0.5 < 𝑞 < 1  하에서 유일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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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최선 해(first best solution)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 조합 

 

3.3.1절에서 고려하는 외부효과가 개별 부모들의 선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두 가지 특성(타입과 소득) 및 자녀의 

타입에 따른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부모 세대에 대한 세금과 

은퇴 세대에 대한 연금 정책을 이용하여 최선의(first best) 선택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의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세금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요소는 소득에 대한 

세율(T𝑠,𝑥
𝑡 ), 두 번째 요소는 자녀 수에 따른 감세율(혹은 증세율) (S𝑠,𝑥 )이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모의 특성(타입과 소득) 및 자녀의 타입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자녀 수에 따른 세금은 부모의 특성 (타입과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자녀 수에 따른 

세금이 다른 세금 요소와 달리 부모 특성에만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가 

출산을 결정하는 순간에 자녀 타입을 모르기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 

타입에 따라 출산 지원액이 다르다고 해도 그 평균만을 고려해 몇 명을 

낳을지를 결정하게 되므로 출산 정책에서 자녀 타입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복잡성만 증가시킬 뿐 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연금은 부모 특성(타입과 소득) 및 자녀 타입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P𝑠,𝑥
𝑡 = p0,𝑠,𝑥

𝑡 + p1,𝑠,𝑥
𝑡 × 𝑒𝑠,𝑥

𝑡 × 𝑛𝑠,𝑥 ) 은퇴 세대의 소비는 100 퍼센트 PAYG 

방식의 연금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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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록의 식에서 하첨자는 부모의 특성, 상첨자는 자녀의 특성을 

나타낸다. 𝑠는 부모의 타입, 𝑥는 부모의 소득, 𝑡는 자녀의 타입을 나타낸다. 

𝑐1,𝑠,𝑥
𝑡 는 타입이 𝑠이고 소득이 𝑥인 부모의 자녀가 𝑡일 때 부모의 1기 소비, 

𝑒𝑠,𝑥
𝑡 는 타입이 𝑠이고 소득이 𝑥인 부모의 자녀가 𝑡일 때 자녀 1인당 교육 지출, 

n𝑠,𝑥 는 타입이 𝑠 이고 소득이 𝑥 인 부모의 자녀 수를 나타낸다. Π𝑠,𝑥
𝑡 ≡

Π(𝑒𝑠,𝑥
𝑡 , 𝑥, 𝑡)는 타입이 𝑠이고 소득이 𝑥인 부모의 자녀가 𝑡일 때 자녀 1인당 

교육 지출 𝑒𝑠,𝑥
𝑡 를 선택함에 따라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을 나타낸다. 

T𝑠,𝑥
𝑡 는 타입이 𝑠이고 소득이 𝑥인 부모의 자녀가 𝑡일 때 부모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 S𝑠,𝑥 는 타입이 𝑠이고 소득이 𝑥 인 부모에게 적용되는 출산지원율, 

p0,𝑠,𝑥
𝑡 와 p1,𝑠,𝑥

𝑡 는 타입이 𝑠이고 소득이 𝑥인 부모의 자녀가 𝑡일 때 부모에게 

적용되는 연금 수급액 산정 정책 변수를 나타낸다. 

정책이 주어지면 각 특성의 부모들은 본인 특성 및 자녀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을 반영한 최적 소비/출산/교육 지출 선택을 하게 된다. 부모는 

먼저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결정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의 타입이 

결정된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및 소비를 결정한다. 자녀 수 및 

자녀 타입이 주어졌을 때 부모의 1기 소비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선택 

문제는 아래와 같은 효용 극대화 문제로 표현할 수 있다. 

 

𝐕(𝒏𝒔,𝒙|(𝒔, 𝒙), 𝒕, (𝐓𝒔,𝒙
𝒕 , 𝐒𝒔,𝒙, 𝐩𝟎,𝒔,𝒙

𝒕 , 𝐩𝟏,𝒔,𝒙
𝒕 )) 

= 𝐦𝐚𝐱{𝐔(𝒄𝟏,𝒔,𝒙
𝒕 ) + 𝜷𝐔(𝐩𝟎,𝒔,𝒙

𝒕 + 𝐩𝟏,𝒔,𝒙
𝒕 𝒆𝒔,𝒙

𝒕 𝒏𝒔,𝒙)

+ 𝚷𝒔,𝒙
𝒕 𝜸𝑯𝝓(𝒏𝒔,𝒙) + (𝟏 − 𝚷𝒔,𝒙

𝒕 )𝜸𝑳𝛟(𝒏𝒔,𝒙)} (A2.1) 

 

이때 부모가 직면하는 예산제약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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𝒄𝟏,𝒔,𝒙
𝒕 = 𝒙(𝟏 − 𝐓𝒔,𝒙

𝒕 + 𝐒𝒔,𝒙𝒏𝒔,𝒙) − (�̅� + 𝒆𝒔,𝒙
𝒕 )𝒏𝒔,𝒙 (A2.2)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부모의 최적 교육 지출 선택은 아래의 일계 

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된다.  

 

−𝒏𝒔,𝒙𝐔
′(𝒄𝟏,𝒔,𝒙

𝒕 ) + (𝜸𝑯 − 𝜸𝑳)𝛟(𝒏𝒔,𝒙)
𝝏𝚷𝒔,𝒙

𝒕

𝝏𝒆

+ 𝜷𝐩𝟏,𝒔,𝒙
𝒕 𝒏𝒔,𝒙𝐔

′(𝐩𝟎,𝒔,𝒙
𝒕 + 𝐩𝟏,𝒔,𝒙

𝒕 𝒆𝒔,𝒙
𝒕 𝒏𝒔,𝒙) = 𝟎 (A2.3) 

 

방정식의 첫 번째 항은 교육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효용 

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두 번째 항은 교육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효용을 의미하고, 세 번째 항은 교육 지출 증가로 연금 수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2기 효용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두 번째 항은 정책 및 부모-

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없는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증가 시 

고려하는 한계효과다. 자녀 교육 지출액에 비례하는 연금 정책은 부모-

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할 때와 유사하게 이기심 채널을 통해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추가 교육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과 자녀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은 부모의 2기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암묵적 계약 하에서는 2기 소비가 자녀 

총소득에 비례하므로 불확실한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한계효용의 기대값을 

고려한다. 위 정책 하에서는 부모의 2기 소비가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액에 

비례하므로 2기 소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부모는 자녀의 각 타입에 따른 최적 교육 지출 및 소비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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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자녀 수를 결정할 수 있다. 부모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책들과 

본인의 소득 및 타입에 따라 기대 가치함수가 최대화되는 자녀 수를 

선택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𝐦𝐚𝐱 {𝐏𝐫(𝒕 = 𝑨|𝒔)𝐕 (𝒏𝒔,𝒙|(𝒔, 𝒙), 𝑨, (𝐓𝒔,𝒙
𝑨 , 𝐒𝒔,𝒙, 𝐩𝟎,𝒔,𝒙

𝑨 , 𝐩𝟏,𝒔,𝒙
𝑨 ))

+ 𝐏𝐫(𝒕 = 𝑩|𝒔)𝑽 (𝒏𝒔,𝒙|(𝒔, 𝒙), 𝑩, (𝐓𝒔,𝒙
𝑩 , 𝐒𝒔,𝒙, 𝐩𝟎,𝒔,𝒙

𝑩 , 𝐩𝟏,𝒔,𝒙
𝑩 ))} (A2.4) 

 

위 기대 가치함수를 자녀 수에 대해 편미분한 일계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𝐏𝐫(𝒕 = 𝑨|𝒔)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𝒔,𝒙
𝑨 ]𝛟′(𝒏𝒔,𝒙) − 𝐔′(𝒄𝟏,𝒔,𝒙

𝑨 )(�̅� + 𝒆𝒔,𝒙
𝑨 )} 

+𝐏𝐫(𝒕 = 𝑩|𝒔)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𝒔,𝒙
𝑩 ]𝛟′(𝒏𝒔,𝒙) − 𝐔′(𝒄𝟏,𝒔,𝒙

𝑩 )(�̅� + 𝒆𝒔,𝒙
𝑩 )} 

+𝛃{𝐏𝐫(𝒕 = 𝑨|𝒔) 𝐔′(𝐩𝟎,𝒔,𝒙
𝑨 + 𝐩𝟏,𝒔,𝒙

𝑨 𝒆𝒔,𝒙
𝑨 𝒏𝒔,𝒙)𝐩𝟏,𝒔,𝒙

𝑨 𝒆𝒔,𝒙
𝑨

+ 𝐏𝐫(𝒕 = 𝑩|𝒔)𝐔′(𝐩𝟎,𝒔,𝒙
𝑩 + 𝐩𝟏,𝒔,𝒙

𝑩 𝒆𝒔,𝒙
𝑩 𝒏𝒔,𝒙)𝐩𝟏,𝒔,𝒙

𝑩 𝒆𝒔,𝒙
𝑩 } 

+𝐒𝒔,𝒙𝒙{𝐏𝐫(𝒕 = 𝑨|𝒔)𝐔′(𝒄𝟏,𝒔,𝒙
𝑨 ) + 𝐏𝐫(𝒕 = 𝑩|𝒔)𝐔′(𝒄𝟏,𝒔,𝒙

𝑩 )} = 𝟎 (A2.5) 

 

식 (3.40)에서 처음 두 항은 부모가 자녀를 추가 출산할 경우 자녀의 

타입이 A타입이면 얻게 될 순이익과 자녀의 타입이 B타입이면 얻게 될 

순이익 각각에 자녀의 타입에 대한 확률을 곱하여 더한 기대값을 의미한다. 

방정식의 세 번째 항은 자녀를 추가 출산할 경우 연금 수급액이 증가함에 

따른 2기 효용 증가의 기대값을 의미한다. 방정식의 네 번째 항은 자녀 추가 

출산 시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혜택( S𝑠,𝑥 > 0 ) 혹은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S𝑠,𝑥 < 0)을 효용 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이때 자녀의 타입에 따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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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비를 한다면 ( 𝑐1,𝑠,𝑥
𝐴 ≠ 𝑐1,𝑠,𝑥

𝐵 ) 효용 단위로 표현할 때의 한계 효용은 

자녀 타입에 대한 기대값이 적용된다. 

  연금 수급액이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에 비례함에 따라 부모는 자녀 

교육뿐 아니라 자녀 수를 선택할 때에도 연금 수급액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이 반드시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액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2기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출산 정책은 출산의 가격을 

변화시켜 자녀 수 증가의 비용을 조절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수와 교육 

지출에 대한 투자 배분이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제 각 부모들의 선택이 최선 해(first best solution)에서의 선택을 

만족하도록 하는 정책변수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우선 연금은 노후 소비가 

부모 및 자녀의 특성에 관계 없이 동일하도록 결정된다. 즉, P𝑠,𝑥
𝑡 = 𝑐2̅ 이다. 

이때 𝑐2̅는 3.3.1절에서 계산된 값이다. 부모 세대에 대한 소득세율 역시 부모 

세대의 특성(타입과 소득) 및 자녀의 타입에 무관하게 동일한 소비 𝑐1̅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 여기서 𝑐1̅는 3.3.1절에서 계산된 값이다. 

 

𝐓𝒔,𝒙
𝒕 =

[𝒙(𝟏 + 𝐒𝒔,𝒙𝒏𝒔,𝒙) − (�̅� + 𝒆𝒔,𝒙
𝒕 )𝒏𝒔,𝒙 − 𝒄𝟏̅̅ ̅]

𝒙
 (A2.6) 

 

교육 지출이 최선 해에서의 지출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연금의 교육 지출 

비례항 p1,𝑠,𝑥
𝑡 는 교육 지출의 일계 조건 (A2.3)과 3.3.1절에서 교육 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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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계 조건을 비교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두 일계 조건을 비교할 때 부모 

세대 및 은퇴 세대 각각의 소비가 부모 및 자녀의 특성에 무관하게 동일한 

값 𝑐1̅ , 𝑐2̅ 임을 이용하면 두 일계 조건을 통해 아래와 같은 교육 지원율을 

도출할 수 있다. 즉, 교육 지출에 대한 비례율 𝑝1,𝑠,𝑥
𝑡 는 3.3.1절에서 살펴본 

교육의 외부효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한 후 자녀 1인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𝐩𝟏,𝑨,𝑯
𝑨 =

𝟏

𝜷𝐔′(𝒄𝟐̅̅ ̅)𝜹𝜹𝑨𝒒𝒏𝑨,𝑯
[𝑫

𝝏𝜹

𝝏𝒆𝑨,𝑯
𝑨 + 𝑫𝑨

𝝏𝜹𝑨

𝝏𝒆𝑨,𝑯
𝑨 + 𝑫𝑩

𝝏𝜹𝑩

𝝏𝒆𝑨,𝑯
𝑨 ] (A2.7) 

𝐩𝟏,𝑨,𝑯
𝑩 =

𝟏

𝜷𝐔′(𝒄𝟐̅̅ ̅)𝜹𝜹𝑨(𝟏 − 𝒒)𝒏𝑨,𝒉
[𝑫

𝝏𝜹

𝝏𝒆𝑨,𝑯
𝑩

+ 𝑫𝑮

𝝏𝜹𝑨

𝝏𝒆𝑨,𝑯
𝑩

+ 𝑫𝑩

𝝏𝜹𝑩

𝝏𝒆𝑨,𝑯
𝑩

] (A2.8) 

𝐩𝟏,𝑨,𝑳
𝑨 =

𝟏

𝜷𝐔′(𝒄𝟐̅̅ ̅)𝜹(𝟏 − 𝜹𝑨)𝒒𝒏𝑨,𝑳
[𝑫

𝝏𝜹

𝝏𝒆𝑨,𝑳
𝑨

+ 𝑫𝑨

𝝏𝜹𝑨

𝝏𝒆𝑨,𝑳
𝑨

+ 𝑫𝑩

𝝏𝜹𝑩

𝝏𝒆𝑨,𝑳
𝑨

] (A2.9) 

𝐩𝟏,𝑨,𝑳
𝑩 =

𝟏

𝜷𝐔′(𝒄𝟐̅̅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𝒏𝑨,𝑳
[𝑫

𝝏𝜹

𝝏𝒆𝑨,𝑳
𝑩 + 𝑫𝑨

𝝏𝜹𝑨

𝝏𝒆𝑨,𝑳
𝑩 + 𝑫𝑩

𝝏𝜹𝑩

𝝏𝒆𝑨,𝑳
𝑩 ] (A2.10) 

𝐩𝟏,𝑩,𝑯
𝑨 =

𝟏

𝜷𝐔′(𝒄𝟐̅̅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𝒏𝑩,𝑯
[𝑫

𝝏𝜹

𝝏𝒆𝑩,𝑯
𝑨 + 𝑫𝑨

𝝏𝜹𝑨

𝝏𝒆𝑩,𝑯
𝑨 + 𝑫𝑩

𝝏𝜹𝑩

𝝏𝒆𝑩,𝑯
𝑨 ] (A2.11) 

𝐩𝟏,𝑩,𝑯
𝑩 =

𝟏

𝜷𝐔′(𝒄𝟐̅̅ ̅)(𝟏 − 𝜹)𝜹𝑩𝒒𝒏𝑩,𝑯
[𝑫

𝝏𝜹

𝝏𝒆𝑩,𝑯
𝑩 + 𝑫𝑨

𝝏𝜹𝑨

𝝏𝒆𝑩,𝑯
𝑩 + 𝑫𝑩

𝝏𝜹𝑩

𝝏𝒆𝑩,𝑯
𝑩 ] (A2.12) 

𝐩𝟏,𝑩,𝑳
𝑨 =

𝟏

𝜷𝐔′(𝒄𝟐̅̅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𝒏𝑩,𝑳
[𝑫

𝝏𝜹

𝝏𝒆𝑩,𝑳
𝑨 + 𝑫𝑨

𝝏𝜹𝑨

𝝏𝒆𝑩,𝑳
𝑨 + 𝑫𝑩

𝝏𝜹𝑩

𝝏𝒆𝑩,𝑳
𝑨 ] (A2.13) 

𝐩𝟏,𝑩,𝑳
𝑩 =

𝟏

𝜷𝐔′(𝒄𝟐̅̅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𝒏𝑩,𝑳
[𝑫

𝝏𝜹

𝝏𝒆𝑩,𝑳
𝑩

+ 𝑫𝑨

𝝏𝜹𝑨

𝝏𝒆𝑩,𝑳
𝑩

+ 𝑫𝑩

𝝏𝜹𝑩

𝝏𝒆𝑩,𝑳
𝑩

] (A2.14) 

 

출산 지원율 S𝑠,𝑥 는 3.3.1절의 자녀 수에 대한 일계 조건 (3.32)-(3.35)와 

본 절의 자녀 수에 대한 일계 조건 (3.40)을 비교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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𝐒𝐀,𝑯 =
𝟏

𝑯𝜹𝜹𝑨𝐔′(𝒄𝟏̅̅ ̅)
[𝑫

𝝏𝜹

𝝏𝒏𝑨,𝐇

+ 𝑫𝑨

𝝏𝜹𝑨

𝝏𝒏𝑨,𝐇

+ 𝑫𝑩

𝝏𝜹𝑩

𝝏𝒏𝑨,𝐇

] +
𝒄𝟐̅̅ ̅

(�̅�)𝟐𝑯

−
𝟏

𝑯�̅�
[𝒒𝒑𝟏,𝑨,𝐇

𝑨 𝒆𝑨,𝐇
𝑨 + (𝟏 − 𝒒)𝒑𝟏,𝑨,𝐇

𝑩 𝒆𝑨,𝐇
𝑩 ] (A2.15) 

𝐒𝐀,𝑳 =
𝟏

𝑳𝜹(𝟏 − 𝜹𝑨)𝐔′(𝒄𝟏̅̅ ̅)
[𝑫

𝝏𝜹

𝝏𝒏𝑨,𝑳

+ 𝑫𝑨

𝝏𝜹𝑨

𝝏𝒏𝑨,𝑳

+ 𝑫𝑩

𝝏𝜹𝑩

𝝏𝒏𝑨,𝑳

] +
𝒄𝟐̅̅ ̅

(�̅�)𝟐𝑳

−
𝟏

𝑳�̅�
[𝒒𝒑𝟏,𝑨,𝑳

𝑨 𝒆𝑨,𝑳
𝑨 + (𝟏 − 𝒒)𝒑𝟏,𝑨,𝑳

𝑩 𝒆𝑨,𝑳
𝑩 ] (A2.16) 

𝐒𝐁,𝐇 =
𝟏

𝑯(𝟏 − 𝜹)𝜹𝑩𝐔′(𝒄𝟏̅̅ ̅)
[𝑫

𝝏𝜹

𝝏𝒏𝑩,𝐇

+ 𝑫𝑨

𝝏𝜹𝑨

𝝏𝒏𝑩,𝐇

+ 𝑫𝑩

𝝏𝜹𝑩

𝝏𝒏𝑩,𝐇

] +
𝒄𝟐̅̅ ̅

(�̅�)𝟐𝐇

−
𝟏

𝐇�̅�
[(𝟏 − 𝒒)𝒑𝟏,𝑩,𝐇

𝑨 𝒆𝑩,𝐇
𝑨 + 𝒒𝒑𝟏,𝑩,𝐇

𝑩 𝒆𝑩,𝐇
𝑩 ] (A2.17) 

𝐒𝐁,𝑳 =
𝟏

𝑳(𝟏 − 𝜹)(𝟏 − 𝜹𝑩)𝐔′(𝒄𝟏̅̅ ̅)
[𝑫

𝝏𝜹

𝝏𝒏𝑩,𝑳

+ 𝑫𝑨

𝝏𝜹𝑨

𝝏𝒏𝑩,𝑳

+ 𝑫𝑩

𝝏𝜹𝑩

𝝏𝒏𝑩,𝑳

] +
𝒄𝟐̅̅ ̅

(�̅�)𝟐𝑳

−
𝟏

𝑳�̅�
[(𝟏 − 𝒒)𝒑𝟏,𝑩,𝑳

𝑨 𝒆𝑩,𝑳
𝑨 + 𝒒𝒑𝟏,𝑩,𝑳

𝑩 𝒆𝑩,𝑳
𝑩 ] (A2.18) 

 

이때 출산 지원율은 연금의 교육 지출에 대한 비례항에 영향을 받는다. 

연금의 주어진 비례항 하에서 연금 수급액은 자녀 1인당 교육 지출뿐 

아니라 자녀 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 지출액에 대한 

비례항이 커지면 자녀 교육뿐 아니라 자녀 출산 유인 역시 증가한다. 따라서 

자녀 출산 지원율은 자녀 출산의 외부효과에서 자녀 수 증가 시 연금 수급액 

증가 효과의 기대값을 차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산의 외부효과가 양의 

값을 갖더라도 출산 지원율 S𝑠,𝑥 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Cremer et 

al.(2011a)에서도 출산 정책과 자녀 총 교육지출액에 비례한 지원 정책이 

함께 시행될 경우 출산 정책이 출산 억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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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다양한 모수 가정 하에서의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와 

최선의(first best)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결과 비교 

 

여기에서는 각각의 모수들을 변화시켰을 때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결과의 

모수에 따른 민감도를 확인하고 나아가 모수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특히 고정 양육비용이 변화하는 경우,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가 변화하는 경우,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가 변화하는 경우, 

자녀 평균 소득에 따른 효용 차이가 변화하는 경우, 고소득과 저소득 간 

차이가 변화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고정 양육비용은 국가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다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고정 양육비용이 높을수록, 혹은 

낮을수록 부모들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지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A3.1]부터 [그림 A3.3]까지는 각각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최선 해, first best solution)에서 고정 양육비용이 

변화함에 따른 자녀 수 및 교육 지출 선택 변화를 보여준다. 각 그림에서 네 

막대그림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저소득-B 타입 부모, 저소득-A 타입 부모, 

고소득-B 타입 부모, 고소득-A 타입 부모의 선택을 나타낸다. 

고정 양육비용은 부모의 자녀 출산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준다. 고정 

양육비용이 증가할수록 출산의 가격이 증가하게 되므로 부모는 자녀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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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교육 지출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선택의 변화는 암묵적 계약의 존재 

여부 혹은 부모 소득 및 타입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 역시 전체적으로 자녀 수를 줄이고 교육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때 세 경우 사이의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즉,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 수에 더 

집중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자녀 수와 교육 

지출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경우에 고소득자 비율이 증가하고 인구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그림 A3.1 ] 자녀 1 인당 고정 양육비용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부모-

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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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A3.2 ] 자녀 1 인당 고정 양육비용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부모-

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 그림 A3.3 ] 자녀 1 인당 고정 양육비용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최선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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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 효율성 차이 역시 국가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다. 부모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 효율성의 차이는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및 사회 진출 기회에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해당 

사회가 부모의 지위나 소득 등에 관계 없이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의 지위나 소득 등이 영향을 

주지 않으면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 효율성 차이는 줄어들 것이다. 공교육 

정책이나 회사 입사 지원 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경우 등이 이러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A3.4]부터 [그림 A3.6]까지는 각각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최선 해, first best solution)에서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가 변화함에 따른 자녀 수 및 교육 지출 선택 변화를 보여준다. 

각 그림에서 네 막대그림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저소득-B 타입 부모, 저소득-

A 타입 부모, 고소득-B 타입 부모, 고소득-A 타입 부모의 선택을 나타낸다. 

이때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의 변화는 저소득 부모의 교육 효율성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소득 부모의 교육 효율성과 저소득 부모의 

교육 효율성 차이를 정의할 때 고소득 부모의 교육 효율성을 1 로 표준화 

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A3.4]와 [그림 A3.5]를 보면 저소득 부모의 교육 효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부모들의 출산이 감소하고 교육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육 효율성이 높을수록 부모의 투자 중 교육 지출 

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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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A3.4 ]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부모-

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그림 A3.5 ]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부모-

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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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A3.6 ]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최선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정부가 부모 및 자녀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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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짐에 따라 부모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A3.7]부터 [그림 A3.9]까지는 각각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최선 해, first best solution)에서 자녀 타입에 따른 

교육 효율성의 차이가 변화함에 따라 부모의 자녀 수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선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각 그림에서 네 막대그림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저소득-B 타입 부모, 저소득-A 타입 부모, 고소득-B 타입 

부모, 고소득-A 타입 부모의 선택을 나타낸다. 이 경우 A 타입 자녀의 교육 

효율성을 1 로 표준화하고 있으므로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의 변화는 

B 타입 자녀의 교육 효율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A3.7]부터 

[그림 A3.9]까지는 우측으로 갈수록 B 타입 자녀의 교육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B 타입 자녀의 교육 효율성 증가는 전체적으로 자녀의 교육 효율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그림 A3.7]과 [그림 A3.8]에서 교육 지출이 

증가하고 자녀 수는 조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B 타입 자녀의 교육 효율성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자녀 타입에 따른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차이 역시 감소하게 된다. 

정부가 부모 및 자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그림 A3.9]), 자녀 타입간 교육 효율성 차이가 감소할수록 각 부모 타입 

및 소득 차이에 따른 자녀 수 차이 및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부모 및 자녀의 교육 효율성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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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A3.7 ]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부모-

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그림 A3.8 ]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부모-

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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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A3.9 ]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최선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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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수의 값이 차이가 더 작거나 커질 경우의 부모의 선택의 변화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림 A3.10]부터 [그림 A3.12]까지는 각각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최선 해, first best solution)에서 부모의 자녀 소득에 

따른 효용 차이가 변화함에 따른 자녀 수 및 교육 지출 선택 변화를 

보여준다. 각 그림에서 네 막대그림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저소득-B 타입 

부모, 저소득-A 타입 부모, 고소득-B 타입 부모, 고소득-A 타입 부모의 

선택을 나타낸다. [그림 A3.10]부터 [그림 A3.12]까지는 우측으로 갈수록 

자녀 소득에 따른 효용 차이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의 소득에 따른 효용 차이가 증가할수록 부모는 자녀 수를 줄이고 자녀 

교육 지출에 더 많이 투자한다. 이는 정부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정부는 부모가 자녀의 성공 여부를 

중요시 할수록 부모 세대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녀들에게 더 많은 

교육 지출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된다. 

  [그림 A3.10]을 보면 부모의 자녀 소득에 따른 효용 차이가 매우 큰 

경우에 B 타입 부모가 A 타입 부모보다 더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문의 각주 11 에서 설명한 바 있다. 즉 자녀가 성공했을 때 

얻게 될 효용이 자녀가 실패했을 때의 효용과 크게 차이가 날 때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녀에게 많은 교육 지출을 하고자 할 

것이다. 이때 B 타입 부모는 자녀가 B 타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교육 지출을 해야 자녀가 성공할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러 자녀를 적게 낳게 된다. 이에 따라 B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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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A3.10 ] 자녀 평균 소득에 따른 효용 차이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그림 A3.11 ] 자녀 평균 소득에 따른 효용 차이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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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A3.12 ] 자녀 평균 소득에 따른 효용 차이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최선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부모의 자녀 수 가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 

출산을 결정할 시점에 판단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은 자녀의 교육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A 타입 부모의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 교육 효율성이 높은 부모가 평균적으로는 교육 지출을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녀의 교육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부모가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평균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소득과 저소득의 소득 격차 역시 국가별, 그리고 시기별로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는 기술 프리미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에 기술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경우의 부모의 선택 및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의 변화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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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13]부터 [그림 A3.15]까지는 각각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최선 해, first best solution)에서 고소득과 저소득 간 

소득 격차가 변화함에 따른 자녀 수 및 교육 지출 선택 변화를 보여준다. 각 

그림에서 네 막대그림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저소득-B 타입 부모, 저소득-

A 타입 부모, 고소득-B 타입 부모, 고소득-A 타입 부모의 선택을 나타낸다. 

[그림 A3.13]부터 [그림 A3.15] 까지는 우측으로 갈수록 고소득과 저소득 

간 소득 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없는 경우, 소득 격차의 증가는 저소득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감소와 고소득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에 대한 투자가 달라지는 효과이다. 평균 소득을 고정한 

상태에서 소득 격차를 증가시킴에 따라 저소득 부모의 소득은 감소하고 

고소득 부모의 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부모는 주어진 소득 하에서 본인의 

소비와 자녀에 대한 투자 배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모의 소득 증가는 

자녀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 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소득 

격차가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 지출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고 자녀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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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A3.13 ] 고소득/저소득 격차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그림 A3.14 ] 고소득/저소득 격차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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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A3.15 ] 고소득/저소득 격차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최선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정 양육비용 혹은 자녀의 

소득에 따른 효용 차이는 정부가 없는 경우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 

모두에서 자녀 수에 집중할 것인지 교육 지출에 집중할 것인지에 영향을 

주나 각 그룹별 차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 

소득별 혹은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투자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부가 없는 경우에도 각 소득 

및 타입별 투자 차이에도 영향을 준다. 고소득과 저소득 간 소득 격차가 

증가할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녀에 대한 투자 배분은 점차 자녀 교육 

지출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소득/저소득 격차 증가 시의 

결과는 현대 사회에서의 기술 프리미엄 증가를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출산율 감소-교육 지출 증가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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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4.1 절 정부 최적 정책의 일계조건 

 

본 절에서는 4.1절에서의 정부의 최적 정책에 대한 일계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가 예산제약 (4.8)과 정부 정책에 따른 개별 부모의 출산, 교육 

지출 선택 제약 (4.9), (4.10) 하에서 식 (4.7)로 표현되는 균제 상태에서의 

부모 세대가 갖는 평균 후생을 최대화 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경우의 정부 

최적 정책이 갖는 일계조건을 살펴보자. 수식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기호를 추가로 정의하기로 한다. 먼저 Π𝑠,𝑥
𝑡 ≡ Π(𝑒𝑠,𝑥

𝑡 , 𝑥, 𝑡)는 타입이 𝑠이고 

소득이 𝑥인 부모의 자녀가 𝑡인 경우 부모의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이 𝑒𝑠,𝑥
𝑡 일 

때 해당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을 의미한다. P𝑠,𝑥
𝑦

≡ P(𝑛𝑠,𝑥 , 𝑦) 는 타입이 

𝑠이고 소득이 𝑥 인 부모가 𝑛𝑠,𝑥 명의 자녀를 낳고, 자녀가 부모 세대가 되어 

받게 되는 1인당 평균 소득이 𝑦 로 결정되었을 때 해당 부모가 받게 되는 

연금 수급액을 의미한다. 

우선 정부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 후생에 미치는 

효과 𝐷 , 𝐷𝐴 , 𝐷𝐵를 정의하자. 𝐷는 전체 인구 중 A타입 인구의 비율 증가에 

따른 후생의 변화를 의미한다. 𝐷𝐴 는 A타입 인구 중 고소득자 비율 증가에 

따른 후생의 변화를 의미한다. 𝐷𝐵 는 B타입 인구 중 고소득자 비율 증가에 

따른 후생의 변화를 의미한다. D는 3.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 요소의 

합으로 표현된다. 첫 번째는 A타입 비율 증가에 따른 평균 효용 변화, 두 

번째는 A타입 비율 증가에 따른 예산의 순 변화(net change), 세 번째는 

A타입 비율 증가에 따른 인구증가율 변화로 인한 연금 지급 부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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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이다. 𝐷𝐴와 𝐷𝐵 역시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 

 

𝐃 ≡
𝝏𝓛

𝝏𝜹
 

= 𝜹𝑨𝒒{𝐔(𝒄𝑨,𝑯
𝑨 ) + 𝜷[𝚷𝑨,𝑯

𝑨 𝐔(𝐏𝐀,𝑯
𝑯 ) + (𝟏 − 𝚷𝑨,𝑯

𝑨 )𝐔(𝐏𝐀,𝑯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𝑯

𝑨 ]𝛟(𝒏𝑨,𝑯)} 

+𝜹𝑨(𝟏 − 𝒒){𝐔(𝒄𝑨,𝑯
𝑩 ) + 𝜷[𝚷𝑨,𝑯

𝑩 𝐔(𝐏𝑨,𝑯
𝑯 ) + (𝟏 − 𝚷𝑨,𝑯

𝑩 )𝐔(𝐏𝑨,𝑯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𝑯

𝑩 ]𝛟(𝒏𝑨,𝑯)} 

+(𝟏 − 𝜹𝑨)𝒒{𝑼(𝒄𝑨,𝑳
𝑨 ) + 𝜷[𝚷𝑨,𝑳

𝑨 𝑼(𝐏𝐀,𝑳
𝑯 ) + (𝟏 − 𝚷𝑨,𝑳

𝑨 )𝑼(𝐏𝐀,𝑳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𝑳

𝑨 ]𝛟(𝒏𝑨,𝑳)} 

+(𝟏 − 𝜹𝑨)(𝟏 − 𝒒){𝑼(𝒄𝑨,𝑳
𝑩 ) + 𝜷[𝚷𝑨,𝑳

𝑩 𝑼(𝐏𝐀,𝑳
𝑯 ) + (𝟏 − 𝚷𝑨,𝑳

𝑩 )𝑼(𝐏𝐀,𝑳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𝑳

𝑩 ]𝛟(𝒏𝑨,𝑳)} 

−𝜹𝑩(𝟏 − 𝒒){𝑼(𝒄𝑩,𝑯
𝑨 ) + 𝜷[𝚷𝑩,𝑯

𝑨 𝑼(𝐏𝑩,𝑯
𝑯 ) + (𝟏 − 𝚷𝑩,𝑯

𝑨 )𝑼(𝐏𝑩,𝑯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𝑯

𝑨 ]𝛟(𝒏𝑩,𝑯)} 

−𝜹𝑩𝒒{𝑼(𝒄𝑩,𝑯
𝑩 ) + 𝜷[𝚷𝑩,𝑯

𝑩 𝑼(𝐏𝑩,𝑯
𝑯 ) + (𝟏 − 𝚷𝑩,𝑯

𝑩 )𝑼(𝐏𝑩,𝑯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𝑯

𝑩 ]𝛟(𝒏𝑩,𝑯)} 

−(𝟏 − 𝜹𝑩)(𝟏 − 𝒒){𝑼(𝒄𝑩,𝑳
𝑨 ) + 𝜷[𝚷𝑩,𝑳

𝑨 𝑼(𝐏𝑩,𝑳
𝑯 ) + (𝟏 − 𝚷𝑩,𝑳

𝑨 )𝑼(𝐏𝑩,𝑳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𝑳

𝑨 ]𝛟(𝒏𝑩,𝑳)} 

−(𝟏 − 𝜹𝑩)𝒒{𝑼(𝒄𝑩,𝑳
𝑩 ) + 𝜷[𝚷𝑩,𝑳

𝑩 𝑼(𝐏𝑩,𝑳
𝑯 ) + (𝟏 − 𝚷𝑩,𝑳

𝑩 )𝑼(𝐏𝑩,𝑳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𝑳

𝑩 ]𝛟(𝒏𝑩,𝑳)} 

+𝛍 {𝜹𝑨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𝑨,𝑯)𝑯 −
𝟏

�̅�
(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𝑳 )]

+ 𝜹𝑨(𝟏 − 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𝑨,𝑯)𝑯 −
𝟏

�̅�
(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𝑳 )] 

+ (𝟏 − 𝜹𝑨)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𝑨,𝑳)𝑳 −
𝟏

�̅�
(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𝑳 )]

+ (𝟏 − 𝜹𝑨)(𝟏 − 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𝑨,𝑳)𝑳 −
𝟏

�̅�
(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𝑳 )]

− 𝜹𝑩(𝟏 − 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𝑩,𝑯)𝑯 −
𝟏

�̅�
(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𝑳 )]

− 𝜹𝑩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𝑩,𝑯)𝑯 −
𝟏

�̅�
(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𝑩)(𝟏 − 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𝑩,𝑳)𝑳 −
𝟏

�̅�
(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𝑳 )]

− (𝟏 − 𝜹𝑩)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𝑩,𝑳)𝑳 −
𝟏

�̅�
(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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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𝛍{𝜹𝜹𝑨𝒒(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𝑳 ) + 𝜹𝜹𝑨(𝟏 − 𝒒)(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𝑳 )

+ 𝜹(𝟏 − 𝜹𝑨)𝒒(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𝑳 )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𝑳 )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𝜹𝑩𝒒(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𝑳 )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𝑳 )} 

        ×
[𝜹𝑨𝒏𝑨,𝑯 + (𝟏 − 𝜹𝑨)𝒏𝑨,𝑳] − [𝜹𝑩𝒏𝑩,𝑯 + (𝟏 − 𝜹𝑩)𝒏𝑩,𝑳]

(�̅�)𝟐  (A4.1) 

 

𝐃𝐀 ≡
𝝏𝓛

𝝏𝜹𝑨
 

= 𝜹𝒒{𝑼(𝒄𝑨,𝑯
𝑨 ) + 𝜷[𝚷𝑨,𝑯

𝑨 𝑼(𝐏𝑨,𝑯
𝑯 ) + (𝟏 − 𝚷𝑨,𝑯

𝑨 )𝑼(𝐏𝑨,𝑯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𝑯

𝑨 ]𝝓(𝒏𝑨,𝑯)} 

+𝜹(𝟏 − 𝒒){𝑼(𝒄𝑨,𝑯
𝑩 ) + 𝜷[𝚷𝑨,𝑯

𝑩 𝑼(𝐏𝑨,𝑯
𝑯 ) + (𝟏 − 𝚷𝑨,𝑯

𝑩 )𝑼(𝐏𝑨,𝑯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𝑯

𝑩 ]𝝓(𝒏𝑨,𝑯)} 

−𝜹𝒒{𝑼(𝒄𝑨,𝑳
𝑨 ) + 𝜷[𝚷𝑨,𝑳

𝑨 𝑼(𝐏𝑨,𝑳
𝑯 ) + (𝟏 − 𝚷𝑨,𝑳

𝑨 )𝑼(𝐏𝑨,𝑳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𝑳

𝑨 ]𝝓(𝒏𝑨,𝑳)} 

−𝜹(𝟏 − 𝒒){𝑼(𝒄𝑨,𝑳
𝑩 ) + 𝜷[𝚷𝑨,𝑳

𝑩 𝑼(𝐏𝑨,𝑳
𝑯 ) + (𝟏 − 𝚷𝑨,𝑳

𝑩 )𝑼(𝐏𝑨,𝑳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𝑨,𝑳

𝑩 ]𝝓(𝒏𝑨,𝑳)} 

+𝛍 {𝜹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𝑨,𝑯)𝑯 −
𝟏

�̅�
(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𝑳 )]

+ 𝜹(𝟏 − 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𝑨,𝑯)𝑯 −
𝟏

�̅�
(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𝑳 )] 

− 𝜹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𝑨,𝑳)𝑳 −
𝟏

�̅�
(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𝑳 )]

− 𝜹(𝟏 − 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𝑨,𝑳)𝑳 −
𝟏

�̅�
(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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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𝛍{𝜹𝜹𝑨𝒒(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𝑳 ) + 𝜹𝜹𝑨(𝟏 − 𝒒)(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𝑳 ) 

+ 𝜹(𝟏 − 𝜹𝑨)𝒒(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𝑳 )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𝑳 )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𝜹𝑩𝒒(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𝑳 )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𝑳 )} 

        ×
𝜹(𝒏𝑨,𝑯 − 𝒏𝑨,𝑳)

(�̅�)𝟐  (A4.2) 

 

𝐃𝐁 ≡
𝝏𝓛

𝝏𝜹𝑩
 

= (𝟏 − 𝜹)(𝟏 − 𝒒){𝑼(𝒄𝑩,𝑯
𝑨 ) + 𝜷[𝚷𝑩,𝑯

𝑨 𝑼(𝐏𝑩,𝑯
𝑯 ) + (𝟏 − 𝚷𝑩,𝑯

𝑨 )𝑼(𝐏𝑩,𝑯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𝑯
𝑨 ]𝝓(𝒏𝑩,𝑯)} 

+(𝟏 − 𝜹)𝒒{𝑼(𝒄𝑩,𝑯
𝑩 ) + 𝜷[𝚷𝑩,𝑯

𝑩 𝑼(𝐏𝑩,𝑯
𝑯 ) + (𝟏 − 𝚷𝑩,𝑯

𝑩 )𝑼(𝐏𝑩,𝑯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𝑯

𝑩 ]𝝓(𝒏𝑩,𝑯)} 

−(𝟏 − 𝜹)(𝟏 − 𝒒){𝑼(𝒄𝑩,𝑳
𝑨 ) + 𝜷[𝚷𝑩,𝑳

𝑨 𝑼(𝐏𝑩,𝑳
𝑯 ) + (𝟏 − 𝚷𝑩,𝑳

𝑨 )𝑼(𝐏𝑩,𝑳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𝑳

𝑨 ]𝝓(𝒏𝑩,𝑳)} 

−(𝟏 − 𝜹)𝒒{𝑼(𝒄𝑩,𝑳
𝑩 ) + 𝜷[𝚷𝑩,𝑳

𝑩 𝑼(𝐏𝑩,𝑳
𝑯 ) + (𝟏 − 𝚷𝑩,𝑳

𝑩 )𝑼(𝐏𝑩,𝑳
𝑳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𝑩,𝑳

𝑩 ]𝝓(𝒏𝑩,𝑳)} 

+𝛍 {(𝟏 − 𝜹)(𝟏 − 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𝑩,𝑯)𝑯 −
𝟏

�̅�
(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𝑩,𝑯)𝑯 −
𝟏

�̅�
(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𝟏 − 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𝑩,𝑳)𝑳 −
𝟏

�̅�
(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𝑳 )]

− (𝟏 − 𝜹)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𝑩,𝑳)𝑳 −
𝟏

�̅�
(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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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𝛍{𝜹𝜹𝑨𝒒(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𝑳 ) + 𝜹𝜹𝑨(𝟏 − 𝒒)(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𝑳 ) 

+ 𝜹(𝟏 − 𝜹𝑨)𝒒(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𝑳 )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𝑳 )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𝜹𝑩𝒒(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𝑳 )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𝑳 )} 

        ×
(𝟏 − 𝜹)(𝒏𝑩,𝑯 − 𝒏𝑩,𝑳)

(�̅�)𝟐  (A4.3) 

 

정부의 정책이 달라지면 개별 부모의 선택도 함께 달라진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개별 부모의 자녀 수 및 교육 지출 선택 변화는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개별 부모 선택의 일계조건 (4.4), (4.6)에 음함수 

정리에 따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개별 부모의 자녀 수 및 교육 지출 선택 

변화는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한다. 

 

[
 
 
 
 
 
 
𝜕𝐹1

𝜕𝑒𝑠,𝑥
𝐴

𝜕𝐹1

𝜕𝑒𝑠,𝑥
𝐵

𝜕𝐹1

𝜕𝑛𝑠,𝑥

𝜕𝐹2

𝜕𝑒𝑠,𝑥
𝐴

𝜕𝐹2

𝜕𝑒𝑠,𝑥
𝐵

𝜕𝐹2

𝜕𝑛𝑠,𝑥

𝜕𝐹3

𝜕𝑒𝑠,𝑥
𝐴

𝜕𝐹3

𝜕𝑒𝑠,𝑥
𝐵

𝜕𝐹3

𝜕𝑛𝑠,𝑥]
 
 
 
 
 
 

[
 
 
 
 
 
 
𝜕𝑒𝑠,𝑥

𝐴

𝜕𝜏
𝜕𝑒𝑠,𝑥

𝐵

𝜕𝜏
𝜕𝑛𝑠,𝑥

𝜕𝜏 ]
 
 
 
 
 
 

=

[
 
 
 
 
 −

𝜕𝐹1

𝜕𝜏

−
𝜕𝐹2

𝜕𝜏

−
𝜕𝐹3

𝜕𝜏 ]
 
 
 
 
 

 (A4.4) 

 

여기서 𝜏는 정책변수로, τ = T𝐻 , 𝑇𝐿, 𝑆𝐻 , 𝑆𝐿, 𝛽0, 𝛽1이다. 또한 F1은 식 (4.4)의 

좌변에 𝑡 = 𝐴 를 대입한 것이고, F2 은 식 (4.4)의 좌변에 t = 𝐵 를 대입한 

것이다. F3는 식 (4.5)의 좌변이다. 

정부는 정부예산제약 (4.8)과 개별 경제주체의 선택 제약 (4.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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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식 (4.7)로 표현되는 사회 평균 후생을 최대화 하기 위한 세금(𝑇𝐿 , 

𝑇𝐻 ), 출산 정책(𝑆𝐿 , 𝑆𝐻 ), 자녀 총소득을 고려한 연금 정책 변수들(𝛽0 , 𝛽1 )을 

결정한다. 각각에 대한 일계조건은 아래의 식 (A4.17)-(A4.21)로 표현된다. 

이때 μ는 정부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의미하고, 𝜆𝑠,𝑥  (𝑠 ∈ {𝐴, 𝐵} , 

𝑥 ∈ {𝐿, 𝐻})는 타입과 소득이 (𝑠, 𝑥 )인 부모의 자녀 수 선택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의미하며, 휀𝑠,𝑥
𝑡  ( 𝑠, 𝑡 ∈ {𝐴, 𝐵} , 𝑥 ∈ {𝐿, 𝐻} )는 타입과 소득이 ( 𝑠, 𝑥 )이고 

자녀의 타입이 t 인 부모의 자녀 교육 지출 선택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의미한다. 부모의 선택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들은 각각 부모의 선택의 

변화가 가지는 외부 효과를 의미하며, (1) 부모의 선택 변화에 따른 정부 

예산의 변화와 (2) 부모의 선택 변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 및 (3) 

인구 증가율 변화에 따른 총 연금지급액의 변화의 합이다. 

 

𝛆𝑨,𝑯
𝑨 = −𝝁𝜹𝜹𝑨𝒒 [

𝟏

�̅�

𝝏𝚷𝑨,𝑯
𝑨

𝝏𝒆
(𝑯 − 𝑳)𝜷𝟏𝒏𝑨,𝑯] 

                +𝑫
𝝏𝜹

𝝏𝒆𝑨,𝑯
𝑨 + 𝑫𝑨

𝝏𝜹𝑨

𝝏𝒆𝑨,𝑯
𝑨 + 𝑫𝑩

𝝏𝜹𝑩

𝝏𝒆𝑨,𝑯
𝑨  (A4.5) 

𝛆𝑨,𝑯
𝑩 = −𝝁𝜹𝜹𝑨(𝟏 − 𝒒) [

𝟏

�̅�

𝝏𝚷𝑨,𝑯
𝑩

𝝏𝒆
(𝑯 − 𝑳)𝜷𝟏𝒏𝑨,𝑯] 

               +𝑫
𝝏𝜹

𝝏𝒆𝑨,𝑯
𝑩 + 𝑫𝑨

𝝏𝜹𝑨

𝝏𝒆𝑨,𝑯
𝑩 + 𝑫𝑩

𝝏𝜹𝑩

𝝏𝒆𝑨,𝑯
𝑩  (A4.6) 

𝛆𝑨,𝑳
𝑨 = −𝝁𝜹(𝟏 − 𝜹𝑨)𝒒 [

𝟏

�̅�

𝝏𝚷𝑨,𝑳
𝑨

𝝏𝒆
(𝑯 − 𝑳)𝜷𝟏𝒏𝑨,𝑳] 

               +𝑫
𝝏𝜹

𝝏𝒆𝑨,𝑳
𝑨 + 𝑫𝑨

𝝏𝜹𝑨

𝝏𝒆𝑨,𝑳
𝑨 + 𝑫𝑩

𝝏𝜹𝑩

𝝏𝒆𝑨,𝑳
𝑨  (A4.7) 

𝛆𝑨,𝑳
𝑩 = −𝝁𝜹(𝟏 − 𝜹𝑨)(𝟏 − 𝒒) [

𝟏

�̅�

𝝏𝚷𝑨,𝑳
𝑩

𝝏𝒆
(𝑯 − 𝑳)𝜷𝟏𝒏𝑨,𝑳] 

               +𝑫
𝝏𝜹

𝝏𝒆𝑨,𝑳
𝑩

+ 𝑫𝑨

𝝏𝜹𝑨

𝝏𝒆𝑨,𝑳
𝑩

+ 𝑫𝑩

𝝏𝜹𝑩

𝝏𝒆𝑨,𝑳
𝑩

 (A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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𝛆𝑩,𝑯
𝑨 = −𝝁(𝟏 − 𝜹)𝜹𝑩(𝟏 − 𝒒) [

𝟏

�̅�

𝝏𝚷𝑩,𝑯
𝑨

𝝏𝒆
(𝑯 − 𝑳)𝜷𝟏𝒏𝑩,𝑯] 

             +𝑫
𝝏𝜹

𝝏𝒆𝑩,𝑯
𝑨 + 𝑫𝑨

𝝏𝜹𝑨

𝝏𝒆𝑩,𝑯
𝑨 + 𝑫𝑩

𝝏𝜹𝑩

𝝏𝒆𝑩,𝑯
𝑨  (A4.9) 

𝛆𝑩,𝑯
𝑩 = −𝝁(𝟏 − 𝜹)𝜹𝑩𝒒 [

𝟏

�̅�

𝝏𝚷𝑩,𝑯
𝑩

𝝏𝒆
(𝑯 − 𝑳)𝜷𝟏𝒏𝑩,𝑯] 

              +𝑫
𝝏𝜹

𝝏𝒆𝑩,𝑯
𝑩 + 𝑫𝑨

𝝏𝜹𝑨

𝝏𝒆𝑩,𝑯
𝑩 + 𝑫𝑩

𝝏𝜹𝑩

𝝏𝒆𝑩,𝑯
𝑩  

(A4.10) 

𝛆𝑩,𝑳
𝑨 = −𝝁(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 [

𝟏

�̅�

𝝏𝚷𝑩,𝑳
𝑨

𝝏𝒆
(𝑯 − 𝑳)𝜷𝟏𝒏𝑩,𝑳] 

               +𝑫
𝝏𝜹

𝝏𝒆𝑩,𝑳
𝑨 + 𝑫𝑨

𝝏𝜹𝑨

𝝏𝒆𝑩,𝑳
𝑨 + 𝑫𝑩

𝝏𝜹𝑩

𝝏𝒆𝑩,𝑳
𝑨  

(A4.11) 

𝛆𝑩,𝑳
𝑩 = −𝝁(𝟏 − 𝜹)(𝟏 − 𝜹𝑩)𝒒 [

𝟏

�̅�

𝝏𝚷𝑩,𝑳
𝑩

𝝏𝒆
(𝑯 − 𝑳)𝜷𝟏𝒏𝑩,𝑳] 

               +𝑫
𝝏𝜹

𝝏𝒆𝑩,𝑳
𝑩 + 𝑫𝑨

𝝏𝜹𝑨

𝝏𝒆𝑩,𝑳
𝑩 + 𝑫𝑩

𝝏𝜹𝑩

𝝏𝒆𝑩,𝑳
𝑩  

(A4.12) 

 

𝛌𝐀,𝑯 = −𝝁𝜹𝜹𝑨  {𝑺𝑯𝑯 + 𝒒
𝜷𝟏

�̅�
(𝚷𝑨,𝑯

𝑨 𝑯 + (𝟏 − 𝚷𝑨,𝑯
𝑨 )𝑳) + (𝟏 − 𝒒)

𝜷𝟏

�̅�
(𝚷𝑨,𝑯

𝑩 𝑯 + (𝟏 − 𝚷𝑨,𝑯
𝑩 )𝑳)} 

+
𝝁𝜹𝜹𝑨

(�̅�)𝟐 {𝜹𝜹𝑨𝒒(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𝑳 ) + 𝜹𝜹𝑨(𝟏 − 𝒒)(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𝑳 )

+ 𝜹(𝟏 − 𝜹𝑨)𝒒(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𝑳 )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𝚷𝑨,𝒍
𝑩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𝑳 )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𝜹𝑩𝒒(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𝑳 )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𝑳 )} 

+𝑫
𝝏𝜹

𝝏𝒏𝑨,𝑯
+ 𝑫𝑨

𝝏𝜹𝑨

𝝏𝒏𝑨,𝑯
+ 𝑫𝑩

𝝏𝜹𝑩

𝝏𝒏𝑨,𝑯
 (A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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𝛌𝐀,𝑳 = −𝝁𝜹(𝟏 − 𝜹𝑨) {𝑺𝑳𝑳 + 𝒒
𝜷𝟏

�̅�
(𝚷𝑨,𝑳

𝑨 𝑯 + (𝟏 − 𝚷𝑨,𝑳
𝑨 )𝑳) + (𝟏 − 𝒒)

𝜷𝟏

�̅�
(𝚷𝑨,𝑳

𝑩 𝑯 + (𝟏 − 𝚷𝑨,𝑳
𝑩 )𝑳)} 

+
𝝁𝜹(𝟏 − 𝜹𝑨)

(�̅�)𝟐 {𝜹𝜹𝑨𝒒(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𝑳 ) + 𝜹𝜹𝑨(𝟏 − 𝒒)(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𝑳 )

+ 𝜹(𝟏 − 𝜹𝑨)𝒒(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𝑳 )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𝑳 )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𝜹𝑩𝒒(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𝑳 )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𝑳 )} 

+𝑫
𝝏𝜹

𝝏𝒏𝑨,𝑳
+ 𝑫𝑨

𝝏𝜹𝑨

𝝏𝒏𝑨,𝑳
+ 𝑫𝑩

𝝏𝜹𝑩

𝝏𝒏𝑨,𝑳
 (A4.14) 

 

𝛌𝐁,𝑯 = −𝝁(𝟏 − 𝜹)𝜹𝑩  {𝑺𝑯𝑯 + (𝟏 − 𝒒)
𝜷𝟏

�̅�
(𝚷𝑩,𝑯

𝑨 𝑯 + (𝟏 − 𝚷𝑩,𝑯
𝑨 )𝑳) + 𝒒

𝜷𝟏

�̅�
(𝚷𝑩,𝑯

𝑩 𝑯 + (𝟏 − 𝚷𝑩,𝑯
𝑩 )𝑳)} 

+
𝝁(𝟏 − 𝜹)𝜹𝑩

(�̅�)𝟐 {𝜹𝜹𝑨𝒒(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𝑳 ) + 𝜹𝜹𝑨(𝟏 − 𝒒)(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𝑳 )

+ 𝜹(𝟏 − 𝜹𝑨)𝒒(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𝑳 )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𝑳 )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𝜹𝑩𝒒(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𝑳 )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𝑳 )} 

+𝑫
𝝏𝜹

𝝏𝒏𝑩,𝑯
+ 𝑫𝑨

𝝏𝜹𝑨

𝝏𝒏𝑩,𝑯
+ 𝑫𝑩

𝝏𝜹𝑩

𝝏𝒏𝑩,𝑯
 (A4.15) 

𝛌𝐁,𝑳 = −𝝁(𝟏 − 𝜹)(𝟏 − 𝜹𝑩) {𝑺𝑳𝑳 + (𝟏 − 𝒒)
𝜷𝟏

�̅�
(𝚷𝑩,𝑳

𝑨 𝑯 + (𝟏 − 𝚷𝑩,𝑳
𝑨 )𝑳)

+ 𝒒
𝜷𝟏

�̅�
(𝚷𝑩,𝑳

𝑩 𝑯 + (𝟏 − 𝚷𝑩,𝑳
𝑩 )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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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𝝁(𝟏 − 𝜹)(𝟏 − 𝜹𝑩)

(�̅�)𝟐 {𝜹𝜹𝑨𝒒(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𝑳 ) + 𝜹𝜹𝑨(𝟏 − 𝒒)(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𝑯 + (𝟏 − 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𝑳 )

+ 𝜹(𝟏 − 𝜹𝑨)𝒒(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𝑳 )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𝑯 + (𝟏 − 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𝑳 )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𝜹𝑩𝒒(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𝑯 + (𝟏 − 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𝑳 )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𝑳 )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𝑯 + (𝟏 − 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𝑳 )} 

+𝑫
𝝏𝜹

𝝏𝒏𝑩,𝑳
+ 𝑫𝑨

𝝏𝜹𝑨

𝝏𝒏𝑩,𝑳
+ 𝑫𝑩

𝝏𝜹𝑩

𝝏𝒏𝑩,𝑳
 (A4.16) 

 

𝛛𝐓𝑯: 

−𝛅𝛅𝑨𝒒𝑯𝑼′(𝒄𝑨,𝑯
𝑨 ) − 𝜹𝜹𝑨(𝟏 − 𝒒)𝑯𝑼′(𝒄𝑨,𝑯

𝑩 )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𝑯𝑼′(𝒄𝑩,𝑯
𝑨 )

− (𝟏 − 𝜹)𝜹𝑩𝒒𝑯𝑼′(𝒄𝑩,𝑯
𝑩 ) 

+𝝁[𝜹𝜹𝑨 + (𝟏 − 𝜹)𝜹𝑩]𝑯 

+𝝀𝑨,𝑯

𝝏𝒏𝑨,𝑯

𝝏𝑻𝑯

+ 𝝀𝑩,𝑯

𝝏𝒏𝑩,𝑯

𝝏𝑻𝑯

+ 𝜺𝑨,𝑯
𝑨

𝝏𝒆𝑨,𝑯
𝑨

𝝏𝑻𝑯

+ 𝜺𝑨,𝑯
𝑩

𝝏𝒆𝑨,𝑯
𝑩

𝝏𝑻𝑯

+ 𝜺𝑩,𝑯
𝑨

𝝏𝒆𝑩,𝑯
𝑨

𝝏𝑻𝑯

+ 𝜺𝑩,𝑯
𝑩

𝝏𝒆𝑩,𝑯
𝑩

𝝏𝑻𝑯

 

= 𝟎 (A4.17) 

 

𝛛𝐓𝑳: 

−𝛅(𝟏 − 𝛅𝐀)𝒒𝑳𝑼′(𝒄𝑨,𝑳
𝑨 )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𝑳𝑼′(𝒄𝑨,𝑳

𝑩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𝑳𝑼′(𝒄𝑩,𝑳
𝑨 )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𝑳𝑼′(𝒄𝑩,𝑳

𝑩 ) 

+𝝁[𝜹(𝟏 − 𝜹𝑨) + (𝟏 − 𝜹)(𝟏 − 𝜹𝑩)]𝑳 

+𝝀𝑨,𝑳

𝝏𝒏𝑨,𝑳

𝝏𝑻𝑳

+ 𝝀𝑩,𝑳

𝝏𝒏𝑩,𝑳

𝝏𝑻𝑳

+ 𝜺𝑨,𝑳
𝑨

𝝏𝒆𝑨,𝑳
𝑨

𝝏𝑻𝑳

+ 𝜺𝑨,𝑳
𝑩

𝝏𝒆𝑨,𝑳
𝑩

𝝏𝑻𝑳

+ 𝜺𝑩,𝑳
𝑨

𝝏𝒆𝑩,𝑳
𝑨

𝝏𝑻𝑳

+ 𝜺𝑩,𝑳
𝑩

𝝏𝒆𝑩,𝑳
𝑩

𝝏𝑻𝑳

 

= 𝟎 (A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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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A4.17)과 (A4.18)는 소득세율을 결정하는 일계 조건들이다. 소득세가 

증가하면 해당 소득을 가진 부모들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한 효용 

감소분이 각 방정식의 처음 네 항이다. 소득세의 증가는 정부 예산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것이 각 방정식의 다섯 번째 항으로 표현되고 있다. 소득세의 

증가는 각 소득을 가진 부모의 자녀 출산 및 교육 지출에 영향을 주어 

후생을 변화시킨다. 이를 반영하는 항이 여섯 번째부터 마지막 항까지이다. 

만약 특정 소득( x )과 타입( s )을 가진 부모의 출산이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고 소득세 증가가 자녀 수 감소 효과가 있다면 해당 소득세 증가의 

한계비용으로 작용한다. ( 𝜏𝑠,𝑥 × 𝜕𝑛s,x 𝜕𝑇x⁄ < 0 ) 마찬가지로 특정 소득( x ) 과 

타입(s)을 가진 부모가 특정 타입(t)의 자녀를 낳았을 때,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의 외부효과가 양의 값을 갖고 소득세 증가에 따라 부모의 교육 지출이 

감소한다면 해당 소득세 증가의 한계비용으로 작용한다. (휀𝑠,𝑥
t × 𝜕𝑒s,x

t 𝜕𝑇x⁄ < 0) 

정부는 이러한 부모 선택의 외부효과와 정책에 대한 부모 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소득세를 결정한다. 

 

𝛛𝑺𝑯: 

𝛅𝛅𝐀𝒒𝒏𝑨,𝑯𝑯𝑼′(𝒄𝑨,𝑯
𝑨 ) + 𝜹𝜹𝑨(𝟏 − 𝒒)𝒏𝑨,𝑯𝑯𝑼′(𝒄𝑨,𝑯

𝑩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𝒏𝑩,𝑯𝑯𝑼′(𝒄𝑩,𝑯
𝑨 ) + (𝟏 − 𝜹)𝜹𝑩𝒒𝒏𝑩,𝑯𝑯𝑼′(𝒄𝑩,𝑯

𝑩 ) 

−𝝁[𝜹𝜹𝑨𝒏𝑨,𝑯 + (𝟏 − 𝜹)𝜹𝑩𝒏𝑩,𝑯]𝑯 

+𝝀𝑨,𝑯

𝝏𝒏𝑨,𝑯

𝝏𝑺𝑯

+ 𝝀𝑩,𝑯

𝝏𝒏𝑩,𝑯

𝝏𝑺𝑯

+ 𝜺𝑨,𝑯
𝑨

𝝏𝒆𝑨,𝑯
𝑨

𝝏𝑺𝑯

+ 𝜺𝑨,𝑯
𝑩

𝝏𝒆𝑨,𝑯
𝑩

𝝏𝑺𝑯

+ 𝜺𝑩,𝑯
𝑨

𝝏𝒆𝑩,𝑯
𝑨

𝝏𝑺𝑯

+ 𝜺𝑩,𝑯
𝑩

𝝏𝒆𝑩,𝑯
𝑩

𝝏𝑺𝑯

 

= 𝟎 (A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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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𝑺𝑳: 

𝛅(𝟏 − 𝛅𝐀)𝒒𝒏𝑨,𝑳𝑳𝑼′(𝒄𝑨,𝑳
𝑨 )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𝒏𝑨,𝑳𝑳𝑼′(𝒄𝑨,𝑳

𝑩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𝒏𝑩,𝑳𝑳𝑼′(𝒄𝑩,𝑳
𝑨 )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𝒏𝑩,𝑳𝑳𝑼′(𝒄𝑩,𝑳

𝑩 ) 

−𝝁[𝜹(𝟏 − 𝜹𝑨)𝒏𝑨,𝑳 + (𝟏 − 𝜹)(𝟏 − 𝜹𝑩)𝒏𝑩,𝑳]𝑳 

+𝝀𝑨,𝑳

𝝏𝒏𝑨,𝑳

𝝏𝑺𝑳

+ 𝝀𝑩,𝑳

𝝏𝒏𝑩,𝑳

𝝏𝑺𝑳

+ 𝜺𝑨,𝑳
𝑨

𝝏𝒆𝑨,𝑳
𝑨

𝝏𝑺𝑳

+ 𝜺𝑨,𝑳
𝑩

𝝏𝒆𝑨,𝑳
𝑩

𝝏𝑺𝑳

+ 𝜺𝑩,𝑳
𝑨

𝝏𝒆𝑩,𝑳
𝑨

𝝏𝑺𝑳

+ 𝜺𝑩,𝑳
𝑩

𝝏𝒆𝑩,𝑳
𝑩

𝝏𝑺𝑳

 

= 𝟎 (A4.20) 

 

식 (A4.19)와 (A4.20)은 출산 정책을 결정하는 일계 조건들이다. 출산 

정책 역시 소득세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식에서 처음 

네 항은 출산지원이 증가함에 따른 소비 증가로 인한 효용 증가 효과를 

나타내고, 다섯 번째 항은 출산지원 증가에 따른 예산 감소분을 나타내며, 

여섯 번째부터 마지막 항까지는 출산지원 증가에 따른 부모들의 선택 변화가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득 부모는 

저소득 부모에 비해 출산의 외부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출산의 외부효과 

차이를 고려하여 고소득 부모의 출산을 상대적으로 장려하고 저소득 부모의 

출산을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이 최적 정책이 된다. 

연금 정책 변수 βk  (k=0,1)에 대한 일계조건은 아래의 식 (A4.21)로 

표현된다. 

 

𝛛𝛃𝐤: 

   𝛅𝛅𝑨𝒒𝜷 [𝚷𝑨,𝑯
𝑨 𝑼′(𝐏𝑨,𝑯

𝑯 )
𝝏𝐏𝑨,𝑯

𝑯

𝝏𝜷𝒌

+ (𝟏 − 𝚷𝑨,𝑯
𝑨 )𝑼′(𝐏𝑨,𝑯

𝑳 )
𝝏𝐏𝑨,𝑯

𝑳

𝝏𝜷𝒌

] 

+𝛅𝛅𝑨(𝟏 − 𝒒)𝜷 [𝚷𝑨,𝑯
𝑩 𝑼′(𝐏𝑨,𝑯

𝑯 )
𝝏𝐏𝑨,𝑯

𝑯

𝝏𝜷𝒌

+ (𝟏 − 𝚷𝑨,𝑯
𝑩 )𝑼′(𝐏𝑨,𝑯

𝑳 )
𝝏𝐏𝑨,𝑯

𝑳

𝝏𝜷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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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𝛅(𝟏 − 𝛅𝐀)𝒒𝜷 [𝚷𝑨,𝑳
𝑨 𝑼′(𝐏𝑨,𝑳

𝑯 )
𝝏𝐏𝑨,𝑳

𝑯

𝝏𝜷𝒌

+ (𝟏 − 𝚷𝑨,𝑳
𝑨 )𝑼′(𝐏𝑨,𝑳

𝑳 )
𝝏𝐏𝑨,𝑳

𝑳

𝝏𝜷𝒌

] 

+𝛅(𝟏 − 𝛅𝑨)(𝟏 − 𝒒)𝜷 [𝚷𝑨,𝑳
𝑩 𝑼′(𝐏𝑨,𝑳

𝑯 )
𝝏𝐏𝑨,𝑳

𝑯

𝝏𝜷𝒌

+ (𝟏 − 𝚷𝑨,𝑳
𝑩 )𝑼′(𝐏𝑨,𝑳

𝑳 )
𝝏𝐏𝑨,𝑳

𝑳

𝝏𝜷𝒌

] 

+(𝟏 − 𝛅)𝛅𝐁(𝟏 − 𝒒)𝜷 [𝚷𝑩,𝑯
𝑨 𝑼′(𝐏𝑩,𝑯

𝑯 )
𝝏𝐏𝑩,𝑯

𝑯

𝝏𝜷𝒌

+ (𝟏 − 𝚷𝑩,𝑯
𝑨 )𝑼′(𝐏𝑩,𝑯

𝑳 )
𝝏𝐏𝑩,𝑯

𝑳

𝝏𝜷𝒌

] 

+(𝟏 − 𝛅)𝛅𝑩𝒒𝜷 [𝚷𝑩,𝑯
𝑩 𝑼′(𝐏𝑩,𝑯

𝑯 )
𝝏𝐏𝑩,𝑯

𝑯

𝝏𝜷𝒌

+ (𝟏 − 𝚷𝑩,𝑯
𝑩 )𝑼′(𝐏𝑩,𝑯

𝑳 )
𝝏𝐏𝑩,𝑯

𝑳

𝝏𝜷𝒌

] 

+(𝟏 − 𝛅)(𝟏 − 𝛅𝐁)(𝟏 − 𝒒)𝜷 [𝚷𝑩,𝑳
𝑨 𝑼′(𝐏𝑩,𝑳

𝑯 )
𝝏𝐏𝑩,𝑳

𝑯

𝝏𝜷𝒌

+ (𝟏 − 𝚷𝑩,𝑳
𝑨 )𝑼′(𝐏𝑩,𝑳

𝑳 )
𝝏𝐏𝑩,𝑳

𝑳

𝝏𝜷𝒌

] 

+(𝟏 − 𝛅)(𝟏 − 𝛅𝑩)𝒒𝜷 [𝚷𝑩,𝑳
𝑩 𝑼′(𝐏𝑩,𝑳

𝑯 )
𝝏𝐏𝑩,𝑳

𝑯

𝝏𝜷𝒌

+ (𝟏 − 𝚷𝑩,𝑳
𝑩 )𝑼′(𝐏𝑩,𝑳

𝑳 )
𝝏𝐏𝑩,𝑳

𝑳

𝝏𝜷𝒌

] 

−
𝝁

�̅�
{𝜹𝜹𝑨𝒒 [𝚷𝑨,𝑯

𝑨
𝝏𝐏𝑨,𝑯

𝑯

𝝏𝜷𝒌

+ (𝟏 − 𝚷𝑨,𝑯
𝑨 )

𝝏𝐏𝑨,𝑯
𝑳

𝝏𝜷𝒌

]

+ 𝜹𝜹𝑨(𝟏 − 𝒒) [𝚷𝑨,𝑯
𝑩

𝝏𝐏𝑨,𝑯
𝑯

𝝏𝜷𝒌

+ (𝟏 − 𝚷𝑨,𝑯
𝑩 )

𝝏𝐏𝑨,𝑯
𝑳

𝝏𝜷𝒌

]

+ 𝜹(𝟏 − 𝜹𝑨)𝒒 [𝚷𝑨,𝑳
𝑨

𝝏𝐏𝑨,𝑳
𝑯

𝝏𝜷𝒌

+ (𝟏 − 𝚷𝑨,𝑳
𝑨 )

𝝏𝐏𝑨,𝑳
𝑳

𝝏𝜷𝒌

]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 [𝚷𝑨,𝑳
𝑩

𝝏𝐏𝑨,𝑳
𝑯

𝝏𝜷𝒌

+ (𝟏 − 𝚷𝑨,𝑳
𝑩 )

𝝏𝐏𝑨,𝑳
𝑳

𝝏𝜷𝒌

]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 [𝚷𝑩,𝑯
𝑨

𝝏𝐏𝑩,𝑯
𝑯

𝝏𝜷𝒌

+ (𝟏 − 𝚷𝑩,𝑯
𝑨 )

𝝏𝐏𝑩,𝑯
𝑳

𝝏𝜷𝒌

]  

+ (𝟏 − 𝜹)𝜹𝑩𝒒 [𝚷𝑩,𝑯
𝑩

𝝏𝐏𝑩,𝑯
𝑯

𝝏𝜷𝒌

+ (𝟏 − 𝚷𝑩,𝑯
𝑩 )

𝝏𝐏𝑩,𝑯
𝑳

𝝏𝜷𝒌

]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 [𝚷𝑩,𝑳
𝑨

𝝏𝐏𝑩,𝑳
𝑯

𝝏𝜷𝒌

+ (𝟏 − 𝚷𝑩,𝑳
𝑨 )

𝝏𝐏𝑩,𝑳
𝑳

𝝏𝜷𝒌

]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 [𝚷𝑩,𝑳
𝑩

𝝏𝐏𝑩,𝑳
𝑯

𝝏𝜷𝒌

+ (𝟏 − 𝚷𝑩,𝑳
𝑩 )

𝝏𝐏𝑩,𝑳
𝑳

𝝏𝜷𝒌

]} 

+𝝀𝑨,𝑯

𝝏𝒏𝑨,𝑯

𝝏𝜷𝒌

+ 𝝀𝑨,𝑳

𝝏𝒏𝑨,𝑳

𝝏𝜷𝒌

+ 𝝀𝑩,𝑯

𝝏𝒏𝑩,𝑯

𝝏𝜷𝒌

+ 𝝀𝑩,𝑳

𝝏𝒏𝑩,𝑳

𝝏𝜷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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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𝜺𝑨,𝑯
𝑨

𝝏𝒆𝑨,𝑯
𝑨

𝝏𝜷𝒌

+ 𝜺𝑨,𝑯
𝑩

𝝏𝒆𝑨,𝑯
𝑩

𝝏𝜷𝒌

+ 𝜺𝑨,𝑳
𝑨

𝝏𝒆𝑨,𝑳
𝑨

𝝏𝜷𝒌

+ 𝜺𝑨,𝑳
𝑩

𝝏𝒆𝑨,𝑳
𝑩

𝝏𝜷𝒌

 

+𝜺𝑩,𝑯
𝑨

𝝏𝒆𝑩,𝑯
𝑨

𝝏𝜷𝒌

+ 𝜺𝑩,𝑯
𝑩

𝝏𝒆𝑩,𝑯
𝑩

𝝏𝜷𝒌

+ 𝜺𝑩,𝑳
𝑨

𝝏𝒆𝑩,𝑳
𝑨

𝝏𝜷𝒌

+ 𝜺𝑩,𝑳
𝑩

𝝏𝒆𝑩,𝑳
𝑩

𝝏𝜷𝒌

 

= 𝟎 (A4.21) 

 

일계 조건의 처음 여덟 항은 연금 정책 변수 변화에 따른 노후 소비 변화 

효과를 나타내고, 아홉 번째 항은 연금 정책 변수 변화에 따른 정부예산 

변화를 나타내며, 나머지 항들은 연금 정책 변수 변화에 따른 각 그룹 

부모들의 출산/교육 선택 변화에 각 선택 변화의 외부효과를 곱한 값을 

나타낸다. 연금 정책 변수의 경우 모든 부모에게 영향을 주므로 각 정책 

변수의 선택에는 모든 부모의 선택 변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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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4.2 절 정부 최적 정책의 일계조건 

 

본 절에서는 4.2절에서의 정부의 최적 정책에 대한 일계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예산제약 (4.13)과 개별 부모의 자녀 수 및 교육 지출에 대한 

선택 제약 (4.14), (4.15) 하에서 식 (4.12)로 표현되는 부모의 균제 상태 

평균 후생을 최대화 하기 위한 선택을 한다. 수식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부록 3에서와 유사하게 몇 가지 기호를 추가로 정의하기로 한다. 먼저 

Π𝑠,𝑥
𝑡 ≡ Π(e𝑠,𝑥

𝑡 , 𝑥, 𝑡) 는 타입이 𝑠 이고 소득이 𝑥 인 부모의 자녀가 𝑡 인 경우 

부모의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이 e𝑠,𝑥
𝑡 일 때 해당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을 의미한다. P𝑠,𝑥
𝑡 = P(𝑛𝑠,𝑥 , e𝑠,𝑥

𝑡 )는 타입이 𝑠이고 소득이 𝑥인 부모의 자녀 

타입이 𝑡인 경우 부모의 자녀 1인당 교육 지출이 e𝑠,𝑥
𝑡 일 때 해당 부모가 받게 

되는 연금 수급액을 의미한다. 

부록 3에서와 같이 정부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 

후생에 미치는 효과 D, DA, DB를 정의하자. D는 전체 인구 중 A타입 인구의 

비율 증가에 따른 후생의 변화를 의미한다. D𝐴 는 A타입 인구 중 고소득자 

비율 증가에 따른 후생의 변화를 의미한다. DB 는 B타입 인구 중 고소득자 

비율 증가에 따른 후생의 변화를 의미한다. D는 3.3절 및 부록 3에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 요소의 합으로 표현된다. 첫 번째는 A타입 비율 증가에 

따른 평균 효용 변화, 두 번째는 A타입 비율 증가에 따른 예산의 순 

변화(net change), 세 번째는 A타입 비율 증가에 따른 인구증가율 변화로 

인한 연금 지급 부담의 변화이다. D𝐴와 DB 역시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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𝐃 ≡
𝝏𝓛

𝝏𝜹
 

= 𝜹𝑨𝒒{𝑼(𝒄𝑨,𝑯
𝑨 ) + 𝜷𝑼(𝐏𝐀,𝑯

𝑨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𝐀,𝑯
𝑨 ]𝝓(𝒏𝑨,𝑯)} 

+𝜹𝑨(𝟏 − 𝒒){𝑼(𝒄𝑨,𝑯
𝑩 ) + 𝜷𝑼(𝐏𝐀,𝑯

𝑩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𝐀,𝑯
𝑩 ]𝝓(𝒏𝑨,𝑯)} 

+(𝟏 − 𝜹𝑨)𝒒{𝑼(𝒄𝑨,𝑳
𝑨 ) + 𝜷𝑼(𝐏𝐀,𝑳

𝑨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𝐀,𝑳
𝑨 ]𝝓(𝒏𝑨,𝑳)} 

+(𝟏 − 𝜹𝑨)(𝟏 − 𝒒){𝑼(𝒄𝑨,𝑳
𝑩 ) + 𝜷𝑼(𝐏𝐀,𝑳

𝑩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𝐀,𝑳
𝑩 ]𝝓(𝒏𝑨,𝑳)} 

−𝜹𝑩(𝟏 − 𝒒){𝑼(𝒄𝑩,𝑯
𝑨 ) + 𝑼(𝐏𝐁,𝑯

𝑨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𝐁,𝑯
𝑨 ]𝝓(𝒏𝑩,𝑯)} 

−𝜹𝑩𝒒{𝑼(𝒄𝑩,𝑯
𝑩 ) + 𝜷𝑼(𝐏𝐁,𝑯

𝑩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𝐁,𝑯
𝑩 ]𝝓(𝒏𝑩,𝑯)} 

−(𝟏 − 𝜹𝑩)(𝟏 − 𝒒){𝑼(𝒄𝑩,𝑳
𝑨 ) + 𝜷𝑼(𝐏𝐁,𝑳

𝑨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𝐁,𝑳
𝑨 ]𝝓(𝒏𝑩,𝑳)} 

−(𝟏 − 𝜹𝑩)𝒒{𝑼(𝒄𝑩,𝑳
𝑩 ) + 𝜷𝑼(𝐏𝐁,𝑳

𝑩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𝐁,𝑳
𝑩 ]𝝓(𝒏𝑩,𝑳)} 

+𝛍 {𝜹𝑨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𝑨,𝑯)𝑯 −
𝟏

�̅�
𝐏𝐀,𝑯

𝑨 ] + 𝜹𝑨(𝟏 − 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𝑨,𝑯)𝑯 −
𝟏

�̅�
𝐏𝐀,𝑯

𝑩 ]

+ (𝟏 − 𝜹𝑨)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𝑨,𝑳)𝑳 −
𝟏

�̅�
𝐏𝐀,𝑳

𝑨 ]

+ (𝟏 − 𝜹𝑨)(𝟏 − 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𝑨,𝑳)𝑳 −
𝟏

�̅�
𝐏𝐀,𝑳

𝑩 ]

− 𝜹𝑩(𝟏 − 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𝑩,𝑯)𝑯 −
𝟏

�̅�
𝐏𝐁,𝑯

𝑨 ] − 𝜹𝑩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𝑩,𝑯)𝑯 −
𝟏

�̅�
𝐏𝐁,𝑯

𝑩 ]

− (𝟏 − 𝜹𝑩)(𝟏 − 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𝑩,𝑳)𝑳 −
𝟏

�̅�
𝐏𝐁,𝑳

𝑨 ]

− (𝟏 − 𝜹𝑩)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𝑩,𝑳)𝑳 −
𝟏

�̅�
𝐏𝐁,𝑳

𝑩 ]} 

+𝛍{𝜹𝜹𝑨𝒒𝐏𝐀,𝑯
𝑨 + 𝜹𝜹𝑨(𝟏 − 𝒒)𝐏𝐀,𝑯

𝑩 + 𝜹(𝟏 − 𝜹𝑨)𝒒𝐏𝐀,𝑳
𝑨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𝐏𝐀,𝑳

𝑩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𝐏𝐁,𝑯
𝑨 + (𝟏 − 𝜹)𝜹𝑩𝒒𝐏𝐁,𝑯

𝑩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𝐏𝐁,𝑳
𝑨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𝐏𝐁,𝑳
𝑩 } 

        ×
[𝜹𝑨𝒏𝑨,𝑯 + (𝟏 − 𝜹𝑨)𝒏𝑨,𝑳] − [𝜹𝑩𝒏𝑩,𝑯 + (𝟏 − 𝜹𝑩)𝒏𝑩,𝑳]

(�̅�)𝟐  (A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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𝐃𝐀 ≡
𝝏𝓛

𝝏𝜹𝑨
 

= 𝜹𝒒{𝑼(𝒄𝑨,𝑯
𝑨 ) + 𝜷𝑼(𝐏𝐀,𝑯

𝑨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𝐀,𝑯
𝑨 ]𝝓(𝒏𝑨,𝑯)} 

+𝜹(𝟏 − 𝒒){𝑼(𝒄𝑨,𝑯
𝑩 ) + 𝜷𝑼(𝐏𝐀,𝑯

𝑩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𝐀,𝑯
𝑩 ]𝝓(𝒏𝑨,𝑯)} 

−𝜹𝒒{𝑼(𝒄𝑨,𝑳
𝑨 ) + 𝜷𝑼(𝐏𝐀,𝑳

𝑨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𝐀,𝑳
𝑨 ]𝝓(𝒏𝑨,𝑳)} 

−𝜹(𝟏 − 𝒒){𝑼(𝒄𝑨,𝑳
𝑩 ) + 𝜷𝑼(𝐏𝐀,𝑳

𝑩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𝐀,𝑳
𝑩 ]𝝓(𝒏𝑨,𝑳)} 

+𝛍 {𝜹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𝑨,𝑯)𝑯 −
𝟏

�̅�
𝐏𝐀,𝑯

𝑨 ] + 𝜹(𝟏 − 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𝑨,𝑯)𝑯 −
𝟏

�̅�
𝐏𝐀,𝑯

𝑩 ]

− 𝜹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𝑨,𝑳)𝑳 −
𝟏

�̅�
𝐏𝐀,𝑳

𝑨 ] − 𝜹(𝟏 − 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𝑨,𝑳)𝑳 −
𝟏

�̅�
𝐏𝐀,𝑳

𝑩 ]} 

+𝛍{𝜹𝜹𝑨𝒒𝐏𝐀,𝑯
𝑨 + 𝜹𝜹𝑨(𝟏 − 𝒒)𝐏𝐀,𝑯

𝑩 + 𝜹(𝟏 − 𝜹𝑨)𝒒𝐏𝐀,𝑳
𝑨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𝐏𝐀,𝑳

𝑩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𝐏𝐁,𝑯
𝑨 + (𝟏 − 𝜹)𝜹𝑩𝒒𝐏𝐁,𝑯

𝑩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𝐏𝐁,𝑳
𝑨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𝐏𝐁,𝑳
𝑩 } 

        ×
𝜹(𝒏𝑨,𝑯 − 𝒏𝑨,𝑳𝑳

)

(�̅�)𝟐  (A5.2) 

 

𝐃𝐁 ≡
𝝏𝓛

𝝏𝜹𝑩
 

= (𝟏 − 𝜹)(𝟏 − 𝒒){𝑼(𝒄𝑩,𝑯
𝑨 ) + 𝜷𝑼(𝐏𝐁,𝑯

𝑨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𝐁,𝑯
𝑨 ]𝝓(𝒏𝑩,𝑯)} 

+(𝟏 − 𝜹)𝒒{𝑼(𝒄𝑩,𝑯
𝑩 ) + 𝜷𝑼(𝐏𝐁,𝑯

𝑩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𝐁,𝑯
𝑩 ]𝝓(𝒏𝑩,𝑯)} 

−(𝟏 − 𝜹)(𝟏 − 𝒒){𝑼(𝒄𝑩,𝑳
𝑨 ) + 𝜷𝑼(𝐏𝐁,𝑳

𝑨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𝐁,𝑳
𝑨 ]𝝓(𝒏𝑩,𝑳)} 

−(𝟏 − 𝜹)𝒒{𝑼(𝒄𝑩,𝑳
𝑩 ) + 𝜷𝑼(𝐏𝐁,𝑳

𝑩 ) + [𝜸𝑳 + (𝜸𝑯 − 𝜸𝑳)𝚷𝐁,𝑳
𝑩 ]𝝓(𝒏𝑩,𝑳)} 

+𝛍 {(𝟏 − 𝜹)(𝟏 − 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𝑩,𝑯)𝑯 −
𝟏

�̅�
𝐏𝐁,𝑯

𝑨 ] + (𝟏 − 𝜹)𝒒 [(𝑻𝑯 − 𝑺𝑯𝒏𝑩,𝑯)𝑯 −
𝟏

�̅�
𝐏𝐁,𝑯

𝑩 ]

− (𝟏 − 𝜹)(𝟏 − 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𝑩,𝑳)𝑳 −
𝟏

�̅�
𝐏𝐁,𝑳

𝑨 ]

− (𝟏 − 𝜹)𝒒 [(𝑻𝑳 − 𝑺𝑳𝒏𝑩,𝑳)𝑳 −
𝟏

�̅�
𝐏𝐁,𝑳

𝑩 ]} 

+𝛍{𝜹𝜹𝑨𝒒𝐏𝐀,𝑯
𝑨 + 𝜹𝜹𝑨(𝟏 − 𝒒)𝐏𝐀,𝑯

𝑩 + 𝜹(𝟏 − 𝜹𝑨)𝒒𝐏𝐀,𝑳
𝑨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𝐏𝐀,𝑳

𝑩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𝐏𝐁,𝑯
𝑨 + (𝟏 − 𝜹)𝜹𝑩𝒒𝐏𝐁,𝑯

𝑩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𝐏𝐁,𝑳
𝑨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𝐏𝐁,𝑳
𝑩 } 

        ×
(𝟏 − 𝜹)(𝒏𝑩,𝑯 − 𝒏𝑩,𝑳)

(�̅�)𝟐  (A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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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이 달라지면 개별 부모의 선택도 함께 달라진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개별 부모의 자녀 수 및 교육 지출 선택 변화는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개별 부모 선택의 일계조건 (3.38), (3.40)에 음함수 

정리에 따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개별 부모의 자녀 수 및 교육 지출 선택 

변화는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한다. 

 

[
 
 
 
 
 
 
𝝏𝑭𝟏

𝝏𝒆𝒔,𝒙
𝑨

𝝏𝑭𝟏

𝝏𝒆𝒔,𝒙
𝑩

𝝏𝑭𝟏

𝝏𝒏𝒔,𝒙

𝝏𝑭𝟐

𝝏𝒆𝒔,𝒙
𝑨

𝝏𝑭𝟐

𝝏𝒆𝒔,𝒙
𝑩

𝝏𝑭𝟐

𝝏𝒏𝒔,𝒙

𝝏𝑭𝟑

𝝏𝒆𝒔,𝒙
𝑨

𝝏𝑭𝟑

𝝏𝒆𝒔,𝒙
𝑩

𝝏𝑭𝟑

𝝏𝒏𝒔,𝒙]
 
 
 
 
 
 

[
 
 
 
 
 
 
𝝏𝒆𝒔,𝒙

𝑨

𝝏𝝉
𝝏𝒆𝒔,𝒙

𝑩

𝝏𝝉
𝝏𝒏𝒔,𝒙

𝝏𝝉 ]
 
 
 
 
 
 

=

[
 
 
 
 
 −

𝝏𝑭𝟏

𝝏𝝉

−
𝝏𝑭𝟐

𝝏𝝉

−
𝝏𝑭𝟑

𝝏𝝉 ]
 
 
 
 
 

 (A5.4) 

 

여기서 𝜏 는 정책변수로, τ = T𝐻 , 𝑇𝐿, 𝑆H, 𝑆L, 𝑝0, 𝑝1 이다. 또한 F1 은 식 

(3.38)의 좌변에 𝑡 = 𝐴를 대입한 것이고, F2 은 식 (3.38)의 좌변에 𝑡 = 𝐵를 

대입한 것이다. F3는 식 (3.40)의 좌변이다. 

정부는 정부예산제약식 (4.13)과 개별 경제주체의 선택 제약 (4.14), (4.15) 

하에서 식 (4.12)로 표현되는 사회 평균 후생을 최대화 하기 위한 세율(𝑇𝐿 , 

𝑇𝐻 ), 출산지원율(𝑆𝐿 , 𝑆𝐻 ), 연금 정책 변수(𝑝0 , 𝑝1 )를 결정한다. 각각에 대한 

일계조건은 부록 4의 식 (A4.17)-(A4.20)과 아래의 식 (A5.17)로 표현된다. 

이때 μ는 정부 예산제약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의미하고, 𝜆𝑠,𝑥  (𝑠 ∈ {𝐴, 𝐵} , 

𝑥 ∈ {𝐿, 𝐻})는 타입과 소득이 (𝑠, 𝑥 )인 부모의 자녀 수 선택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의미하며, 휀𝑠,𝑥
𝑡  ( 𝑠, 𝑡 ∈ {𝐴, 𝐵} , 𝑥 ∈ {𝐿, 𝐻} )는 타입과 소득이 ( 𝑠, 𝑥 )이고 

자녀의 타입이 t인 부모의 자녀 교육 지출 선택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이다. 

부록 3에서와 같이 부모의 선택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는 부모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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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갖는 외부효과를 의미한다. 우선 부모의 선택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 

𝜆𝑠,𝑥, 휀𝑠,𝑥
𝑡 의 계산을 정리하고 이후 정책 변수의 일계조건을 살펴보자. 

 

𝛆𝑨,𝑯
𝑨 = −𝝁𝜹𝜹𝑨𝒒

𝜷𝟏𝒏𝑨,𝐇

�̅�
+ 𝑫

𝝏𝜹

𝝏𝒆𝑨,𝐇
𝑨 + 𝑫𝑨

𝝏𝜹𝑨

𝝏𝒆𝑨,𝐇
𝑨 + 𝑫𝑩

𝝏𝜹𝑩

𝝏𝒆𝑨,𝐇
𝑨  (A5.5) 

𝛆𝑨,𝑯
𝑩 = −𝝁𝜹𝜹𝑨(𝟏 − 𝒒)

𝜷𝟏𝒏𝑨,𝐇

�̅�
+ 𝑫

𝝏𝜹

𝝏𝒆𝑨,𝐇
𝑩

+ 𝑫𝑨

𝝏𝜹𝑨

𝝏𝒆𝑨,𝐇
𝑩

+ 𝑫𝑩

𝝏𝜹𝑩

𝝏𝒆𝑨,𝐇
𝑩

 (A5.6) 

𝛆𝑨,𝑳
𝑨 = −𝝁𝜹(𝟏 − 𝜹𝑨)𝒒

𝜷𝟏𝒏𝑨,𝑳

�̅�
+ 𝑫

𝝏𝜹

𝝏𝒆𝑨,𝑳
𝑨

+ 𝑫𝑨

𝝏𝜹𝑨

𝝏𝒆𝑨,𝑳
𝑨

+ 𝑫𝑩

𝝏𝜹𝑩

𝝏𝒆𝑨,𝑳
𝑨

 (A5.7) 

𝛆𝑨,𝑳
𝑩 = −𝝁𝜹(𝟏 − 𝜹𝑨)(𝟏 − 𝒒)

𝜷𝟏𝒏𝑨,𝑳

�̅�
+ 𝑫

𝝏𝜹

𝝏𝒆𝑨,𝑳
𝑩 + 𝑫𝑨

𝝏𝜹𝑨

𝝏𝒆𝑨,𝑳
𝑩 + 𝑫𝑩

𝝏𝜹𝑩

𝝏𝒆𝑨,𝑳
𝑩  (A5.8) 

𝛆𝑩,𝑯
𝑨 = −𝝁(𝟏 − 𝜹)𝜹𝑩(𝟏 − 𝒒)

𝜷𝟏𝒏𝑩,𝐇

�̅�
+ 𝑫

𝝏𝜹

𝝏𝒆𝑩,𝐇
𝑨

+ 𝑫𝑨

𝝏𝜹𝑨

𝝏𝒆𝑩,𝐇
𝑨

+ 𝑫𝑩

𝝏𝜹𝑩

𝝏𝒆𝑩,𝐇
𝑨

 (A5.9) 

𝛆𝑩,𝑯
𝑩 = −𝝁(𝟏 − 𝜹)𝜹𝑩𝒒

𝜷𝟏𝒏𝑩,𝐇

�̅�
+ 𝑫

𝝏𝜹

𝝏𝒆𝑩,𝐇
𝑩

+ 𝑫𝑨

𝝏𝜹𝑨

𝝏𝒆𝑩,𝐇
𝑩

+ 𝑫𝑩

𝝏𝜹𝑩

𝝏𝒆𝑩,𝐇
𝑩

 (A5.10) 

𝛆𝑩,𝑳
𝑨 = −𝝁(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

𝜷𝟏𝒏𝑩,𝑳

�̅�
+ 𝑫

𝝏𝜹

𝝏𝒆𝑩,𝑳
𝑨 + 𝑫𝑨

𝝏𝜹𝑨

𝝏𝒆𝑩,𝑳
𝑨 + 𝑫𝑩

𝝏𝜹𝑩

𝝏𝒆𝑩,𝑳
𝑨  (A5.11) 

𝛆𝑩,𝑳
𝑩 = −𝝁(𝟏 − 𝜹)(𝟏 − 𝜹𝑩)𝒒

𝜷𝟏𝒏𝑩,𝑳

�̅�
+ 𝑫

𝝏𝜹

𝝏𝒆𝑩,𝑳
𝑩 + 𝑫𝑨

𝝏𝜹𝑨

𝝏𝒆𝑩,𝑳
𝑩 + 𝑫𝑩

𝝏𝜹𝑩

𝝏𝒆𝑩,𝑳
𝑩  (A5.12) 

 

𝛌𝐀,𝑯 = −𝝁𝜹𝜹𝑨  {𝑺𝐇𝑯 +
𝜷𝟏

�̅�
(𝒒𝒆𝑨,𝐇

𝑨 + (𝟏 − 𝒒)𝒆𝑨,𝐇
𝑩 )} 

             +
𝝁𝜹𝜹𝑨

(�̅�)𝟐
{𝜹𝜹𝑨𝒒𝐏𝑨,𝑯

𝑨 + 𝜹𝜹𝑨(𝟏 − 𝒒)𝐏𝑨,𝐇
𝑩 + 𝜹(𝟏 − 𝜹𝑨)𝒒𝐏𝑨,𝑳

𝑨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𝐏𝑨,𝑳
𝑩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𝐏𝑩,𝐇
𝑨 + (𝟏 − 𝜹)𝜹𝑩𝒒𝐏𝑩,𝐇

𝑩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𝐏𝑩,𝑳
𝑨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𝐏𝑩,𝑳

𝑩 } 

             +𝑫
𝝏𝜹

𝝏𝒏𝑨,𝑯

+ 𝑫𝑨

𝝏𝜹𝑨

𝝏𝒏𝑨,𝐇

+ 𝑫𝑩

𝝏𝜹𝑩

𝝏𝒏𝑨,𝐇

 (A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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𝛌𝐀,𝑳 = −𝝁𝜹(𝟏 − 𝜹𝑨) {𝑺𝑳𝑳 +
𝜷𝟏

�̅�
(𝒒𝒆𝑨,𝑳

𝑨 + (𝟏 − 𝒒)𝒆𝑨,𝑳
𝑩 )} 

             +
𝝁𝜹(𝟏 − 𝜹𝑨)

(�̅�)𝟐
{𝜹𝜹𝑨𝒒𝐏𝑨,𝑯

𝑨 + 𝜹𝜹𝑨(𝟏 − 𝒒)𝐏𝑨,𝑯
𝑩 + 𝜹(𝟏 − 𝜹𝑨)𝒒𝐏𝑨,𝑳

𝑨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𝐏𝑨,𝑳
𝑩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𝐏𝑩,𝑯

𝑨 + (𝟏 − 𝜹)𝜹𝑩𝒒𝐏𝑩,𝑯
𝑩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𝐏𝑩,𝑳
𝑨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𝐏𝑩,𝑳

𝑩 } 

             +𝑫
𝝏𝜹

𝝏𝒏𝑨,𝑳

+ 𝑫𝑨

𝝏𝜹𝑨

𝝏𝒏𝑨,𝑳

+ 𝑫𝑩

𝝏𝜹𝑩

𝝏𝒏𝑨,𝑳

 (A5.14) 

 

𝛌𝐁,𝑯 = −𝝁(𝟏 − 𝜹)𝜹𝑩  {𝑺𝐇𝑯 +
𝜷𝟏

�̅�
((𝟏 − 𝒒)𝒆𝑩,𝐇

𝑨 + 𝒒𝒆𝑩,𝐇
𝑩 )} 

             +
𝝁(𝟏 − 𝜹)𝜹𝑩

(�̅�)𝟐
{𝜹𝜹𝑨𝒒𝐏𝑨,𝑯

𝑨 + 𝜹𝜹𝑨(𝟏 − 𝒒)𝐏𝑨,𝐇
𝑩 + 𝜹(𝟏 − 𝜹𝑨)𝒒𝐏𝑨,𝑳

𝑨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𝐏𝑨,𝑳
𝑩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𝐏𝑩,𝐇

𝑨 + (𝟏 − 𝜹)𝜹𝑩𝒒𝐏𝑩,𝐇
𝑩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𝐏𝑩,𝑳
𝑨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𝐏𝑩,𝑳

𝑩 } 

             +𝑫
𝝏𝜹

𝝏𝒏𝑩,𝑯

+ 𝑫𝑨

𝝏𝜹𝑨

𝝏𝒏𝑩,𝐇

+ 𝑫𝑩

𝝏𝜹𝑩

𝝏𝒏𝑩,𝐇

 (A5.15) 

 

𝛌𝐁,𝑳 = −𝝁(𝟏 − 𝜹)(𝟏 − 𝜹𝑩) {𝑺𝑳𝑳 +
𝜷𝟏

�̅�
((𝟏 − 𝒒)𝒆𝑩,𝑳

𝑨 + 𝒒𝒆𝑩,𝑳
𝑩 )} 

             +
𝝁(𝟏 − 𝜹)(𝟏 − 𝜹𝑩)

(�̅�)𝟐
{𝜹𝜹𝑨𝒒𝐏𝑨,𝑯

𝑨 + 𝜹𝜹𝑨(𝟏 − 𝒒)𝐏𝑨,𝐇
𝑩 + 𝜹(𝟏 − 𝜹𝑨)𝒒𝐏𝑨,𝑳

𝑨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𝐏𝑨,𝑳
𝑩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𝐏𝑩,𝐇

𝑨 + (𝟏 − 𝜹)𝜹𝑩𝒒𝐏𝑩,𝐇
𝑩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𝐏𝑩,𝑳
𝑨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𝐏𝑩,𝑳

𝑩 } 

             +𝑫
𝝏𝜹

𝝏𝒏𝑩,𝑳

+ 𝑫𝑨

𝝏𝜹𝑨

𝝏𝒏𝑩,𝑳

+ 𝑫𝑩

𝝏𝜹𝑩

𝝏𝒏𝑩,𝑳

 (A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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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𝐓𝑯: 

−𝛅𝛅𝑨𝒒𝑯𝑼′(𝒄𝑨,𝑯
𝑨 ) − 𝜹𝜹𝑨(𝟏 − 𝒒)𝑯𝑼′(𝒄𝑨,𝑯

𝑩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𝑯𝑼′(𝒄𝑩,𝑯
𝑨 ) − (𝟏 − 𝜹)𝜹𝑩𝒒𝑯𝑼′(𝒄𝑩,𝑯

𝑩 ) 

+𝝁[𝜹𝜹𝑨 + (𝟏 − 𝜹)𝜹𝑩]𝑯 

+𝝀𝑨,𝑯

𝝏𝒏𝑨,𝑯

𝝏𝑻𝑯

+ 𝝀𝑩,𝑯

𝝏𝒏𝑩,𝑯

𝝏𝑻𝑯

+ 𝜺𝑨,𝑯
𝑨

𝝏𝒆𝑨,𝑯
𝑨

𝝏𝑻𝑯

+ 𝜺𝑨,𝑯
𝑩

𝝏𝒆𝑨,𝑯
𝑩

𝝏𝑻𝑯

+ 𝜺𝑩,𝑯
𝑨

𝝏𝒆𝑩,𝑯
𝑨

𝝏𝑻𝑯

+ 𝜺𝑩,𝑯
𝑩

𝝏𝒆𝑩,𝑯
𝑩

𝝏𝑻𝑯

 

= 𝟎 (A4.17) 

 

𝛛𝐓𝑳: 

−𝛅(𝟏 − 𝛅𝐀)𝒒𝑳𝑼′(𝒄𝑨,𝑳
𝑨 )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𝑳𝑼′(𝒄𝑨,𝑳

𝑩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𝑳𝑼′(𝒄𝑩,𝑳
𝑨 )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𝑳𝑼′(𝒄𝑩,𝑳

𝑩 ) 

+𝝁[𝜹(𝟏 − 𝜹𝑨) + (𝟏 − 𝜹)(𝟏 − 𝜹𝑩)]𝑳 

+𝝀𝑨,𝑳

𝝏𝒏𝑨,𝑳

𝝏𝑻𝑳

+ 𝝀𝑩,𝑳

𝝏𝒏𝑩,𝑳

𝝏𝑻𝑳

+ 𝜺𝑨,𝑳
𝑨

𝝏𝒆𝑨,𝑳
𝑨

𝝏𝑻𝑳

+ 𝜺𝑨,𝑳
𝑩

𝝏𝒆𝑨,𝑳
𝑩

𝝏𝑻𝑳

+ 𝜺𝑩,𝑳
𝑨

𝝏𝒆𝑩,𝑳
𝑨

𝝏𝑻𝑳

+ 𝜺𝑩,𝑳
𝑩

𝝏𝒆𝑩,𝑳
𝑩

𝝏𝑻𝑳

 

= 𝟎 (A4.18) 

 

𝛛𝑺𝑯: 

𝛅𝛅𝐀𝒒𝒏𝑨,𝑯𝑯𝑼′(𝒄𝑨,𝑯
𝑨 ) + 𝜹𝜹𝑨(𝟏 − 𝒒)𝒏𝑨,𝑯𝑯𝑼′(𝒄𝑨,𝑯

𝑩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𝒏𝑩,𝑯𝑯𝑼′(𝒄𝑩,𝑯
𝑨 ) + (𝟏 − 𝜹)𝜹𝑩𝒒𝒏𝑩,𝑯𝑯𝑼′(𝒄𝑩,𝑯

𝑩 ) 

−𝝁[𝜹𝜹𝑨𝒏𝑨,𝑯 + (𝟏 − 𝜹)𝜹𝑩𝒏𝑩,𝑯]𝑯 

+𝝀𝑨,𝑯

𝝏𝒏𝑨,𝑯

𝝏𝑺𝑯

+ 𝝀𝑩,𝑯

𝝏𝒏𝑩,𝑯

𝝏𝑺𝑯

+ 𝜺𝑨,𝑯
𝑨

𝝏𝒆𝑨,𝑯
𝑨

𝝏𝑺𝑯

+ 𝜺𝑨,𝑯
𝑩

𝝏𝒆𝑨,𝑯
𝑩

𝝏𝑺𝑯

+ 𝜺𝑩,𝑯
𝑨

𝝏𝒆𝑩,𝑯
𝑨

𝝏𝑺𝑯

+ 𝜺𝑩,𝑯
𝑩

𝝏𝒆𝑩,𝑯
𝑩

𝝏𝑺𝑯

 

= 𝟎 (A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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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𝑺𝑳: 

𝛅(𝟏 − 𝛅𝐀)𝒒𝒏𝑨,𝑳𝑳𝑼′(𝒄𝑨,𝑳
𝑨 )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𝒏𝑨,𝑳𝑳𝑼′(𝒄𝑨,𝑳

𝑩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𝒏𝑩,𝑳𝑳𝑼′(𝒄𝑩,𝑳
𝑨 )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𝒏𝑩,𝑳𝑳𝑼′(𝒄𝑩,𝑳

𝑩 ) 

−𝝁[𝜹(𝟏 − 𝜹𝑨)𝒏𝑨,𝑳 + (𝟏 − 𝜹)(𝟏 − 𝜹𝑩)𝒏𝑩,𝑳]𝑳 

+𝝀𝑨,𝑳

𝝏𝒏𝑨,𝑳

𝝏𝑺𝑳

+ 𝝀𝑩,𝑳

𝝏𝒏𝑩,𝑳

𝝏𝑺𝑳

+ 𝜺𝑨,𝑳
𝑨

𝝏𝒆𝑨,𝑳
𝑨

𝝏𝑺𝑳

+ 𝜺𝑨,𝑳
𝑩

𝝏𝒆𝑨,𝑳
𝑩

𝝏𝑺𝑳

+ 𝜺𝑩,𝑳
𝑨

𝝏𝒆𝑩,𝑳
𝑨

𝝏𝑺𝑳

+ 𝜺𝑩,𝑳
𝑩

𝝏𝒆𝑩,𝑳
𝑩

𝝏𝑺𝑳

 

= 𝟎 (A4.20) 

 

연금 정책 변수 𝐩𝐤  (k=0,1)에 대한 일계조건은 아래의 식 (A5.17)로 

표현된다. 

 

𝛛𝐩𝐤: 

   𝜹𝜹𝑨𝒒𝜷 [𝑼′(𝑷𝑨,𝑯
𝑨 )

𝝏𝑷𝑨,𝑯
𝑨

𝝏𝒑𝒌

] + 𝜹𝜹𝑨(𝟏 − 𝒒)𝜷 [𝑼′(𝑷𝑨,𝑯
𝑩 )

𝝏𝑷𝑨,𝑯
𝑩

𝝏𝒑𝒌

] 

+𝜹(𝟏 − 𝜹𝑨)𝒒𝜷 [𝑼′(𝑷𝑨,𝑳
𝑨 )

𝝏𝑷𝑨,𝑳
𝑨

𝝏𝒑𝒌

]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𝜷 [𝑼′(𝑷𝑨,𝑳
𝑩 )

𝝏𝑷𝑨,𝑳
𝑩

𝝏𝒑𝒌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𝜷 [𝑼′(𝑷𝑩,𝑯
𝑨 )

𝝏𝑷𝑩,𝑯
𝑨

𝝏𝒑𝒌

] + (𝟏 − 𝜹)𝜹𝑩𝒒𝜷 [𝑼′(𝑷𝑩,𝑯
𝑩 )

𝝏𝑷𝑩,𝑯
𝑩

𝝏𝒑𝒌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𝜷 [𝑼′(𝑷𝑩,𝑳
𝑨 )

𝝏𝑷𝑩,𝑳
𝑨

𝝏𝒑𝒌

]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𝜷 [𝑼′(𝑷𝑩,𝑳
𝑩 )

𝝏𝑷𝑩,𝑳
𝑩

𝝏𝒑𝒌

] 

−
𝝁

�̅�
{𝜹𝜹𝑨𝒒

𝝏𝑷𝑨,𝑯
𝑨

𝝏𝒑𝒌

+ 𝜹𝜹𝑨(𝟏 − 𝒒)
𝝏𝑷𝑨,𝑯

𝑩

𝝏𝒑𝒌

+ 𝜹(𝟏 − 𝜹𝑨)𝒒
𝝏𝑷𝑨,𝑳

𝑨

𝝏𝒑𝒌

+ 𝜹(𝟏 − 𝜹𝑨)(𝟏 − 𝒒)
𝝏𝑷𝑨,𝑳

𝑩

𝝏𝒑𝒌

+ (𝟏 − 𝜹)𝜹𝑩(𝟏 − 𝒒)
𝝏𝑷𝑩,𝑯

𝑨

𝝏𝒑𝒌

 + (𝟏 − 𝜹)𝜹𝑩𝒒
𝝏𝑷𝑩,𝑯

𝑩

𝝏𝒑𝒌

+ (𝟏 − 𝜹)(𝟏 − 𝜹𝑩)(𝟏 − 𝒒)
𝝏𝑷𝑩,𝑳

𝑨

𝝏𝒑𝒌

 + (𝟏 − 𝜹)(𝟏 − 𝜹𝑩)𝒒
𝝏𝑷𝑩,𝑳

𝑩

𝝏𝒑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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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𝝀𝑨,𝑯

𝝏𝒏𝑨,𝑯

𝝏𝒑𝒌

+ 𝝀𝑨,𝑳

𝝏𝒏𝑨,𝑳

𝝏𝒑𝒌

+ 𝝀𝑩,𝑯

𝝏𝒏𝑩,𝑯

𝝏𝒑𝒌

+ 𝝀𝑩,𝑳

𝝏𝒏𝑩,𝑳

𝝏𝒑𝒌

 

+𝜺𝑨,𝑯
𝑨

𝝏𝒆𝑨,𝑯
𝑨

𝝏𝒑𝒌

+ 𝜺𝑨,𝑯
𝑩

𝝏𝒆𝑨,𝑯
𝑩

𝝏𝒑𝒌

+ 𝜺𝑨,𝑳
𝑨

𝝏𝒆𝑨,𝑳
𝑨

𝝏𝒑𝒌

+ 𝜺𝑨,𝑳
𝑩

𝝏𝒆𝑨,𝑳
𝑩

𝝏𝒑𝒌

 

+𝜺𝑩,𝑯
𝑨

𝝏𝒆𝑩,𝑯
𝑨

𝝏𝒑𝒌

+ 𝜺𝑩,𝑯
𝑩

𝝏𝒆𝑩,𝑯
𝑩

𝝏𝒑𝒌

+ 𝜺𝑩,𝑳
𝑨

𝝏𝒆𝑩,𝑳
𝑨

𝝏𝒑𝒌

+ 𝜺𝑩,𝑳
𝑩

𝝏𝒆𝑩,𝑳
𝑩

𝝏𝒑𝒌

= 𝟎 (A5.17) 

 

  위 식 (A5.17)은 식 (A4.21)과 유사하게 (1) 연금 수급액 변화에 따른 

은퇴 후 효용 변화 효과와 (2) 연금 수급액 총액 변화에 따른 정부 예산 

변화, (3) 연금 수급액 산정식 변화에 따른 부모들의 선택 변화 효과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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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제한적 정보 하에서의 정책 조합 효과 비교: 다양한 모수 

가정 하에서의 정책 효과 비교 

 

여기에서는 부록 3 에서 살펴본 다양한 모수 가정 하에서 정부가 없는 

경우와 정부가 PAYG 방식 연금 하에서 여러 정책 조합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의 외부효과를 부모의 선택에 반영하고자 할 때의 효과들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본문에서 제시한 결과가 일반적인 결과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표 A6.1]부터 [표 A6.4]까지는 각각 다양한 모수 가정 하에서 정부가 

없는 경우 및 정부가 다양한 정책 조합을 시행하는 경우 등을 1 인당 평균 

후생, 고소득자 비율, 부모 소득에 따라 자녀가 고소득자가 될 확률의 비율, 

인구 증가율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비교하고 있다. [표 A6.1]부터 [표 

A6.4]까지의 각 열은 좌측부터 차례대로 (ⅰ) 정부가 없는 경우 중 부모-

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ⅱ) 정부가 부모 소득에 따른 차별적 

세율과 베버리지 타입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ⅲ) 정부가 2 열의 정책에 

추가로 부모 소득에 따른 차별적 출산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ⅳ) 정부가 

2 열의 정책에 추가로 연금 수급액 산정식에 자녀 총소득에 대한 비례항을 

고려하는 경우, (ⅴ) 정부가 2 열의 정책에 3 열의 출산 정책과 함께 4 열의 

연금 산정식에 자녀 총소득 비례항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ⅵ) 정부가 

5 열에서 자녀 총소득 비례항 대신 자녀에 대한 총 교육 지출액 비례항을 

적용하는 경우, (ⅶ) 정부가 6 열의 정책 조합을 부모의 타입과 소득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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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결과들을 정리하고 있다. 1 인당 

평균 후생의 경우는 1 열의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후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의 변화율로 표현하였다. 인구증가율의 

경우는 연율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시나리오는 1 행부터 차례대로 (1) 본문에 제시한 기본 가정, (2) 고정 

양육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1.67 → 1.4), (3) 고정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1.67 → 1.8), (4)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가 증가하는 경우 

(0.83 → 0.7), (5)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가 감소하는 경우 (0.83 → 

0.9), (6) 고소득과 저소득 간 소득 격차가 증가하는 경우 ((5,10) → 

(4.4,10.6)), (7) 고소득과 저소득 간 소득 격차가 감소하는 경우 ((5,10) → 

(5.6,9.4)), (8) 자녀 평균 소득 차이에 따른 효용 차이가 감소하는 경우 

((0.55,1.1) → (0.6,1.05)), (9) 자녀 평균 소득 차이에 따른 효용 차이가 

증가하는 경우 ((0.55,1.1) → (0.5,1.15)), (10)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가 증가하는 경우 ((0.7,1) → (0.65,1)), (11)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가 감소하는 경우 ((0.7,1) → (0.8,1))의 결과를 나타낸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 인당 평균 후생을 

비교할 때 다양한 시나리오 가정 하에서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출산 정책을 시행하거나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는 1 인당 평균 후생을 증가시키나 베버리지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둘 중 어느 정책이 더 1 인당 평균 후생을 증가시키는지는 모수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이 1 인당 평균 후생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정 양육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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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정 양육비용이 낮으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출산/교육지출 배분을 고려할 때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이 좀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를 출산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A6.4]의 결과를 보면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의 인구증가율 중 고정 양육비용이 낮은 경우(2 행 1 열)에 인구 

증가율이 유독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베버리지 타입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2 행 2 열)와 출산 정책을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2 행 3 열)를 

비교할 때 출산 정책을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의 인구 증가율이 더 

낮아지므로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투자 배분은 교육 지출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출산 정책과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1 인당 평균 후생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녀 총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이 더 효과적이며,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표 A6.1] 6 열)와 최선의(first 

best)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표 A6.1] 7 열)를 비교할 때 부모의 타입 및 

자녀의 타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갖는 손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손실은 자녀 타입별 혹은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교육 효율성에 차이가 

증가할수록 이를 활용하지 않는 정책이 갖는 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표 A6.2]와 [표 A6.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출산 정책과 자녀 총소득 혹은 자녀 총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의 

조합은 높은 고소득자 비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이때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이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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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소득자 비율과 더 높은 인구 증가율을 달성한다. 출산 정책과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 조합은 베버리지 타입 연금 정책 하에서의 

인구 증가율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율을 높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음의 인구 증가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고정 양육비용이 낮은 

경우([표 A6.4]의 2 행 5 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음의 인구 증가율을 

갖는다. 반면 출산 정책과 자녀 총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 조합의 

경우([표 A6.4]의 6 열)는 모든 시나리오 하에서 양의 인구 증가율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 정책과 자녀 총소득 혹은 자녀에 대한 총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 조합은 세대 간 소득이동성 역시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A6.3]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의 반대 개념인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모 소득이 증가 할 때 자녀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므로 이 값이 작을수록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통해 볼 때 PAYG 방식의 베버리지 타입 연금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혹은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해 출산 정책과 자녀 총소득 혹은 자녀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의 

조합이 추가로 시행되는 경우 높은 고소득자 비율과 인구 증가율 및 높은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1 인당 평균 후생을 크게 

증가시켜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 

정책은 자녀 교육 지출액에 비례한 연금 정책에 비해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약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율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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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자녀간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저축을 통해 은퇴 후 소비를 준비하는 

경우보다 1 인당 평균 후생이 낮을 수 있다. 이는 PAYG 방식의 연금 정책 

하에서 인구 증가율은 이자율의 역할을 하며, 음의 인구 증가율은 음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더라도 인구 증가율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 이자율을 이용해 스스로 저축하는 것보다 1 인당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1 인당 평균 후생을 고려하면 시장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PAYG 연금 정책에서 적립식(funded scheme)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가 적어 장기적으로 인구 수가 크게 감소하고 평균 생산성 역시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증가율 증가 효과 중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만을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경제 성장 및 총 

후생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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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A6.1 ]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정책 효과 비교: 1 인당 평균 후생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

는 경우 

베버리

지 연금 

출산 

정책 

자녀 

총소득 

비례항 

출산 

정책 

+ 

자녀 

총소득 

비례항 

출산 

정책 

+ 

교육 

지출 

비례항 

first 

best 

기본 가정 0 17.46% 19.04% 20.07% 26.04% 33.92% 35.78% 

고정 양육비용 

감소 
0 12.01% 14.20% 13.67% 20.06% 27.06% 28.64% 

고정 양육비용 

증가 
0 17.75% 19.04% 20.73% 26.46% 34.62% 36.59%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 증가 

0 15.32% 18.65% 18.89% 22.39% 32.32% 35.51%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 감소 

0 15.66% 16.40% 18.66% 23.85% 30.60% 31.96% 

소득 격차 증가 0 40.12% 42.31% 42.49% 51.39% 62.29% 65.20% 

소득 격차 감소 0 5.79% 6.75% 8.33% 11.74% 17.06% 18.16% 

자녀 평균 소득 

차이에 따른 

효용 차이 감소 

0 11.47% 12.88% 13.21% 23.54% 32.09% 33.87% 

자녀 평균 소득 

차이에 따른 

효용 차이 증가 

0 18.32% 19.30% 20.77% 23.71% 30.68% 32.56%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 증가 

0 16.30% 18.11% 18.98% 25.09% 33.35% 35.73%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 감소 

0 19.82% 20.98% 22.18% 27.67% 34.79% 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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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A6.2 ]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정책 효과 비교: 고소득자 비율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

는 경우 

베버리

지 연금 

출산 

정책 

자녀 

총소득 

비례항 

출산 

정책 

+ 

자녀 

총소득 

비례항 

출산 

정책 

+ 

교육 

지출 

비례항 

first 

best 

기본 가정 10.66% 43.48% 46.56% 37.84% 48.98% 56.87% 61.46% 

고정 양육비용 

감소 
9.76% 37.36% 44.56% 33.61% 47.29% 55.21% 59.72% 

고정 양육비용 

증가 
13.41% 46.10% 47.47% 39.41% 49.68% 57.56% 62.20%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 증가 

9.30% 41.59% 50.62% 44.88% 47.28% 55.87% 62.32%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 감소 

15.61% 42.47% 44.97% 36.88% 50.60% 57.82% 61.52% 

소득 격차 증가 14.37% 51.04% 52.41% 43.07% 53.30% 59.97% 64.78% 

소득 격차 감소 8.48% 39.38% 37.89% 31.37% 42.65% 52.00% 56.14% 

자녀 평균 소득 

차이에 따른 

효용 차이 감소 

9.08% 44.00% 45.69% 32.13% 47.84% 55.86% 60.39% 

자녀 평균 소득 

차이에 따른 

효용 차이 증가 

17.18% 48.36% 48.13% 42.94% 50.13% 57.78% 62.42%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 증가 

9.50% 42.69% 45.29% 36.78% 46.58% 54.54% 60.00%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 감소 

13.26% 46.25% 49.67% 41.04% 53.95% 61.73% 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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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A6.3 ]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정책 효과 비교: 세대간 소득탄력성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

는 경우 

베버리

지 연금 

출산 

정책 

자녀 

총소득 

비례항 

출산 

정책 

+ 

자녀 

총소득 

비례항 

출산 

정책 

+ 

교육 

지출 

비례항 

first 

best 

기본 가정 34.39% 27.63% 17.39% 23.22% 9.90% 6.69% 9.99% 

고정 양육비용 

감소 
31.66% 25.49% 16.02% 24.85% 9.97% 6.60% 9.99% 

고정 양육비용 

증가 
34.51% 28.39% 18.16% 22.35% 9.87% 6.73% 9.99%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 증가 

35.41% 40.04% 30.77% 41.25% 18.11% 12.05% 17.54%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 감소 

31.66% 15.51% 10.95% 13.07% 6.27% 4.16% 6.30% 

소득 격차 증가 38.73% 38.81% 19.81% 27.05% 9.78% 6.73% 9.97% 

소득 격차 감소 29.35% 19.54% 14.94% 19.00% 10.46% 6.79% 10.06% 

자녀 평균 소득 

차이에 따른 

효용 차이 감소 

27.22% 42.54% 23.83% 31.31% 9.95% 6.58% 10.15% 

자녀 평균 소득 

차이에 따른 

효용 차이 증가 

36.46% 20.09% 14.46% 17.95% 9.90% 6.80% 9.86%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 증가 

32.66% 31.38% 18.96% 25.97% 10.34% 6.83% 10.37%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 감소 

37.93% 22.34% 14.92% 19.34% 9.31% 6.55%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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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A6.4 ]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정책 효과 비교: 인구 증가율 

 

암묵적 

계약이 

존재하

는 경우 

베버리

지 연금 

출산 

정책 

자녀 

총소득 

비례항 

출산 

정책 

+ 

자녀 

총소득 

비례항 

출산 

정책 

+ 

교육 

지출 

비례항 

first 

best 

기본 가정 0.81% -0.63% -0.65% -0.11% -0.28% 0.18% 0.23% 

고정 양육비용 

감소 
1.27% -0.17% -0.30% 0.27% 0.06% 0.54% 0.58% 

고정 양육비용 

증가 
0.65% -0.82% -0.80% -0.28% -0.43% 0.02% 0.08%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 증가 

0.79% -0.65% -0.72% -0.30% -0.52% 0.00% 0.14% 

부모 소득별 

교육 효율성 

차이 감소 

0.87% -0.57% -0.59% 0.03% -0.18% 0.26% 0.29% 

소득 격차 증가 0.61% -0.60% -0.80% -0.13% -0.43% 0.12% 0.20% 

소득 격차 감소 1.06% -0.61% -0.36% 0.04% -0.04% 0.31% 0.33% 

자녀 평균 소득 

차이에 따른 

효용 차이 감소 

0.83% -0.60% -0.81% -0.08% -0.30% 0.21% 0.26% 

자녀 평균 소득 

차이에 따른 

효용 차이 증가 

0.83% -0.68% -0.52% -0.13% -0.27% 0.15% 0.21%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 증가 

0.80% -0.68% -0.68% -0.17% -0.33% 0.15% 0.21% 

자녀 타입별 

교육 효율성 

차이 감소 

0.84% -0.51% -0.56% 0.00% -0.20% 0.24%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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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troduces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as an 

analysis tool of fertility, education, and lifetime consumption decisions. The 

model was designed to assess the economic effect of fertility, education, 

and pension policy package on birth rate, proportion of high earn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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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Under the pay-as-you-go (PAYG) pension system lies an externality in 

parent’s childbirth and educational expenditure, which fails to provide 

parents with the right incentives that could encourage them to make 

optimal decisions regarding childbirths and education for children. The 

externality is created by the situation in which parents bear all the 

expenses of raising and educating their offspring, but the social benefits 

from the parents’ offspring are distributed to every parent in the society. 

There is another type of externality in parent’s childbirth and educational 

expenditure apart from the one generated in the PAYG pension system. If 

heterogeneity exists in educational efficiency, the individual parent’s 

decision on childbirth and education determines the distribution of 

heterogeneous agents, and eventually transforms the long-term population 

structure. The government intervention through policy is required to 

facilitate optimal decisions on childbirths and education that factor in the 

two abovementioned externalities. 

Two motives — altruism and selfishness — drive parents to invest in 

their offspring. Altruism incentivizes parents to give birth to and educate 

children even though there is no implicit contract or government incentive 

for the behavior. The implicit intra-family contract and the pension system 

that ensures pension benefits in tandem with the offspring’s income or 

educational expenditure induce parents to invest in their offspring out of 

the second motive, selfis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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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ll the information about the individual economic players, parents, and 

children is available for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is capable of 

supporting parents of all income groups and educational efficiency levels 

to encourage them to make socially optimal decisions on childbirth and 

education. This support will ensure sufficient investment in education 

regardless of parents’ wealth in a way that higher educational efficiency 

leads to higher educational expenditure. Moreover, the gap that is 

genera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and children under the 

policy package is not substantial in comparison with that generated by the 

absence of government policy. The support also ensures that the parents’ 

decision on childbirth particularly reflects the shifting population 

structure’s influence and the externalities that differentiate based on the 

parents’ characteristics. In the case where childbirth and education are 

supported properly, the government distributes the reward from them 

through the means of income tax and pension to ensure that individuals 

within the same generation consume at a similar level. 

If the data are not available to enable the government to track the 

individual parents’ educational expenditure for their offspring, a pension 

system that reflects the offspring’s total income would work as an incentive 

for parents to invest in their offspring. For risk-averse parents however, 

the pension policy that offers pension in proportion to educational 

expenditure that parents have made for their children is more effective 

compared with the policy that offers pension in proportion to th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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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that children will earn in the future (unpredictable factor). 

Additionally, if the traditional society’s high birth rate and low educational 

expenditure have an effect on the implicit contract, the pension plan that 

provides pension benefits in proportion to the offspring’s income would 

produce effects that are similar to those of the implicit contract. Therefore, 

in order to enforce the offspring income-based pension plan, fertility 

policies are additionally required to ensure that the parents’ investment 

decisions are optimally distributed to both fertility and education. 

If the government is capable of executing pension policies in proportion 

to the parent’s educational expenditures for the offspring, it can effectively 

incentivize parents to invest in their offspring without providing supports 

that are differentiated for each type of parent or children. In such case, the 

loss of policies that do not factor in the type of parents or children expands 

as the gap in the efficiency of education of the children widens. 

 

Keywords : low birth rate, fertility policy, education policy, social security, 

education efficiency,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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